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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 발전 방안

국방대학교 교수 백승령
국방대학교 소령 임정혁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군수조직 유연화·민첩화 방안

Ⅳ.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을 위한 전제조건

Ⅴ. 결 론

요 약

최근 진행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하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
은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미래 전쟁의 형태를 태동시킨 전쟁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 인공지능(AI)과 전투용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
면서 세계는 전쟁 형태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첨단기술이 전쟁 승패
를 결정짓는 중요요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AI가 전투현장에서 적용
되고 있다. 특히, 적군을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피아 식별
율을 높이는가 하면, 무인 전투용 드론을 군사작전(직접공격, 화력유도, 정찰감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복잡다단한 전쟁지역과 상황,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무기체계의 보급과 정비지원 등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머신러
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 강국들은 우크라이나전쟁
에서 선보이는 첨단기술 무기와 전략 등을 분석하면서 미래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최근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바
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환경이 우리 군과 군수업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하고 군수자원
관리 분야와 군수조직관리 분야에 디지털변혁이 가져올 변화와 대응방안을 유연하고 민
첩한 군수조직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섹션에서는 자원기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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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역량이론과 디지털전환이론을 살펴보고, 조직발전을 이끄는 조직혁신과 디지털 전환
과의 관계를 다룬 다음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과의 연관성 또한 다루
고자 한다. 또한, 군수환경의 변화와 당면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전환 환경과 예상되는 현대전, 장차전 상황 하에서 군수지원부대의 임무수행에 필
요한 당면 요구사항을 식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핵심 진행방향을 이끌고자 하였다. 

최근 군수환경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요약하면, 데이터관리 및 분석 측면에서 빅데
이터의 활용과 AI 및 머신러닝의 이용의 활성화, 물류 및 공급망 관리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실시간 위치추적 기술의 활용, 스마트 창고 및 자동화 측면에서 자동화 창고시스
템과 드론배송의 활용,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사물인터넷(IoT)의 활용, 물리적 군수자원
의 디지털 복제본을 활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수행 등을 들 수 있다. 군수조직이 직면
한 당면 요구사항으로는 스마트군수 시스템 구축, AI 기반의 예측분석 기법 등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의 지속, 군수운영절차의 개선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개선, 효과적인 군
수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전략의 발전,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혁신, 공급망관
리에 있어서 위험관리 및 대응전략 마련, 지속가능한 군수전략의 수립 및 시행 등을 통
해 에너지 효율화와 재활용 및 재사용전략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방법과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 발전방안 분석 섹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성적 연구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군수기능 정책업무담당자와 야
전 실무담당자 2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진행상황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선 문헌연구 
결과와 인터뷰 과정에서 얻은 군수담당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군수부대가 유
연하고 민첩하게 발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군수 정책담당자와 야전 군수 담당자의 입장
에서 청취하였고 핵심 주제어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수조직 유연화·민첩화 방안을 
제시할 때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외국군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발전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서 국가별 공통적인 추진현황과 국가별 특징적
인 디지털화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시스템적 역량 측면에서는 스마트 군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의견수렴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인적자원·제
도적 역량측면에서는 애자일(Agile) 리더십 발전과 애자일 군수팀 교육훈련에 대한 아이
디어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시스템적 역량측면은 군수조직이 
핵심기술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AI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기법의 활용, 자율
주행차량과 드론사용의 활성화, 군수자산의 가시화와 추적관리 기법 등의 스마트군수 기
술의 활용이 강조되었다. 또한, 모든 군수활동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군수관리 플랫
폼 구현, 자동화 창고시스템, 디지털트윈 구현을 통한 군수자원 통합관리 및 정비 예측 
및 유지보수 효율화 등이 강조되었다.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측면은 동적역량의 확보 필
요성을 강조하는데 디지털전환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현대전과 장차전에서 작전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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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작전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군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격언처럼, 전쟁승리의 
근간인 군수기능이 전·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군수
조직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변화하여 작동될 필요가 있다(박주경, 2022). 오늘날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세상화로 세계는 격
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고, 군을 포함한 모든 국가 및 공공조직도 디지털 혁신과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김일겸, 2021; 김종철 등, 2020; 염성규, 문성
암, 2023). 이에 따라 전장 환경 역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
문에 전투부대가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이 더욱 민첩
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 승리의 근간인 군수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과 
결과물은 군수조직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이상
원, 2017; 이은재, 2020). 따라서, 현대와 미래의 군수 조직은 기술적·시스템적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해서
는 군수조직 각 직위자들의 애자일 리더십 적용과 활용, 군수업무담자에 대한 첨단기술 
적응 및 전문화 교육, 군수인적자원의 권한부여와 다기능화(cross-functional) 교육을 
통한 애자일 업무팀 구축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한 기반이 되는 향후 연구가 가능한 구조개념모델과 명제
로 발전시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을 육군의 야전 보
병사단 보병여단 군수지원대대를 대상으로 조직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식별한 적용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초수준의 발전방안이지만 우리 군수부대(조직)가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며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
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군수정책부서 담당자들과 야전군수부대 업무담당자
들의 고견과 정책적 함의를 첨단정보기술 역량 확보와 군수조직의 동적역량 확보 측면에
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실무에서 고려하여 적용할 만한 군수조직관리나 군수자원관
리 측면의 발전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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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동반하여야 하며, 군수 조직의 인적자
원·제도적 역량 측면에서도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현실을 직시할 때, 4차산업혁명 패러다임과 디지
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전장환경은 변동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
서 군수지원 환경 역시 더욱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Shin et al., 2021). 전장 
환경의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적재적소의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군(군수)조직이 기본적으로 관료제적 특성과 상명하복의 위계적 조직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전장환경과 현대전의 임무 특성에 걸맞게 애자
일(Agile)한 임무수행 조건과 능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요구됨은 자명하다. 군수 조
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의 패러다임에 부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군수 조직을 기술적·시스템적 
역량측면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측면에서 민첩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준비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수익, 백승령, 2023; 배
범수, 백승령, 2023).

특히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미래전장에서 전쟁 승리의 핵심 기능인 군수 
분야가 절대우위의 전투력 유지와 전쟁 지속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
한 군수 조직 구성 방향이나 토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노규성,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 동적역량이론, 민첩성 이론과 디지털 전
환 이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군의 군수 조직이 기술적·시스템적 역량 차
원과 인적자원·제도적 역량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발전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럼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AI와 로봇, 드론의 활용으로 인류 전쟁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그 가운데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지원 임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김지용, 2021; 지효근, 2024). 미래전쟁 형태의 새로운 차
원을 보이는 최근의 이러한 전쟁 수행 형태를 교훈 삼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첨
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우리 
군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하고, 전쟁임무 완수를 위한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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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군수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작전지역에 포탄을 지원하는 모습이며, <그림 2>는 우크
라이나-러시아전쟁 상황 하에서의 첨단무기체계의 활용과 군수지원을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우크라이나전 첨단무기체계의 활용과 군수지원(출처: 윤 솔, 2023)

<그림 1>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의 포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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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범위는 우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와 상황이 
군수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군수환경의 변화를 개괄하고 이러한 환
경이 군수조직에 주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군수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전략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적·시스템적 역량측면에서 
전략적 발전방안과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측면에서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구체화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첩하고 유연한 군수조직을 위해 우리 군수 기능이 관심 
가져야 할 전제조건을 전망하기 위해 전력화가 요구되는 기술과 시스템을 확인하
고, 관리상·조직상 요구되는 역량과 능력, 그리고 관련 조직문화 및 과업환경 조성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3>은 통합군수지원(ILS)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보
여주고 있다(정인성, 이유세, 2020).

<그림 3> 통합군수지원(ILS)의 개념과 프로세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주제에 필요한 자원기반이론, 동적역량이
론, 민첩성 이론과 디지털전환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관련 자료수
집을 통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관련 연구 및 사례를 개괄하면서 해 분야와 관련된 
군수환경의 변화와 군수조직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시사점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
어 군수기능 정책부서의 업무담당자와 야전부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성적인 
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기법을 사용하여 군수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다(김민하, 안미리, 2003; 홍성우 등, 2019, Mumfor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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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터뷰의 중점은 ①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현 군수상황의 한계점과 군수
조직에 제시하는 요구사항, ② 군수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설계 방안으
로 기술적·시스템적 방안과 인적·제도적 방안, ③ 민첩하고 유연한 군수조직을 만
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력화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기술과 시스템, ④ 관리상·
조직상 요구되는 역량과 조직문화 및 과업환경 등이다. 문헌분석을 통한 이론연구
와 선진사례연구 및 인터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야전 보병여단 군수
지원대대가 민첩하고 유연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임파워드 애자일 군
수팀’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군수환경 변화와 당면 요구사항

가. 군수 환경의 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수환경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림 4>는 4차산업혁명시대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과 비즈니스 방식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군수 환경에서의 변화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과 비즈니스 방식변화

출처 : 중기 이코노미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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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AI 및 머신러닝의 도입
이다(김재동, 김강현, 2022; 윤정현, 2021). 다양한 센서와 디지털 장치에서 수집
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군수자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예측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고장 가능성이 많은 장비를 사전에 식별하여 유지보수 일정을 최적화하고 있다. 

둘째, 물류 및 공급망 관리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실시간 위치추적 기술의 
활용이다.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물자 공급망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다(손정수, 2019; 신현주, 2020). 물자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명
확히 기록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GPS와 RFID 기술을 활용해 
물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계하여 신속한 물자의 수·
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스마트 창고 및 자동화 측면에서 자동화 창고시스템과 드론 배송을 예로 
들 수 있다(서민교, 김희준, 2018; 함형병, 2018). 로봇과 자동화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 창고 시스템은 물자의 입·출고 과정을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긴급한 물자 배송에 드론을 활용하여, 격오지
나 재난상황 같은 험지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신속하게 물자를 전달할 수 있다.

넷째, 커넥티드 다바이스 및 사물인터넷(IoT)의 활용이다(Kim, 2015; Lee et 
al., 2014). 각종 군수 장비와 물자가 IoT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상태 정보를 
주고받으며 중앙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장비의 가동 상태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장비에 부착
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충격 등의 환경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강화된 보안시스템과 지능형 위협 탐지가 가능하
다. 디지털화된 군수 환경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침입 및 내부 유출을 방지한다(한현진, 박대우, 2020; 
Choi, 2011). AI 기반의 위협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여섯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실제 물리적 군수자원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
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신승민 
등, 2022; 이선의 등, 2024). 증강 현실(AR) 기술을 사용해 유지보수 작업 시 실
시간 가이드를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를 시각적으로 안내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
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불리는 통합 군수관리 플랫폼으로 



9

모든 군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 중복된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중요한 개선 요소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를 사용해 부서 간의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데, 보안 및 해킹 위협과 대응의 필요로 
아직은 군에서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우리 군의 군수 환경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투
명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상시 적재적소
의 최선의 군수지원태세를 유지하여 군의 전투력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
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당면 요구사항

최근 우리 군이 당면한 군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은 기술적 발전, 운영 절차 개선, 인적자원 개발, 조직문화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되는 노력은 군수조직을 민첩
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높이
고 전장 환경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군수환경이 당면한 주요 요구사항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군수 시스템 구축, AI 기반의 예측 분석,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최종근 등, 2022; Shin et 
al., 2020). 스마트군수 시스템 구축은 IoT 및 센서 네트워크 도입으로 각종 군수 
장비와 물자에 IoT 센서와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실시간 상태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군수품의 소모와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긴급한 수요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AI 기반 예측 분석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품 교체 시기, 수요 변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해져 장비의 고장시간(Downtime)을 줄이고, 필요한 물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군수품의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물자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급망에서의 
부정행위 및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운영 절차 및 시스템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
를 실시간 군수 정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분산된 군수 정보를 하나로 통합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군수 물자의 실시간 상태를 중앙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김용, 김대웅, 2024; 성시일, 2023). 이를 통해 군수품의 이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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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고 수준, 장비 정비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을 통해 창고 내 물류 작업을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 및 처리하여 인력 소
모를 줄이고, 입·출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된 드론과 
무인 차량을 이용한 물자 배송도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
화함으로써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신속한 물자 조달 및 보급 체계를 구
축하고, 비상시 민간물류 인프라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맹국과의 군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호 지원이 가능하
도록 하고, 전시 및 평시에도 물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와 미래의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전략의 
발전이 필요하다(Im, 1992; Moon, 2009).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첨단 군수 시스템 운영을 위해 데이터 분석, AI, 블
록체인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군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수기능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
기능(교차기능) 훈련을 강화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군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인적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안이다. 상세히 기술하면, 변화하는 군수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군수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신 군수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조직문화 및 리더십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조직문화란 바
로 변화를 수용하는 조직문화를 말한다. 조직 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험적인 접
근과 실패를 수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김재명, 정재식, 2023; 
Kim et al., 2021). 이를 위해 리더십 혁신이 필요한데, 군수 환경의 변화에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리
더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위험 관리 및 대응 전략은 실물의 관리와 흐름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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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다. 예측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위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데,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이충배, 김현중, 2020; 한능호, 
2021). 이를 통해 물자 부족, 공급망 장애, 긴급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수자원의 흐름을 미리 점검하
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군수 전략의 수립이다. 친환경 군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재활용 및 재사용 전략을 정립한다(염성규, 백승령, 2023; 최근
하 등, 2020). 에너지 절감형 장비와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수 작전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군수 체계를 마련한다. 군수 자
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군은 빠르게 변화하는 군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도입, 
운영 절차의 개선, 인력 개발, 그리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군수기능 조직들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발전하여 군수지
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군사 작전에서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에 따르면 조직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조직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Wernerfelt, 1984; 1995; Barney, 1991).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이질성
(heterogeneity)과 불이동성(immobility)으로 인하여 조직의 경쟁우위가 확보되
는데, 조직은 가치(valuable)있고, 드물며(rare), 모방 불가능(imperfectly imitable)
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non-substitutable)을 보유할때 지속적인 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Barne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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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반이론을 근거로 Ngai et al.(2011)은 공급사슬 역량과 공급사슬 능력을 
구분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급사슬 
역량을 공급사슬 능력을 지원하는 기술, 운영, 관리역량으로 보았으며, 공급사슬역
량이 공급사슬 민첩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기술역량은 정보기술 
통합, 정보기술 유연성이며(김상진, 하규수, 2021), 운영역량은 공급사슬 통합, 공
급사슬 유연성, 공급사슬 학습지향이다. 관리역량은 최고경영자의 관리역할과 비
전, 직원의 역량으로 제시하였다(Ngai et al., 2011).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RBV)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 내부 자원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고유의 자원과 역량
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이러한 자원은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
체 불가능성, 그리고 조직 내 활용 가능성을 가진 특성을 지녀야 한다(Barney, 
1991).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자 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원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원기반이론은 디지털 전환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 자원 역량이 경쟁우위를 확
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IT 인프라, 데이터 분석 능
력,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적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Bharadwaj et al., 2013). 기업이 이러한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적절히 활용할 
때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Wade & Hulland, 2004).

디지털 전환에서의 핵심기술 자원역량은 단순한 기술적 자산이 아닌, 조직의 성
과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원기반이론
은 이러한 역량이 조직 내에서 희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으로서, 기업이 차
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Grant, 1991). 디지
털 전환 과정에서 기업은 핵심기술 자원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 IT 인
프라 관리 능력,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
로써 디지털 시대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Sabherwal & Jeyaraj, 2015).

정리하면, 자원기반이론은 이렇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조직의 핵심 기술 자원 
역량이 어떻게 경쟁우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은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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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유한 핵 기술 자원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5>는 기업자원의 이질성과 불이동성
이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와 연결되는 개념인 자원기반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Kostopoulos et al., 2002).

<그림 5> 자원기반이론의 기본 개념(Kostopoulos et al., 2002)

2. 동적역량이론(Dynamic Capability Theory)  

동적역량이론(Dynamic Capability theory)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동적 역량이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와 외부의 역량을 통합(integrate)
하고 구축(build)하고 재구성(reconfigurability)하는 기업의 능력을 말한다(Teece 
et al., 1997). 동적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조직 운영(operational)과 조
직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업 자원을 재구성하는 조직적 활동이나 흐름이라는 외
부적인 관점에서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동적능력은 변화하는 기업의 경
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술과 조직 그리고 관리자원을 새롭게 함으로서, 새로
운 형태의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강조한다(Teece et al., 
1997; Eisenhardt and Martin, 2000; Karpik, 2018). <그림 6>은 Baía and 
Ferreira(2024)가 제시한 동적역량이론의 최근 개념이다. 

전은정, 김명종, 유승동(2020)에 따르면 민첩성이란 조직이 환경변화를 감지하
고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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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직의 능력 중 하나로 조직 민첩성을 제시하였다(Dove, 2002). 민첩한 
조직일수록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당면한 변화를 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 민첩성이란 예측할 수 없는 내적 및 외적 변화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하고 용이함 및 프로세스를 규정하거나 구체
화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Dove, 2004; van Oosterhout et al., 2006). 즉, 
조직 민첩성은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
로서 환경변화를 극복하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동적역량이론의 최근 개념(Baía & Ferreira, 2024)

조직이 내․외적 상황요인에 직면하여 조직 민첩성을 제고할 때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채주석, 박상석, 2019). 상술하면, 조직 민첩성이 
경영성과(인당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직 민첩성이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환경 동태성과 노동조합 유무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의 민첩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정보기술 역량과 조직학습을 제안하였으며, 조직 민첩성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곽기영, 홍문경, 2011). 이 연구는 역동
적인 변화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동적 역량으로서 기업의 조직 민첩성은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와 기업성과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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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 김명종, 유승동(2020)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위기와 변화 관리에 대응하
는 조직 민첩성, 구성원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학습 민첩성, 팀 내에
서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팀 학습행동, 자기 주도적으로 직무를 개
선하는 잡크래프팅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밝혔다. 즉, 조직 민첩성과 학습 민
첩성이 잡크래프팅을 향상시켰으며, 조직 민첩성과 잡 크래프팅과의 관계를 팀 학
습행동의 차이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공급사슬 역량으로 정보기술 유
연성(IT flexibility), 공급사슬 유연성(supply chain flexibility), 공유된 가치
(shared value)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공급사슬 민첩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성배, 2012).  

3. 민첩성이론(Agility Theory)

민첩성 이론은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상
황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으로 간주된다. 민첩
성 이론은 군수 조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공급망,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주제이다. 상술하면, 민첩성(Agility)은 변
화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단순한 속도 이상의 개념
으로 조직의 신속성, 유연성, 적응성, 그리고 효율성을 핵심요소로 한다. 신속성
(Speed)은 상황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의미하고, 유연성(Flexibility)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적응성(Adaptability)
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효율성(Efficiency)
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성과를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민첩성은 기업이나 군대와 같은 조직이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화나 불확실
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이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도 한다. 민첩성 이론은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비즈니스 경
영(Business Management),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시작
되어, 오늘날은 군수 조직과 같은 복잡한 체계에서 점차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하
고 있다. 민첩성 이론의 학문적 근거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첩성 이론은 초기 공급망 관리에서 도입되어 
공급망 민첩성(Supply Chain Agility)으로 발전하였다. Christopher(2000)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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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망 민첩성을 시장의 급변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군수 시스템에서도 중요하게 활용
되며, 물자의 이동과 공급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Goldman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과 조
직 민첩성의 개념을 소개하며, 불확실한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조직 내 구성
원들이 신속하게 협업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직
의 구조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군
사작전에서도 민첩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Alberts and Hayes 
(2003)는 군사 민첩성(Military Agility)을 군대가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
(Network-Centric Warfare)에서 민첩성이 어떻게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민첩한 조직은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소규모 자율팀의 구성을 통해 신속
하게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유연성은 상황에 맞게 조직의 자원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치하
고,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Dove, 
2004). 민첩한 조직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성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
로운 기술, 정보, 전략을 빠르게 학습하고 이를 조직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Senge, 1990). 또한, 민첩한 조직은 효과적인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구
성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빠르
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유통과 흐름에서 조직 내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신
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Brown & Bessant, 2003). 소프트웨어 개
발에서 시작된 애자일 방법론은 민첩성 이론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이다. Beck et 
al.(2001)의 애자일 선언(Agile Manifesto)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변화하는 요구사
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군
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민첩성의 논리는 
애자일 방식으로 군사 작전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현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민첩성 이론은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군수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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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유연성, 지속적인 학습, 협업의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군수 조직이 민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
와 더불어, 제도적이고 운영적인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디지털 전환 이론(Digital Transformation Theory)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현대 조직이나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고객 경험, 운영 효율
성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chwab, 2016).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다. 예를 들어, 아마존(Amazon)의 디지털 전환을 소개하면, 초기에 온라인 서점
으로 시작했으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물류 혁신 
등을 포함하는 종합 기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Ismail et al., 2017).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조직 내외에 적용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을 혁신하
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Bharadwaj et al., 2013). 주요 개념
은 디지털화(digitization), 디지털화 전략(digitalization strategy), 그리고 디지
털 전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개념이 기업의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화는 물리적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
며, 이는 조직의 기초적인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Parviainen et al., 2017). 
예를 들어,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은 제조 공정에서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도입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 분
석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화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 
전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
정을 통해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다. 지멘스(Siemens)를 예로 
들면, 디지털화 전략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고, 제조와 
물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Legner et al., 2017). 디지털 전환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변혁으로, 조직의 비
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사의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 사례가 되고 있다(Kane et al., 2015).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리더십, 조직 문화, 데



18

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Westerman et al., 2014). 스타
벅스(Starbucks)는 이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해나가고 있다(Ramaswamy & 
Ozcan, 2014).

디지털 전환 이론은 기술적 접근, 조직적 접근, 사회적 접근의 세 가지 주요 관
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각 접근법은 디지털 전환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다양한 실사례를 통해 그 이론적 근거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기술혁신
이론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이 주로 기
술적 발전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Netflix)는 디지털 
스트리밍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DVD 대여 서비스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였고, 이로 인해 미디어 소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김은지, 2020). 
넷플릭스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고객의 소비 행태가 변화하
였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조직변화 이론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조직구조와 문화의 변화를 필요
로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본다
(김정훈, 2021; 박민수, 2019). 예를 들어, IBM은 하드웨어 중심의 비즈니스 모
델에서 탈피하여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전
면적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직원들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하였다(Kotter, 
1996).

셋째, 디지털 전환은 기술적, 조직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도 연구
된다. Orlikowski and Scott(2008)의 연구는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 기술적 요소
와 사회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사회물질성(sociomateriality)
을 통해 기술과 조직이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Uber)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택시 산업을 혁신하였으
나, 각국의 법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며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적응
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십, 조직 문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객 중심 접근 등의 요소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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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성공요인으로 고려된다(Westerman et al., 2014).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
털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리더는 기술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전략
적 방향을 제시할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CEO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
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 모
델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Kane et al., 2019). 조직문화는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플릭스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
는 조직문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작용했다(Schein, 2010). 넷플릭스는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와 
직원들의 창의성을 중시함으로써,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
할 수 있었다. 한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예를 들어, 구글(Google)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와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
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cAfee & 
Brynjolfsson, 2012). 디지털 전환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
객 충성도를 높였다. 나이키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Berman, 2012)

요약하면,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
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조직이나 기업이 디지
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객 중심 접근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될 때, 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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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군수조직 유연화·민첩화 방안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 군의 군수기능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군수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 군수조직에 주는 요구사항을 개괄한 다음, 문헌분석과 군수
분야 주요 업무담당자와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통해 정책업무와 
야전실무 관점에서 군수조직 역량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기술적·시스
템적 역량측면,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측면)을 확인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연구분석의 틀은 <그림 7>과 같이 Westerman et al. (2014)이 제시한 디지
털 마스터리 수준과 2가지 지표를 활용 및 수정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디지
털 전환이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군수기능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군수 정책 업
무 담당자 10명과 야전 군수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림 7> Westerman et al.(2014)에 근거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분석 프레임워크

가. 연구분석의 틀과 연구개념의 조작적 정의

군수 기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Westerman et 
al.(2014)이 제시한 디지털 마스터리 수준과 2가지 지표를 활용 및 수정하여 다음
의 <그림 8>과 같은 연구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esterm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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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이 제시한 2가지 지표인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역량을 각각 군수 자원관
리 역량과 군수 조직관리 역량으로 고려하였다. 군수 자원관리 역량을 디지털 역
량으로 본 이유는 군수 분야 각각의 자원을 효과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
수조건이 기술적 역량이고 이는 곧 디지털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디지털 역량의 세부요인으로 군수모델, 군수프로세스, 군수시스템차원
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할 수 있다(배범수, 백승령, 2023). 마찬가지로, 조직의 리
더십 역량을 군수 조직관리 역량으로 고려한 이유도 조직관리의 핵심은 해당 조직
의 리더십에 달려있고, 세분화하여 고려한 세 가지 하부요인인 조직구조, 조직문
화,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결정적인 영향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조직리더십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배범수, 백승령,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자원관
리 역량과 군수조직관리 역량의 정도에 따라 군수기능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수
준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Westerman et al. (2014)의 개념 프레임워크
를 군수 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전환 환경 하에서 군수
조직이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민첩한 대응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군수 조직 유연성과 민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제조건(선행요인)으
로 디지털전환 이론에서 강조하는 기술적 역량(디지털 역량)과 리더십(또는 조직
적)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방 불가능한 군수조직

<그림 8>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22

의 핵심 자원역량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스마트군수 개념과 디지털트윈 개념을 
적용하였고, 동적역량으로는 조직을 이끄는 핵심역량인 조직리더십 역량과 조직의 
업무수행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로 삼았다. 

나.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 설계방안에 관한 군수정책 부서와 야전부
대 군수 담당자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성적 연구방법론 중의 하나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기법과 같은 정성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관찰하여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제한된 인원의 의견
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편향(biases)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지만, 현장근무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설명을 풍부하게 제
공한다는 장점이 있다(이순규, 최수빈, 김희웅, 2019). 특히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근무를 통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군수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기술적·시스템적 역량측면
과 인적·제도적 역량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군수정책부서 주요 업무담당자와 
야전군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군수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조사뿐만 아니라 
군수 현장의 각종 제한사항과 발전적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
에 사용한 중점 질문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군수부대(조직)가 유연
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제한 요소와 우선적 조치사항, 기술적·시스템적 역량측
면의 민첩성과 유연성 제고 방안과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측면에서 민첩성과 유연
성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인터뷰는 2024년 9월에 군수정책부서 담당자 10명과 야전군수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능한 한 현장감 있는 답변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20분 정도 실시하였다. 최초 인터뷰 대
상자 선정은 군수 조직도 상에서 정책부서 담당자와 야전군수 담당자를 각각 20
명씩을 선별하였으나, 인터뷰 의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명과 15명이 인터뷰를 
응대하여 최종적으로 총 25명의 인터뷰 결과를 본 연구에 활용하게 되었다. 인터
뷰를 실시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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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인터뷰 중점 질문지

1.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과 AI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

고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제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기술적 역량측면에서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

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시스템적 역량측면에서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인적자원 역량측면에서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제도적 역량측면에서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

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중점 질문내용

 

항 목 표본 수(명) 구성비(%)

성 별
남성 19 76

여성 6 24

계 급

대위 8 32

소령 7 28

중령 5 20

대령 5 20

근무지

정책

부서

군수관리관실 3 12

군참부 4 16

군수사 3 12

야전

부대

사단급 10 40

연대급 5 20

군수업무

근무기간

5∼10년 8 32

11∼15년 6 24

16∼20년 7 28

21년 이상 4 16

총합 25 100

<표 2> 인터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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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터뷰 결과 요약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앞서 제시한 인터뷰 중점 질문별로 주요 응답내용을 요
약하면 <표 3>과 같았다. 우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AI의 활용이 본격화되
는 시기에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제한 요소를 묻는 질
문에 대해서 정책부서 담당자들의 답변은 군이 정보체계의 고도화와 각종 첨단기
술과 AI 등의 활용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이나 민
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과 AI 기술의 적용이나 활용 정도와 수준
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과 같은 관료적이고 위
계적인 조직특성과 규정과 절차를 강조하는 조직문화는 업무수행의 민첩성과 유연
성을 떨어뜨리고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첨단정보기술이나 AI 관련 업무의 접근성보다
는 야전제대에서 사용하는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 측면이나 업무수행 풍토 측면에
서 유연성과 민첩성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으나 군수업무 수행을 위한 활
용 용이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속도가 느리거나 기능이 복잡하여 야전군수담당자들
이 일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야전부대에서는 능동적인 업무수행
보다는 규정 및 제도, 통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고, 
능동적이고 책임감있는 업무수행보다는 명령과 지시에 의한 수동적인 업무수행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
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부서 담당자들은 현재 군수분야의 핵심 정보시스템
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의 군수분야 핵심기술 개념인 스
마트군수와 디지털트윈 등의 개념을 구현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동일 질문에 대해서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은 야전의 현실을 반영한 답변을 
주었다. 예를 들면, 군수 관련 정보나 상황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업무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가 제공
하는 정보 품질의 개선과 체계의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수 업무의 특성상 장비나 보급품의 확인과 수불처리가 창
고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
한 기기의 활용(예: 휴대가능한 테블릿PC나 업무용 스마트폰)이 가까운 미래에 가
능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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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술적 역량측면에서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부
서 담당자들은 스마트군수를 구현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한 기술의 
도입과 전력화 소요시간 단축을 언급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 및 물자관리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첨단기술의 적용이 심화되면서 특히 
AI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군수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야전 말단 제대
로 갈수록 정보화 기반이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아직도 열악함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군수품과 
수리부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와 센서네트워크(RFID 등)의 적용 확대
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여건 보장이 요구됨을 강조하는 한편, 앞서 질문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용 컴퓨터로 데스크탑 PC보다는 휴대사용이 가능한 휴
대용 태블릿이나 업무용 스마트폰의 보급/활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시스템적 역량 측면에서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
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정책부서 담당자
의 경우에는 물자의 이동, 재고수준, 물류흐름을 실시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고 실제장비와 작전환경을 가상화하여 군수 훈련 및 작전 시뮬레이
션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AI기반 보급/유지보수 스
케줄링시스템 구현을 통해 ‘센서 일체화-데이터 수집-예측분석 적용 및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야전 군수담당자의 경우에는 야전현장에서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예측을 통하여 유지보수활동을 최적
화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발전을 우선적 조치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통합
군수정보체계의 사용 용이성 제고와 고도화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였고, 자산의 일
치와 데이터의 정교화를 통한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품질 제고와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인적자원 역량 측면에서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으로는 각 담당자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부서 담당자들은 군수 구성원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협업이 장려되며 유연하게 조직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부서나 기능별 
업무처리가 아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교차기능팀(cross- 



26

functional teams)을 구성하여 군수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렇게 협업할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군수 업무수행에서 군수부대의 유연성과 민첩
성 제고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의 경우에는 
군수조직이 유연하고 민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
고, 유연한 대응능력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기회의 부여, 협업 분위기와 풍
토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무 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권한을 상부나 
지휘관에게 집중할 부분과 현장 업무담당자에게 부여 가능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
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의 필요성과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 인력에게 더 많은 자율성
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역량 측면에서 군의 군수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
무수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우선적 조치사항에 대한 각 담당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면 정책부서 담당자들은 예하부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구
조로 변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첨단기술 기반의 상ㆍ하급 제대 간 군수물류와 
공급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야전군수 담당자들은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군수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하면서 임무수행 
효율과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지속적인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정책부서 담당자와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의 답변의 경향이
나 흐름은 대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정책제대와 야전제대의 현실을 각각 고려한 
의견제시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군수조직(부대)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에 첨단정보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강조되었고, 최
근 군수분야 발전방향의 화두인 스마트군수, 디지털트윈 개념의 적용에는 어느 정
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적자원·제도적 역량 측면에서는 군수
부대(조직)가 유연하고 민첩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지휘관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현
장 지휘관(지휘자) 또는 실제 업무담당자들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권한
이 위임되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개발(교육/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인터뷰 
문항

야전군수담당자 군수정책담당자

1
∙ 능동적인 업무수행보다는 규정/제도, 명

령과 지시가 익숙하고 편함.
∙ 정보체계의 고도화와 각종 첨단기술과 

AI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보

<표 3> 인터뷰 응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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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 조직 유연화‧민첩화 방안

육군의 군수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정책부서 담당자들과 야전 군수 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분석하

인터뷰 
문항

야전군수담당자 군수정책담당자

∙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사용을 통한 군
수업무의 수행이 용이성 측면이나 속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

다 첨단정보기술 이나 AI 기술의 적응
이나 활용이 늦을 수밖에 없음.

∙ 군 조직의 관료적위계적 특성과 규정과 
절차의 강조는 업무수행의 민첩성과 유
연성을 제한하는 요소임.

2

∙ 군수 관련 정보나 상황공유가 실시간으
로 이루어져야 함 

∙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가 제공하는 정보
품질의 개선과 체계의 사용자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 등 정보 시스템
의 고도화 지속

∙ 스마트군수, 디지털트윈 등의 도입과 
보편적 사용

3

∙ 야전 말단제대로 갈수록 정보화 기반이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아직도 열악함

∙ IoT와 센서네트워크(RFID 등)의 적용확
대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 업무용컴퓨터로 데스크탑 PC보다는 휴
대사용이 가능한 업무용 태블릿이나 스
마트폰의 보급/활용  

∙ 스마트군수를 구현하기 위한 적정 규모
의 예산 확보를 통한 기술의 도입과 전
력화 소요시간 단축

∙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
보수 및 물자관리 기술 도입

∙ 군수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지
속 필요

∙ 첨단기술 특히 AI와 같은 기술을 적용
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지속적 강화

4

∙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고, 고장예측을 통하여 유지보수활동 최
적화

∙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사용 용이성 제
고와 고도화 지속 추진

∙ 자산의 일치와 데이터의 정교화를 통한 
정보시스템품질 제고

∙ 물자의 이동, 재고수준, 물류흐름을 실
시간 시뮬레이션

∙ 실제장비와 작전환경을 가상화하여 군
수 훈련 및 작전 시뮬레이션에 활용

∙ AI기반 보급/유지보수 스케줄링 시스템 
구현(센서일체화-데이터 수집-예측분석 
적용 및 발전)

5

∙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여, 
유연한 대응능력 개발, 협업 강조

∙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현장지휘관
이나 현장인력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 

∙ 신속한 의사결정, 협업 강화, 유연한 
조직 운영 활성화

∙ 교차기능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업

6
∙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군수업

무 프로세스 개선
∙ 민첩성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도입/적용 

∙ 예하부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구조로 변모

∙ 첨단기술 기반의 상하급 제대간 군수물
류와 공급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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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토해 보았을 때 첨단기술의 도입 및 활용, 신속한 대응, 유연한 자원 관리, 
그리고 조직구조의 혁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방안들은 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군수 수요에 맞춰 군수부대(조직)와 그 구성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군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핵심 기술자원 확보(디지털·스마트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정보체계 활용)

육군의 군수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 중 기술적 및 시스템적 역
량측면의 방안은 첨단 정보기술의 도입과 스마트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군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술적 역량측면의 사례를 소개하
면, 첫째, 미국 육군은 Condition-Based Maintenance Plus(CBM+)라는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수 자원의 민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CBM+는 
IoT 기반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발생을 예측하여 예방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다(DoD 
Instruction 4151.22, 2020). 예를 들면 헬리콥터, 전차와 같은 고가 장비에 부
착된 센서가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가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유지보수 
시기를 정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시간 기반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장비의 실제 상태에 따라 적시에 맞춤형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DoD Instruction 4151.22, 2020). 그 결과 장비 가동률이 향상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군수 자원의 배치와 운영이 기존의 군수운영보다 민
첩해진 것이다. 또한, 장비의 불필요한 고장으로 인한 임무제한이나 유사시 작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정책부서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 및 물자관리 스마트기술이나 정보시스
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을 소개해 본다. <그림 9>는 미군 군수부대에서 
적용 중인 CBM+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첨단정보기술 파급으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효율성과 조직성과 제고와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미군의 사례들을 뉴스

나 기사들을 통하여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수부대도 현대전과 장

차전 양상에서 작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첨단정보기술인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와 물자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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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I기반 보급/유지보수 스케줄링시스템 

도입과 구현을 통해서 센서일체화, 데이터 수집 예측분석 적용 및 발전과

정을 지속하면서 군수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입니다.

 

<그림 9> 미군 군수부대에서 적용 중인 CBM+ 개념도 

 둘째,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스마트 물류 및 자동화 시스템(Autonomous 
Logistics Systems)을 도입하여 군수 자원의 이동과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
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물자 수송 및 물류 자동화 기술이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NIA AI 미래전략센터, 2023). 예를 들면 전투지역에서 드론
을 사용하여 군수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위험 지역에서 안
전하게 물자를 수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적의 위협이 큰 지역에서 군수 물자의 공급을 빠르면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결과 민첩한 군수지원이 가능해졌고, 
군수 물자의 공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
은 군수정책 담당자가 제시한 군수조직(부대)의 스마트군수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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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군수의 개념이 소개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에서도 

스마트군수 시스템과 개념 구축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신속하게 구축되고 우리 군수부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예산

을 신속히 확보하여 전력화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해당기술의 도입과 구현

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도입과 구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

맵을 작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군수 개념을 도입

하여 군수지원의 자동화가 구현된다면 군수자원의 이동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작전위험지역이나 격오지, 재난지역 등에 

드론이나 무인로봇을 활용한 물자와 장비수송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영국 육군은 Joint Asset Management and Engineering Solutions 
(JAMES)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군수 자산의 상태, 위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
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Lockheed Martin & Company, 2024). 이 시스템
은 다양한 군수 장비와 차량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여 유지보수 일정
을 최적화하고, 자산의 가동률을 최적화한다. JAMES를 사용해 전 세계에 배치된 
군수 자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장비가 언제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를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예비 부품을 자동으로 주문하고 유지
보수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군수 자산의 가동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유지보수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하
고 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은 야전군수 담당자가 제시한 의견으로 영국군의 
JAMES 시스템과 같이 군수자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기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야전부대에서 군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군수업무

와 관련된 정보나 상황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졌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의 개선소요를 받아

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아직도 체계의 사용자 편의성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적절성, 시의성 측면에서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야전 말단제대로 갈수록 정보화나 디지털인프라 수준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의 말단제대가 실질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서라도 정책적으로 우선 보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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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적 역량 측면의 사례를 보면 첫째, 미국 육군의 Global Combat 
Support System-Army (GCSS-Army)가 있다. GCSS-Army는 미국 육군이 채택
한 통합 군수관리 시스템으로, 군수품과 자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Wikipedia, 2024). GCSS-Army는 재고 관리, 유지보수, 공
급망, 그리고 회계 데이터를 한데 모아 모든 군수 활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문서나 서류 기반의 기록을 제거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으
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작전 중 발생한 부품 수요를 본국의 창고와 연
결하여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수 지원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부대 
간의 군수지원 협업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수 자원의 가시성을 높임으
로써 민첩성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군수 업무는 그 자체로 실물의 흐름
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업무가 많고 업무처리의 오류
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작업이나 시간적 차이(현장확인과 데이터 입력 
처리까지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업무처리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야
전 군수담당자의 의견도 이를 대변하고 있으며 연관된 시스템의 개선소요를 언급
하고 있다. 

군수업무의 특성상 정보체계는 사무실에 있고 실재 재고관리나 자산관리 

등의 업무는 현장이나 창고에서 이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에서 수

기로 업무에 필요한 기록을 하고 사무실에 복귀해서 재차 업무처리를 위

해 데스크탑 PC의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처리를 하는 

식의 이중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어 활용 중인 

휴대용 태블릿 PC나 업무용 스마트폰이 도입되어 사용할 수 있다면 현장

이나 창고에서 실시간으로 군수관련 데이터 입력 업무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스마트 창고 시스템을 통해 군수 자원의 입출고 
및 관리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Automated Warehousing)
은 로봇을 이용해 물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물류 흐름을 추적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이성원, 2024). 각종 군수물자가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에 의해 정
리되고 출고된다.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물자를 불러냄으로써, 인력이 직접 창고 
내에서 물자를 찾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그 결과, 창
고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물자의 입·출고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인력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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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물자 관리 오류가 감소하고 군수지원
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 

셋째, 영국 육군의 Defence Logistic Information Services (DLIS)는 군수 
물자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Lockheed Martin & Company, 
2024). 이 시스템은 물자 이동, 재고 관리, 유지보수 기록 등을 통합하여 모든 부
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작전 지역에서 물자와 자원을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작전 지역의 물자 소요를 중앙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적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통합된 물류 
시스템 덕분에 자원 낭비가 줄어들고, 필요시 신속한 물자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
를 통해 군수지원의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의 내
용들은 각각 군수 물자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트윈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부서 담당자와 야전의 업무담당자들이 각각 순서
대로 제시한 의견들이다. <그림 10>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기본 개념도
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소개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군수 관련 개념 중 하나가 디지털 트윈

입니다. 우리 군수부대에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고 확대된다면 물자의 이

동, 재고수준, 물류흐름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군수물자와 자원을 

<그림 10> 디지털트윈의 기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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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트윈의 개념을 활용하여 

실제장비와 작전환경을 가상화하여 군수훈련 및 작전시뮬레이션에 활용함

으로써 자원 낭비가 줄어들고 필요시 신속한 물자 및 장비의 조달과 장비

의 적시적 정비여건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군수품을 조달하고 긴급히 필요한 물자를 조정하여 재배치하

기 위해서, 또한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예측을 통

하여 유지보수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화되어 사용중인 국방

통합 군수정보체계의 사용용이성 제고와 고도화 지속 추진이 필요하고 자

산의 일치와 데이터의 정교화를 통한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선진사례들과 군수 분야 정책부서 담당자와 야전부대 담당자들의 
의견은 기술적 혁신과 시스템적 통합을 통해 군수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
는 데 성공한 사례이며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육군의 사례는 
각각 첨단 기술 도입과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군수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의견은 
육군의 군수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와 모델을 제
공할 수 있다.

나. 동적역량 확보(인적자원 개발과 애자일팀 구성)

육군의 군수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동적역량 확보차원에서 인적자원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혁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군수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제도적 틀을 정비해 군수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적자원 측면의 사례를 소개하
면 첫째, 미국 육군은 ‘NCO 2020 전략’을 통해 부사관(NCO)의 교육 및 훈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군수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U.S. Army, 2015). 이 
전략은 군수기능의 실무 분야에서 리더십 역량을 배양하고, 신기술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육군의 부사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
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물류 관리 시스템 운영 등 현대화된 군
수관리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수 분야에서의 부사관들이 다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군수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NCO 2020 전략을 통해 부사관들의 기술적 역량이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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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이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고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수조직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은 야전부대 군수담당자들이 제시한 
첨단정보기술과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추세가 기하급수

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발전하면서 야전 군수부대에도 각종 정보체계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적시적절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업무 담당

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물류 관리 시스템 운영 등 현대화된 군수관리 훈련을 강화함

으로써 군수분야 종사자들의 신기술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크로스 트레이닝(Cross-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군수 인력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한 가지 전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군수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군수 인적자원의 다기능화를 촉진하고 있다. 군수 인력은 단순한 물류 관리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보수, 통신 장비 관리, 전투 준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 특정 인원이 부재하거나 유고의 상황에서 다른 인력이 즉
각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차 훈련으로 인
해 인력의 유연성이 높아졌고, 돌발 상황에서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작전 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 첨부된 인터뷰 내용은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군 인력충원의 문제와 결부되는 인적자원의 활용방안에 대
한 정책부서 담당자의 의견 중 일부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우리 군의 인적자원 충원 역시 고

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군수분야 인적자원의 추세를 보면 현역자

원과 의무복무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자리를 군무원 등의 

채용을 통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수의 각 기능과 분야별로 충

분한 자원을 충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장의 군수인력들이 다

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 가능토록 교육과 훈련체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군수담당자들은 단순한 물류 관리의 역할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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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차량 유지보수, 통신장비 관리, 전투준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해당 인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 임무수행을 대체함

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활용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인력들이 이러한 능력이 두루 갖추게 될 때 교차기능팀에서 

활동 역시 유연하고 민첩하게 팀웍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영국 육군은 리더십 개발을 강화하여 각 군수 지휘관들이 변화하는 군수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상황에 따른 유연한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Neal et al., 2016; Utting, 2009).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군수 지휘관들은 다양
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과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
어나,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훈련 
결과,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수 조직 전체의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첩성이 강화되고 있다. 다음
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 군의 현실적 특성을 제시하며, 현대와 미래전 양상에서 필
요로 하는 군수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측면의 의견을 발췌한 것이다.

현대전과 미래전의 양상은 첨단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하는 안

보환경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군수부대의 지휘관들은 작전부대의 전투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

하고 유연한 유사결정과 부대지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이고 전통

적인 지금의 군 조직 특성은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이 여전히 강하며, 

규정과 절차준수의 강조가 강함에 따라 업무수행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제

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하부대로 내려갈수록 능동적인 

업무수행보다는 규정/제도, 명령과 지시가  익숙하고 편함을 느끼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휘관 뿐만 아니라 군수담당자들이 모

두 신속한 의사결정, 협업 강화, 유연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현장지휘관이나 현장인력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여, 유연한 

대응능력 개발, 협업을 강화하는 능력을 개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 국방부는 군수 조직의 유연성을 높
이기 위해 군수 계약 체계를 혁신하였다. Other Transaction Authority(OT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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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를 도입해 군수 계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더 빠르
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Schwartz & Peters, 2019). OTA는 전통적인 정부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더 간단한 방식으로 민간 기업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인 군수 기술과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전술적 필요에 따라 빠른 기술 전환이 가능해졌다. OTA 도입 결과, 계약 
프로세스가 크게 단축되어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
었으며, 이러한 민첩성과 유연성은 군수 작전에서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 육군은 군수 작전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효율적
인 물류 시스템과 기술을 군수 작전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상술하
면, 프랑스 육군은 민간 물류 기업과 협력하여 평시에는 민간 물류망을 활용하고, 
전시에 그 인프라를 군수 작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ellais, 2014; Marie & Brusan, 2016; Pukhova et al., 2021). 이러한 협력
은 민간이 보유한 물류 기술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
여, 전시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물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의 효율
적인 시스템을 군사 작전에 도입함으로써 군수지원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된 것이다. 또한, 군수자원의 공급망이 강화되었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자원
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독일 연방방위군은 군수 조직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여, 
군수 작전에서의 데이터 관리와 정보 흐름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Planungsunterstützungssysteme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수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군수 작전 계획, 물류 관리, 유지보수 계획 
등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부대는 이 시
스템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본부는 실시간으로 요청 상황을 
파악하여 물자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
분에 물자의 배치와 운영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수 조직의 
정보 흐름이 개선됨으로써 민첩성이 강화되었다(Burgert et al., 2022).

 결론적으로, 육군의 군수 조직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 중에서 동적
역량 확보를 위해서 인적자원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인적 측
면에서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애자일 리
더십 역량을 배양해 군수 작전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황조치·이행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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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계약 체계의 유연화, 민관 협력 강화, 그
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군수 조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선진사례들을 바탕으로 육군의 군수 조직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서 작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 지속능력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을 위한 전제조건

1. 핵심자원(첨단기술) 전제조건

가. 스마트군수 시스템 구축

육군에서 스마트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군수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
속하고 정확한 군수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민첩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스마트군수 시스템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물자 관리, 유지보수, 공
급망 관리 등 군수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스마트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IoT(사물인터넷)와 센서 네트워크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하고 RFID 태그와 GPS를 통한 물자 추적을 하는 것이다(김재동, 김강현, 2022; 
윤정현, 2021). 군수 장비와 물자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와 위
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장비의 온도, 습도, 사용 빈도, 상태 이
상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장비 관리와 물자 추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차
량, 무기, 군수물자 등에 센서를 설치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 관리 시
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와 물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며, 예기치 않은 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육군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처럼, IoT 센서와 연계된 실시간 데이터 수
집을 통해 장비의 고장이나 물자 소모를 예측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DoD 
Instruction 4151.22., 2020). 한편 RFID 태그와 GPS 기술을 통해 물자와 군수 
장비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자의 위치를 즉각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오배송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수 창
고, 차량, 물자 패키지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각 태그에서 생성된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이를 GPS 시스템과 통합하여 물자의 위치와 상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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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 및 물자 관리를 하는 것이다.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수 장비의 유지보수 주기를 최적화할 수 
있다(DoD Instruction 4151.22., 2020).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필요한 부품이나 유지보수 작업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
다. 구축방법으로는 장비의 사용 기록과 센서 데이터를 AI 시스템에 통합하여 분
석한 다음 특정 장비의 고장 패턴을 파악하고, 미리 정비 일정을 조정하거나 부품
을 준비해 불필요한 다운타임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 육군의 Condition-Based 
Maintenance(CBM+) 시스템이 이를 통해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가 있다(DoD 
Instruction 4151.22., 2020). 또한, 군수 시스템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
석하여 물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특정 기간이나 
작전 중에 필요한 물자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의 물자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각 상황에 
필요한 물자의 종류와 양을 예측한 후 과잉 재고나 물자 부족 상황을 미리 방지
할 수 있다.

셋째, 자동화된 창고관리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스마
트 창고 관리 시스템(WMS)을 도입해 창고 내 물자의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을 자
동화할 수 있다(서민교, 김희준, 2018; 함형병, 2018).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이 
물자의 입출고를 처리하고,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창고 내에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고, 물류 흐름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도입하여 물자가 언제 입고되고 출고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인
력 소모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자동
화된 로봇 창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물자의 입·출고와 재고관리를 자동화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군수 작전의 민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NIA AI 미래전략센터, 
2023). 한편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긴급 상황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지역이나 재난 위험 지역에도 물자를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다. 드론 및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해 지정된 경로를 따라 물자
를 자동으로 배달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 특히, 전방 작전 지역에서 빠르게 물
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드론을 사용
해 군수 물자를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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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강화한 바 있다.
넷째, 현재 사용 중인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

는 것이다. 군수 조직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 형태로 
보완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신승민 등, 2022; 이선의 등, 2024). 이 플랫폼은 물
자의 위치, 상태, 재고 수준, 유지보수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수 조직 내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플랫폼은 군수 자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영국 육군의 Global Combat Support System- 
Army(GCSS-Army)는 군수 자원의 실시간 통합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물자 공
급과 유지보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Lockheed 
Martin & Company, 2024). 또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에 군수 자산 관리 시스
템(LMS)을 도입해 모든 군수 자산을 중앙에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 이 시스템은 장비와 물자의 사용 이력, 유지보수 기록, 그리고 자원의 가동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게 된다. LMS를 통해 군수 자산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유지보수와 재고 관리를 계획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자산의 수명 주기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 군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군수담당자들에게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군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적시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Im, 1992; Moon, 2009). IoT, AI,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루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수 인력들에
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최신 군수 시스템과 소
프트웨어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 육군
은 NCO(Non-Commissioned Officer) 교육 프로그램에 디지털 시스템 훈련을 
포함시켜, 군수 인력이 새로운 시스템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스마트 군수 시스템은 디
지털화된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군수 자원 관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한현진, 박대우, 2020; Choi, 2021). 군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솔루션과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주기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군사 작전의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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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국방군수통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
를 제시하였다. 

명제 1. 스마트군수 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은 군수조직(부대)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나. 디지털 트윈의 구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자산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그 자산의 상태, 성능, 작동 등을 가상 환경에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육군의 군수발전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 군수
자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군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강인욱, 오자훈, 2024; 석근봉 등, 2018; 최우석 등, 2023).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장비 유지보수, 물자 관리, 훈련 및 작전 계획 시뮬레이션 등
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육군에서 디지털 트윈을 군수발
전에 적용하고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우선 디지털 트윈의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장비 유지보수, 물류 및 공급망관리, 
작전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들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트윈은 군수 장비의 물리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유지보수 활동을 최적화
할 수 있다(강인욱, 오자훈, 2024). 장비의 센서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 모델로 전
송하여 가상 환경에서 장비의 상태와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전차, 항공기, 무기 
시스템 등의 주요 군수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디
지털 트윈으로 전송함으로써, 장비의 고장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유지보수 일정
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육군의 사례를 보면 헬리콥터 및 전차에 디
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장
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 

둘째, 디지털 트윈을 물류 및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면 물자의 이동, 재고 수준,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최종근 등, 2022). 이를 통해 공급
망 내의 병목현상을 파악하고, 최적의 물자 배분을 계획할 수 있다. 물자의 위치
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으로 모니터링하여 물류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물자의 이동 경로
를 사전에 최적화할 수 있다. 프랑스군의 예를 들면 물류관리에 디지털 트윈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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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군수물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공급망 병목현상을 조기에 발견
하여 대응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셋째, 디지털 트윈은 실제 장비와 작전 환경을 가상화하여 훈련 및 작전 시뮬레
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수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와 같
은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신규용 등, 2021). 전장 환경과 장비를 디지털 트
윈으로 복제하여 다양한 전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물자 배치와 장
비 유지보수를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다. 영국 육군의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 군수 물자 배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작전 전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민첩성을 높이고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구축방안으로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가장 모델개발 및 시뮬
레이션 엔진구축, 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델링, 클라우드 기반 임프라 구축 순으로 
하면 된다. 첫째,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
를 통합하는 것이다. 군수 장비 및 자원에 부착된 센서와 IoT 장치를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
한다. 차량, 항공기, 군수품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온도, 습도, 압력, 사용 빈
도,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서버로 전송하여 디지털 트윈 모델과 연동하게 된다. GE Aviation사
는 항공기 엔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지보수 일정을 최적화하고 엔진 성능을 개선하였다(Xiong & Wang, 2022). 이
를 군수 장비에 적용하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리적 자산의 가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
뮬레이션할 수 있는 엔진을 구축한다. 가상 모델은 실제 자산의 행동과 성능을 재
현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자산의 3D 모델을 개발
하고, 물리적 특성(무게, 크기, 내구성 등)을 반영한 가상 환경을 조성한다. 시뮬레
이션 엔진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에서 자산의 성능
을 테스트할 수 있다. IBM의 Watson IoT 플랫폼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
윈을 사용해 제품의 가상 모델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였다. 
군수 장비에 이를 도입하면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Ahmed & Kannan, 2021). 

셋째,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의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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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
산의 이상 상태나 성능 저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한다. 이러한 예측 
분석 결과를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Siemens는 디지털 트윈과 머신러닝을 사용해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군수 분야에 적용하면 장비 운영과 물자 관리에서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Guerra-Zubiaga et al., 2019). 

넷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가 필요하다.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분석하고 전 세계적
으로 연결된 자산의 디지털 복제본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군수 자산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각 디지털 트윈 모델이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각 부대와 본부 간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중앙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군의 JEDI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전투 환경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분석 및 공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Choi & Kim, 2021).

다음은 디지털 트윈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디지털 트윈을 통
해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예측함으로써, 장비의 가동
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유지보수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트윈은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으로써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실제 장비나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도 가상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 군수 자원의 소모를 최소
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구축 시 고려사항은 보안 강화, 데이터 표준화, 상호운용성 제고 
등이 있다. 첫째, 디지털 트윈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군수 자산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
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요구된다. 디지털 트윈 시스
템과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에 고급 암호화, 다단계 인증, AI 기반
의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보
안 감사와 취약점 테스트를 실시하여 보안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NATO는 각국 
군대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디
지털 트윈 기술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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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와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데
이터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데이터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시스템 간의 호환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도록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자산과 시스템에서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할 때 표준화된 프
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여러 군사 작전에 걸쳐 사용되는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 간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DoD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적용하여,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있다(DoD Instruction 4151.22., 
2020). 

셋째, 군수 자산과 시스템은 서로 다른 부대와 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기 다른 시스템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
하고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양
한 군수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도, 필요시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영국군은 MODnet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다른 부대 간의 데이터와 시
스템 통합을 지원하며,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물자 이동과 장비 관리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Naumann et al., 2024).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의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AI와의 결합, 증강현실과
의 통합, 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트윈이 AI 
기술과 결합되면 더욱 고도화된 예측 및 자율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Orlova, 2022).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더 나은 예측 모델을 
제시하며, 자동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와 결합된 디지털 트윈은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군수 자원을 관리하고, 자동으로 유지보수
를 계획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술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이다. 미국 방위산업체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 항공기 엔진의 상태를 자
율적으로 관리하며,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트윈과 증강 현실(AR) 기술을 통합하면, 군수 인력은 실시간으로 
장비의 내부 상태나 작동 방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Yin et al., 2023). 
이를 통해 유지보수 작업을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과 AR 기술이 
결합되면, 정비사가 AR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장비 내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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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확인하고, 고장 부위를 시각적으로 식별한 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록히드 마틴은 AR과 디지
털 트윈을 결합하여 군사 장비의 유지보수를 시각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셋째,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현장 지휘관과 군수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자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
다. 모바일 기술과 디지털 트윈이 결합되면 현장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언제 
어디서든 군수 자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작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 방위산업체는 군사작전 중 
모바일 기기를 통해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현장에서 신속하
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디지털 트윈은 군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이 틀림없
다. 군의 군수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구축하는 것은 군수 자원의 관리
와 유지보수를 최적화하고, 훈련 및 작전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수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향상되며, 변화
하는 전장 환경에서 이전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
한 이론적 근거와 야전군수의 실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발전시켰다.

명제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구축과 발전은 군수조직(부대)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2. 동적역량 전제조건

가. 애자일 리더십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 전
장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군의 군수 조직은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적합한 리더십 스
타일이 요구되고 있다. 애자일 리더십(Agile Leadership)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는 리더십 모델 중 중요한 하나로 판단되며 신속한 의사결정, 협업 강화, 그리
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애자일 리더십을 군의 군수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애자일 리더십은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율성, 적응성,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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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방식이다(Attar & Abdul-Kareem, 2020; Bäcklander, 
2019; Spiegler et al., 2021). 이 리더십은 군수 조직 내에서 신속한 대응과 유
연한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Rigby, Sutherland, and Takeuchi (2016)에 따르면, 애
자일 리더십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의 군수 조직에 이 리더십 유형을 적용함으
로써 군수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술적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자일 리더십의 주요 특징으로는 자율성과 책임성, 유연한 대응, 협업중심의 
구조, 지속적인 개선을 들 수 있다(Attar & Abdul-Kareem, 2020; Bäcklander, 
2019; Spiegler et al., 2021).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화를 형성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과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팀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애자일 리더십을 육군 군수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탈집중화된 의사결정 구
조의 도입, 스크럼(Scrum) 및 칸반(Kanban) 방법론 적용, 자율적이고 교차 기능
팀(cross-functional teams) 구성, 피드백 루프와 지속적 개선 문화 구축, 애자
일 리더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각각을 상세히 설명하면 
첫째, 전통적인 군사 조직에서는 명령 체계가 계층적이며, 결정권이 상부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 애자일 리더십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분산시키고, 현장 지
휘관과 군수 인력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각 부대와 군수 조직의 현장 책임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예를 
들어, 물자 보급과 배치와 관련된 일상적인 결정은 현장 지휘관이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중앙에서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는 군수 작전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스크럼과 칸반은 애자일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으로, 팀이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Zayat & Senvar, 2020). 군수 지원팀을 소규모 자율팀으로 구성하고, 
스크럼 방법론을 도입하여 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각 팀은 민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다. 또한, 칸반 보드(현대적 의미로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구현 가능)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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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이동과 관리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모든 팀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애자일 리더십은 조직 내 자율성과 다기능성을 중시한다. 교차 기능팀
(cross-functional teams)은 다양한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특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다(Parker et al., 
2015). 군수부대 내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팀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한 팀에 물류 전문가, 유지보수 기술자, 통신 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팀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긴
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애자일 리더십에서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
하는 것이 핵심이다(Petrucci & Rivera, 2018). 이를 통해 조직은 빠르게 학습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군수 작전이 끝난 후에는 레트로스펙티브
(retrospective) 회의를 개최하여 작전 중 발생한 문제점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
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팀원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장려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사항을 즉시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애자일 리더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애자일 리더십을 효
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이 방식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Bushuyev et al., 2021). 군수 지휘관과 팀원들을 대상
으로 애자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새로
운 리더십 스타일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특히, 짧은 주기 내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 팀 간 협업을 촉진하는 기술 등을 훈련한다.

우리 군의 군수부대에 애자일 리더십 적용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신속한 의
사결정 및 대응력 향상, 조직의 유연성 증대, 협업과 의사소통의 강화,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애자일 리더십의 적용을 통해 현장 지휘관과 
군수 인력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작전 환경에서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긴급한 물자 지원 요청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군수 조직이 애자일 리더십을 적용하면, 계획된 작업
이 변동되더라도 팀이 유연하게 재구성되고 작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애자일 방법론은 팀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이끌어
낸다. 이는 조직 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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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시간 피드백과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군수 조직은 운영 효
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수 작전의 성과 향상으로 이
어진다.

애자일 리더십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전장 환경에서 군수 조직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리더십 모델이다(Reed & DeLeon, 
2024).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 자율적이고 교차 기능적인 팀 구성, 피드백 루
프와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통해 군수 작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
다. 애자일 리더십은 육군의 군수 조직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작
전을 수행하고, 자원 관리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발전시켰다.

명제 3. 군수조직(부대)에서 애자일 리더십의 적용은 군수조직(부대)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나.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오늘날의 전장 환경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군수부대 역시 신
속한 대응과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애자일
(Agile) 방식의 업무 수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자일 업무팀은 탈중
앙화된 권한 위임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협업 중심의 운영 방식을 추구하며, 이
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 군의 군수부대에 애자일 
업무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애자일 업무팀은 자율성,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소규모로 협
력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의미한다(Melo et al., 2011; Williams, 
2012). 이러한 팀은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 우
선순위를 조정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개선해 나간다. Rigby, 
Sutherland, and Takeuchi (2016)에 따르면, 애자일 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
경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군수부대의 작
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다. 애자일 업무팀은 소규모로 
구성되며, 각 팀원은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는 팀이 특정 과업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팀에 권한이 위임
되어, 중앙의 통제 없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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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업무방식을 조정
하고 개선한다. 이러한 경우, 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며, 의사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Melo et al., 2011; Williams, 2012).

애자일 업무팀 구성 방법을 소개하면, 일반적으로 5명에서 9명 사이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된다(이영래 역, 2020). 이로 인해 팀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
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구체적 방법으로 군수부대 내
에서 다양한 기능(예: 물류, 유지보수, 통신,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
원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애자일 팀은 교차 기능적(cross- 
functional)이어야 하며, 이는 팀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팀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들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팀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율적으
로 운영될 수 있다. 즉, 군수부대 내 소규모 애자일 군수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내부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물자 보급, 차
량 유지보수, 전술적 계획 수립 등을 한 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
치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발전시켰다.

명제 4. 군수조직(부대)에서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을 구성하여 활용한다면 군
수조직(부대)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군수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
방안으로 핵심자원(첨단기술) 전제조건인 기술적·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스마
트 군수시스템의 구축과 군수 업무와 기능을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발전키는 방
안을 제시하였고, 동적역량 전제조건인 인적자원·제도적 역량요인으로 애자일 리
더십의 발휘와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의 구축과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4가
지 핵심자원 및 동적역량 요인의 강화와 제고는 군수조직(부대)의 유연성과 민첩
성을 향상시키는데 심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론연구와 군수 실제의 
의견을 들어 구조개념 수준에서 명제로 발전시켰다. 관련된 이론연구 모형은 <그
림 11>과 같다. 이러한 군수 발전의 노력이 집중되었을 때 군수기능은 작전부대
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 강화에 명확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의 기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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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의 기본 개념

3.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

가.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의 개념

권한이 위임된 애자일 업무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자일 이전의 상태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2>에서처럼 통상적인 애자일 이전의 조직구조는 

<그림 11>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부대(조직) 발전방안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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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이고 위계적인 피라미드의 조직구조 형태를 가지는게 통상적이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 상부의 지휘구조가 있고 중간의 지휘구조 
및 하부의 지휘구조로 나눠지며, 각각의 부서와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서간 기능간 업무의 중재나 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
만 아래 그림의 우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이 애자일 구조로 변화되었을 때는 
고객의 가치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이나 기업의 운영방식이 변화되고,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구조 역시 수직적 위계적 업무구조가 아닌, 수평적·유기적 조직구조
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end-to-end, 책임중심의 애자일 팀이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활용될 때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
(empowered agile workteams)이 되는 것이다(Project Mangement Institute, 
2018). 

컨설팅그룹으로 권위가 있는 맥킨지그룹에서 제시한 애자일 조직의 프레임워크
를 살펴보면 앞서의 기본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우선,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애자일 조직에서는 조직을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Denning, 2016; Mahadevan et al., 2019). 전통적 관점에서는 관료주의
에 기반하며 하향식 계층구조인 피라미드 구조형태를 보이며, 각 기능과 부서가 
사일로(silo1))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 역시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에 근
거하여 부서나 기능을 운영하며 업무수행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애자일 조직에
서는 리더가 통제보다는 방향성 제시에 집중하게 되며, 조직의 형태와 구조보다는 
실행에 집중하게 된다(김재명, 정재석, 2023; 한채연, 하규영, 2023). 또한 각각의 
애자일 팀에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재량을 가지
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애자일팀은 빠른 환경이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게 되며 조직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운영되게 된다. <그
림 13>은 맥킨지사가 제시하는 애자일 조직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1) 사일로(silo) : 기업조직 내 다른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화나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조직구성
을 의미하며, 그러한 구성원의 성향 또는 경향들로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를 사일로효과(silo 
effec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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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cKinsey & Company 가 제시하는 애자일 조직 프레임워크

나. 임파워트 애자일 업무팀의 특성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을 운영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이
영래 역, 2020; 김재석, 정재명, 2023)). 첫째, 조직 전체에 공유된 목적과 비전
을 갖게 되는데,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조직 전체가 공유하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조직구성원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권한
을 위임받은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된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면, 구성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팀과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은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사이클을 선보인다(한
채연, 하규영, 2023).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새
로운 것을 빨리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팀에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신속한 방향이나 태세전환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궤도에 진입하
게 된다. 넷째,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은 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업무구조 모델이
다. 민첩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을 중심에 놓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을 참여시
키고 권한을 위임해 준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드 애자일 업무팀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임무수행 모델을 급진적으로 재설계하여 적용하며, 모든 업무관
련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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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파워트 애자일 업무팀을 운영하는 조직은 부서나 기능간의 경계(silo)
를 제거하여 교차기능팀(cross-functional teams)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김윤권, 오시영, 2020). 인적자원의 활용
면에서도 기능/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직책이나 연공서열에 신경쓰지 않으며 일 중
심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애자일 업무팀이 맡는 과업 특성에 최
적인 사람이 팀의 리더를 맡아 팀을 이끌게 된다. 업무수행 문화측면에서도 구성
원의 자발적인 과제 제안이 활성화 되고 업무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개
선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업무문화는 각자의 역량과 생각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활성화되게 된다. 이러한 조직과 업무팀은 평가와 
보상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 협업의 정도가 평가와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 
도전과 실패에 대한 책임보다는 노력에 대한 인정을 통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
무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와 보상시스템에서는 성과와 책임이 있는 곳
에 더 큰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원칙을 고수하게 된다. 

다. 임파워트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소
규모 단위의 애자일 팀을 구성하여 테스트 베드로 사용한 후,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후 조직 내에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이영래 역,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부대 중 육군 보병여단의 군수지원대대를 대상으로 임파워드 애자
일 군수팀을 시범적 차원에서 설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수지원대대의 조직은 대대장을 중심으로 전체
적인 군수지원을 통제하는 지원통제과, 전반적인 인사, 군수, 통신 운영관련 지원
을 하는 운영과, 실제적인 보급수송을 담당하는 보급수송중대, 정비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중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조직구조의 형태를 띠면서 명령과 통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과 각 제
대와 부서로 나눠지고 제대와 부서별로 업무가 진행되는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휘관인 대대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군수대대의 운영과 지휘를 통제하되, 
전반적으로 지원통제과를 중심으로 보급수송과 정비를 조정통제함으로써 군수지원
대대의 임무가 이루짐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적인 위계조직에서
는 분업화에 따라 각각(기능, 부서, 제대단위 별)의 영역에서 임무수행의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무수행과 성과
제고의 융통성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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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군수지원대대 조직도를 살
펴본 결과, 지원통제과의 세부 기능들이 군수대대의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을 통제
하고 관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통제과의 세부기능인 보급통제분과, 
정비통제분과, 화력/기동통제분과, 통신/일반장비 보급통제분과를 중심으로 하여 
애자일 팀을 구성하되, 해당 분과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연계 선상에 있는 보급수
송소대와 정비소대를 합류시켜 애자일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는 최선
의 방안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드 애자일 팀의 명칭을 애자일 보급통제
팀, 애자일 정비통제팀, 애자일 화력/기동통제팀, 애자일 통신/일반장비 보급통제
팀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군수지원대대를 애자일 군수팀으로 구성한 결과, 각 직위의 역할과 임무를 다음
과 같이 식별해 보았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기존의 명령, 지휘, 통제나 지시 형태
의 리더십 발휘보다는 대대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로 발전시키
고, 각 애자일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자원할당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배
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군수지원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대대를 유연
하고 민첩하게 지휘하기 위한 애자일 리더십 발휘를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애자일 리더십 발휘를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예하 지휘관과 업무담당자, 참모

<그림 14> 군수지원대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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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부서/세부 기능 간의 협업강화 노력, 유연한 조직
운영 제고를 위해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대장으로서 대대 구성원의 
애자일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대대장의 역할은 예하 중대장들과 핵심 참모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애자일 보급통제팀은 주로 군수품의 1~4종의 보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팀 참모와 정비보급통제와 수
송소대, 탄약소대의 일부 인원들이 교차기능팀으로 편성되어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을 하도록 구성한다. 이때 팀의 리더는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보급통제에 
전문성이 있는 중대장, 참모, 또는 선임소대장이 맡을 수 있다. 애자일 정비통제팀
은 각종 장비의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팀 구성은 통제팀 참모와 정비
보급통제소대, 총포정비소대, 차량정비소대, 통신/일반장비 정비소대 각각에서 일
부 인원들이 합류하여 팀을 구성한다. 팀 리더는 애자일 보급통제팀의 방식과 동
일하게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애자일 화력/기동보급통제팀은 5종, 
7종, 9종 군수품의 관리와 보급을 맡게 된다. 팀에는 통제팀 참모와 정비보급통제
소대, 총포정비소대, 차량정비소대, 수송소대 각각에서 일부 인원들이 합류하여 팀
을 구성한다. 애자일 통신/일반장비 보급통제팀은 나머지 일반장비와 통신장비의 
보급을 담당하게 되는데, 정비보급통제소대, 통신/일반장비 정비소대, 수송소대 각
각의 일부 인원들이 구성되어 팀을 형성한다. 각각의 애자일 팀은 이렇게 교차기
능팀(cross-functional team)으로 구성되며, 위임된 권한과 자율성, 책임감을 바
탕으로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고 협업중심으로 팀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하
고 유연한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팀들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과 향상을 목표로 팀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완수하되, 다른 팀과의 
조정/통제사항이나 중요자원 및 희소자원의 배분을 위한 시기적절한 지휘결심을 
대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으로의 임무수행은 군
수조직(부대)의 유연성과 민첩성 향상의 기반과 초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기대
해 본다. <그림 15>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을 고려한 군수지원대대 조직도 설계
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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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을 고려한 군수지원대대 조직도(안)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 이스라
엘-하마스전쟁의 양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추세와 흐름이 우리 군과 군수업무 분야
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개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전과 장차전의 양상과 디
지털트 전환의 환경하에서 군수조직(부대)이 작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
전지속능력 보장 지원을 위해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임무수행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군수기능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주소
를 개괄하고 문헌분석과 군수분야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야전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업무와 야전실무 관점에서 군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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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군수조직관리의 고충과 한계 및 지향점을 발견하고, 디지털전환시대에 유
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을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의 배경이론이 되는 자원기반이론과 동
적역량이론 및 민첩성이론을 기초로 하여 Westerman et al. (2014)이 제시한 디
지털 마스터리 수준과 2가지 지표를 활용 및 수정하여 본 연구의 접근 프레임워
크로로 적용하였다. 군수 기능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군수정책업무담당자 10명
과 야전군수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연구에 중요 의견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론, 선진국 군수부대의 사례, 
우리 군의 군수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의 군수조직(부대)의 유
연성과 민첩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과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을 작성
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결과의 요약

이론적 배경에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의 바탕이론이 되는 자원기반이론과 
동적역량이론 및 민첩성이론을 개괄하고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디지털전환 환경하
에서 군수조직을 어떻게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과
의 연관성도 살펴보았다. 군수환경 변화와 당면한 요구사항 섹션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상황에서 우릭 군수조직(부대)가 직면하는 상
황을 확인하고, 군수부대가 작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위해서 당면한 요구사항을 식별하였다. 

연구방법 및 군수조직 유연화·민첩화방안 섹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성
적 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군수기능 정책업무담당자와 야
전 실무담당자 25명에 대한 심층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상황과 결과를 요약분석
하여 제시하였다. 앞서의 문헌연구와 인터뷰 과정에서 얻는 군수담당자들의 의견
을 바탕으로 핵심자원(기술적, 시스템적 역량)차원과 동적역량(인적자원, 제도적 
역량)차원에서 군수조직(부대)의 유연성과 민첩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 식
별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자원(기술적, 시스템적 역량)차원에서는 스마트
군수 시스템 구축과 군수부대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적용 중심의 아이디어와 방
안들이 식별되었고, 동적역량(인적자원, 제도적 역량)차원에서는 애자일 리더십의 
필요성과 군수조직 구조의 애자일팀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내용들을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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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유연하고 민첩한 군수조직을 위한 전제조건 섹션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군수발전을 위해 군수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각각 스마트 군수시스템, 디지털트윈 시스템, 애자일 리더십, 임파워드 애자일 군
수팀 구축으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구조개념 수준의 명제를 제시하여 향후 연구
의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첩하고 유연한 군수조직의 테스트베드가 될수 
있는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와 발전(안)을 보병여단 군수
지원대대를 기준으로 구상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개념 수준의 군수조직(부대)의 민첩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이론 연구모형을 <그림 11>로 제시하였고,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설계(안)을 
<그림 15>로 설명하였다.

구 분 인터뷰 내용 정책적 함의

핵심
자원

(기술적·
시스템적 

역량)

∙ 스마트군수 개념과 디지털트윈기
술의 지속적 적용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업무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 
및 물자관리 기술 도입

∙ 디지털트윈 접목/구현을 통한 군수 자원 통
합관리 및 정비 예측 및 유지보수 효율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서 모든 
군수지원활동의 통합과 사용자 편
의성 도모

∙ 체계의 고도화와 슬림화, 사용자 편의성 도
모를 통하여 국방의 모든 군수활동이 통합
적으로 수행하고 관리

∙ 업무용컴퓨터로 데스크탑 PC 이
외에 휴대사용이 가능한 업무용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보급/활용  

∙ 야전부대 및 현장 군수담당자들의 업무수행 
편의 도모 및 업무효율화 추구 

∙ 야전 말단제대와 격오지부대의 정
보체계망의 확대와 성능개선의 선
행이 필요

∙ 통합정보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고도화를 위
한 필수선행 사업임 

동적
역량
(인적
자원·
제도적 
역량)

∙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의 
부여, 유연한 대응능력 개발, 협업
강조하는 애자일 리더십 적용이 
요구됨

∙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인력에게 더 많은 
자율성 부여 

∙ 신속한 의사결정, 협업 강화, 유연한 조직 
운영 활성화 제고

∙ 교차기능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협업을 업무효율화 및 업무성과 
제고

<표 4> 인터뷰 결과 요약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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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중 본 연구의 본문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토대
로 해당 담당자들 의견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우선  군수조
직의 핵심자원으로 기술적·시스템적 측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군수담당자들의 의견 
중 ① 스마트군수 개념과 디지털트윈 기술의 지속적 적용 확대 필요성, ② 국방군
수통합정보체계에서 모든 군수지원활동의 통합과 사용자 편의성 도모, ③ 업무용
컴퓨터로 데스크탑 PC 이외에 휴대사용이 가능한 업무용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보급/활용, ④야전 말단제대와 격오지부대의 정보체계망의 확대와 성능개선의 필
요성 등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군수 개념과 
디지털트윈 기술의 적용 확대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유지보수 및 물
자관리 기술 도입과 디지털트윈 접목 및 구현을 통한 군수자원 통합관리 및 정비 
예측 및 유지보수를 효율화함으로써 군수 업무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군수기능을 모두 통합하게 되면 모든 군수활동을 한
눈에 관망함으로써 작전부대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작전 지속능력 완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휴대용 정보체계의 보급과 활용은 현장 및 야전군수업무 담당자들
의 업무효율을 향상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 향상으로 정보품질의 향상을 
유인할 것이다. 넷째, 말단제대의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은 군수지원 부대의 창끝 
부대 전투력을 한층 더 강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군수조직의 동적역량으로 인적자원·제도적 측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군
수담당자들의 의견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① 애자일 리더십의 적용과 현장 군수
담당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위임 강화, ②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성 향상 교육 

구 분 인터뷰 내용 정책적 함의

동적
역량
(인적
자원·
제도적 
역량)

∙ 첨단 디지털기술 등 군에 도입(예
정)된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 및 
전문성 향상 교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적용

∙ 민첩성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도
입/적용 

∙ 예하부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성을 부여
하는 조직구조로 변모

∙ 군수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 가능

∙ 군수담당자들의 디지털 관련 직무 효능감 
향상

∙ 군수조직 내 정보(지식)의 순환과 
공유 환경 구축 필요

∙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군수업무 프로세스 개선

∙ 조직이 발전하고 혁신하려면 조직 내 정보
나 지식의 순환과 공유를 통한 활용이 절
실히 요구되므로 지식공유의 문화확산을 위
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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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적용 확대, ③ 군수조직 내 정보(지식)의 순환과 공유 환경 
구축 필요성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군수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의견이 
있었다. 각각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애자일 리더십을 구현하게 되면 신
속한 의사결정, 협업 강화, 유연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수조직을 유연하고 
민첩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장업무를 하는 군수담당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게 되면, 현장의 군수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
무를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향상하게 된다. 둘째, 첨단 디지털
기술에 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군수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
을 가지고 업무 추진이 가능하고 디지털 관련 직무효능감이 상승하여 군수업무 이
행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실시간 피드백을 적용하여 군수업무 프로세
스를 개선하는 일 역시 군수조직 내 지식공유를 통해 업무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군수조직의 유연화와 민첩화를 위한 동적 역
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기술자원 역량측면에서 스마트군수 기술의 도입과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군
수조직활동에의 적용과 동 적역량 측면에서 애자일리더십과 권한이 위임된 현장군
수팀 강화 및 실시간피드백을 강조하는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지식공유는 군수혁
신성 제고 노력과 군수조직 구성원의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기반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하에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의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로 판단된다. 

2. 연구의 시사점

이론적으로는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 제고의 바탕이론이 되는 자원기반이론과 
동적역량이론 및 민첩성이론에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전환 환경상황의 디지털
전환이론을 결합한 구조개념 차원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
히, Westerman et al. (2014)이 제시한 디지털 마스터리 수준과 2가지 지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석 틀을 확장한 이론모형에 자원역량 측면과 동적역량 
측면을 구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역량(첨단기술) 측면의 필요한 역랑으로 스마
트군수 시스템과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을 식별하였고, 조직의 동적역량 측면에
서 애자일 리더십과 임파워드 애자일 군수팀 활용을 군수조직 민첩성과 유연성 제
고의 중요요인으로 발전시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이론적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구조개념들이 실무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 군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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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가 작전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완비와 작전지속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역할을 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군수부대 육성을 위한 군수자원역량 발전방안과 
군수조직역량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해당 분야 업무혁신과 업무추진방향 
제시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제시와 선진사례 연구에서 발췌한 자료, 정성
적인 연구방법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기법을 통해서 군수정책과 야전군수의 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
에 노출되었다. 첫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나 기타 객관적으로 획득 가능한 실질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했을 때 그 
연구결과의 가치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
성적 수준의 인터뷰와 문헌연구에만 치중된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 가능한 수준에서 향후 민첩하고 유연한 군수조직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모형을 문헌분석과 인터뷰분석에서 도출하여 이론적 연구모형과 명제를 제시하였
는데 이는 구조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본 기초연구는 관련 학술이론과 민
간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군수현장의 실제 데이터와 문제점에서부터 출
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군수조직의 현실, 예산에 관한 진단과 
분석, 군수품목 별 병목 요인 등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부문을 식별하여 해당 부
분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는 연구로의 접근이 필요하
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근거로 군수조직의 유연화와 민첩화의 필요
성과 추진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 우리 군의 정보체계 활용이 민간분야와 같이 
AI와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시스템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보안정책에 따른 제한사항도 있고, 우리 군의 첨단기술 성숙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군과 군수업무의 특성에 민간
분야의 신상품이나 서비스개발에 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는 애자일 접근법의 도
입과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와 시기적절성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군수 조직의 이러한 특성과 애자일 기법의 특성이 다소 상충한다 하더라도 
전시, 우발상황 발생시, 재난 상황시 유연하고 민첩하게 군수지원하는 조직을 만
들기 위해서는 소규모 팀단위부터라도 애자일 기법을 적용하여 기민하게 대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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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군수분야 각계 각층의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층 인터뷰의 

진행, 객관적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 설문조사로 실증연구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개념 연구모형과 명제를 실증분석 가능한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로 발전시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군수관리의 내부자인 군수정책 관리자나 야전군수 실무자의 관점에서 군수부대(조
직)의 민첩성과 유연성 제고방안을 살펴본 연구이다. 군수기능이 군 전체의 관점
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의 중심의 서비
스 관점(On-Demand Service Perspective)2)에서 군수부대의 민첩성과 유연성 
제고방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김용진, 2018). 따라서, 군수기능 외부의 관계자
들(즉, 작전부대 지휘관, 참모,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군수지원부대의 고객이자 수요자는 작전부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작전부대가 전투준비
태세 완비와 작전지속능력을 갖추도록 서비스하는  조직이 군수지원부대이기 때문에 서비스 관점
에서 군수지원부대의 고객은 작전부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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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방산기업 자체 
R&D 촉진 방안

국방대학교 교수 고동환
                          국방대학교 교수 변정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보훈

Ⅰ. 서 론

Ⅱ. 국방 R&D 제도 및 국내·외 동향

Ⅲ. 문헌연구

Ⅳ. 방위산업의 생산성 분석

Ⅴ.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의 한계점과 정책 방향

요 약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최근에는 데이터 확보와 투자 여력이 큰 다국적 
기업에 의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이 국방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
이 매우 커지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기술 우위와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방위사업체에 대한 혁신역량을 논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전 세계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상업용과 국방용 이중 용도의 응용 프로그램으
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
쟁우위와 거버넌스 확보가 군사적 역학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방위산업은 그동안 단일 수요자인 정부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이라는 목적에 치
중해왔으나, 내수시장이 포화되고, 국제 방산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방산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방위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으로 인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청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방위사업체 리스트와 연계
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72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② 그 결과를 바
탕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③ 국방 R&D 관련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여, ④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 서론에서는 국방비 지출 동향과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관하여 설명하였
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체계와 국방 R&D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정부의 국
방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의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주요국의 국방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 모형을 검토하고, 최근의 실증연구를 통해 
국가의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검토하였다. 또한, 미
국의 사례를 통해 방위사업체의 수의 감소로 인한 시장집중의 영향 등도 다루었다. 제4
장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한 방위사업체 리스트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마이크
로데이터를 연계하여 방위사업체가 포함된 산업에 대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이
때, 추정과정에서의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Wooldridge (2009)의 방법을 활용하였
다. 분석은 KSIC 중분류 기준 산업별로 (2017년 이후는 소분류) 수행하였으며, 산업별
로 생산성을 추정한 후 방위사업체와 나머지 기업을 구분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의 한계점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방 R&D 사업체계 

국방 R&D 사업체계는 ① 국방기술개발, ② 무기체계개발, ③ 전력지원체계, ④ 정보
화 체계, ⑤ 출연 기관 운영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예산 규모로 볼 때 2023년 
기준으로 국방기술개발사업이 가장 큰 비중(56.3%)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무기체계개발
사업(27.1%), 출연 기관 운영비 등(16.3%)의 순이다. 국방 R&D 예산의 최근 증가추
세는 국방기술개발사업 중 핵심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및 신속연구개발 등이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무기체계개발사업의 경우 2020년까지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
었다가(비중 55.8%) 최근에는 그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국방 R&D의 추진 주
체를 보면, 국방기술개발과 무기체계개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전력지원체계와 정
보화 체계 연구개발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는데, 최근에는 국방 
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으로 국방 R&D에 참여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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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서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1)’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2020년 3월 제정하였다.

2023년 3월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안보환경‧국방과학기술 국제동향‧상위 정책문서 등에 대한 정책여건 분석과 
국방과학기술의 성과 및 한계, 미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비전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
다. 국방부는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북핵‧미사일 위
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기본계획은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023.4)」으로, 국정과제와 「국방전략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방위산업 측면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2023~203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국방 R&D 정책 및 추진 방향과 「국방중기계획」의 방위산업 
수요 및 분야별 획득 방향과 일관성을 갖고 수립되었다.

다. 방위사업체 생산성 분석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획득한 방위사업체와 「기업활동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연계하
여 생산성을 추정한 방위사업체와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방위
사업체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의 생산성보다 높으며, 증가하는 추이도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부 산업별로 보면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추이 면에서 일관된 설명
이 어려울 만큼 이질적인 패턴을 보였다.

라. 정책 제언

국가의 소요제기에 의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
나, 협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야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의 기술도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기획 및 예산 요구 단계부터 민군 겸용 가능성을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산·학·연 참여 유인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혁신기술의 도입과 활
용이 촉진해야 한다.

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정책 및 산업의 동향을 분석한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방위사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했다
고 이해할 수 있다. 분석결과, 방위사업체가 다른 일반 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생산
성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걸 확인하였으나, 이것이 그들의 혁신 활동에 의한 것



7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이유

인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앞서 문헌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방위산업은 주로 국가가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대

응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국가가 수요를 독점한다는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방위사업체
의 자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이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에 관한 탐구가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 집중현상, 즉 소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집중의 심화로 경쟁이 촉진되는지 아니면 저해되는지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식도 달
라져야 하므로 방위산업에 초점을 둔 연구도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은 투입요소로 설명되지 않은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진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진보는 각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국가의 지원으로 혹은 해외투자로 인해 간접적으
로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기업별 연구개발 활동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방위산업에서의 시장집중과 연구개발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본 보
고서에서 관찰한 산업별 이질성과 방위사업체의 생산성 변화의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정책적 함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이 같은 산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므로 이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시
장성, 정보와 민간의 연구개발 협력관계, 방위사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다양한 관점에
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미래 강군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저자가 아는 한 우리나라 방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
구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바로 후속 연
구의 주제로 이어진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제안보가 세계적인 의제가 
되는 만큼,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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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1. 세계 국방지출 현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각국이 
국방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SIPRI(2024)에 따르면 2023년 실질 세계 국방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43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개 지역(미주,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모두에서 국방지출이 증
가하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정부지출 대비 국방지출은 상위 1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서 증가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국방지출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많으며 
상위 5개 국가가 세계 국방지출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특히 미
국은 국방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23년 9,160억 달러에 이르러, 2위인 중국
의 2,960억 달러보다 세 배 이상 커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인다. 2023
년 미국의 모든 군사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RDT&E)로 2014년부터 상대적으로 비율을 높여, 실질 지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對 반군 작전과 비대칭전에서 첨단 군사
력을 보유한 적국들과의 잠재적 충돌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
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위인 한국의 국방지출은 2022년 대비 11억 달러가 증가한 479억 
달러이며, GDP 대비 약 2.8%, 세계 국방지출 대비 약 2.0%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과 2027년 사이 국방예산으로 약 2,530억 달러를 편성함
으로써 연평균 5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국방지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2023년 국방지출은 502억 달러로 2022년 대비 11%, 2014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이는 1972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일본의 가장 큰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항공기, 선박 및 
장거리 미사일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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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상위 15개 국가 국방지출 비중

출처: SIPRI Fact Sheet,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그림 1-1> 세계 국방지출 추이

출처: SIPRI Fact Sheet,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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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국방전략

미국은 ‘국방과학기술전략 2023’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이바지하는 주
요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 동맹국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의 기술 보호 패러다임을 재조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국방부는 비대칭 
역량을 빠르게 실험하고 새로운 기술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가속화 하고 있으며, 연구 및 엔지
니어링 프로세스와 획득 및 유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제품과 본격적인 생산 사
이의 죽음의 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3> 국방혁신 획득에서의 죽음의 골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2023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중 용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사적 응용을 위한 특정 기술에 
대한 혁신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적고, 기술개발의 난이도는 높아 시장에서 
과소 투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은 국방혁신부대(DIU), 미 공군의 AFWERX, 
미 해군의 NavalX, 미 육군의 RCCTO, 미 육군의 XTECH, 미 특수작전사령부
의 SOFWERX, 미 우주군의 SpaceWERX 등 군의 부대들이 모두 민간 회사와 
이중 사용 기술의 군사적인 응용을 가능성을 식별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
고 있다. 또한, 美 국방부는 방위사업체의 시제품에서 양산 체제로 확장할 수 있
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사회와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공급망의 앞뒤 방향으로 투자가 저조한 
분야의 기술격차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 자본과 민간 자본 시장을 협력
하여 기술격차 해소와 함께 국방부의 접근성을 높이며, 약탈적인 외국인 투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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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중요 산업을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을 위한 산업 공정을 개선
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합동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9개의 제조혁신연구
소(MII)를 공공 민간 파트너십으로 설립하고, 제조 기술 및 프로세스를 발전시키
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며 고급 제조 교육 및 인력 개발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및 개발에서 생산으로 역량을 전환하려면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역량
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 및 지속적 실험 캠페인이 필요하다. 따라
서 미국은 새로운 기술 프로토타입을 실험하면서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을 조기에 
자주 사용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프로토타입이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운영 가치가 가장 높은 기술의 전환을 촉진하여 
생산과 인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경쟁자들도 우리 혁신 생태계의 강점을 똑같이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으
로부터 허가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 도용과 기술 전환 및 착취로
부터 민감한 기술과 군사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
부, 산업계, 학계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방 과학, 협력 연구 
및 자유 기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 필요한 세계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
국의 실험실 및 테스트 인프라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부족한 자원과 인
재를 함께 나누고 보호함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며 가장 약한 링크를 
수정하고 정부, 산업 및 학계에서 연구, 개발 및 제조 인프라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략 및 사이버 보
안 전략에 따라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협력 연구개발을 발전시키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3.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최근에는 데이터 확보와 투자 여력이 큰 
다국적 기업에 의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이 국방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기술 우위와 거버넌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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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방위사업체에 대한 혁신역량을 논한 연구는 제한적이
었다. 

전 세계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상업용과 국방용 이중 용도의 응용 프로
그램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최첨단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쟁우위와 거버넌스 확보가 군사적 역학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시점이다. 방위산업은 그동안 단일 수요자인 정부를 위한 무기체계 개
발 및 획득이라는 목적에 치중해왔으나, 내수시장이 포화되고, 국제 방산 수출 경
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방산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국
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쟁력은 끝없
는 첨단 과학 지식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 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명과 산업적 응용
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방위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국방 연구개발 효과의 평가체계는 대규모 역사적 사건 및 사례에 관한 문
헌연구를 통해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공 R&D 
프로그램과 같이 지식 파급효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어렵다. 실제로 정부 R&D 
및 군사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에 관한 정량적 연구는 혁신의 결정요인과 효과
에 관한 다른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지표 유형(예: 특허)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 

또한, 군사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민간 경제에서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수요독점시장), 경제의 생산적 효율성에는 직접 영향
을 주지 않고, 연구개발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지출은 소득과 고용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을 주는 비시장성을 띄고 있다.

국방 R&D 및 조달의 민간 혁신 효과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원래 군사 연구개
발 자금으로 개발된 지식 또는 기술의 민간 사용에 대한 적용과 관련된 간접 편
익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 편익의 범위는 측정하기 어렵
고 그 크기가 연구개발 및 조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군사 기관이 따르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방 연구개발 및 조달이라는 
프로그램은 투입물(공공 지출 및 관련 고용 효과)만 측정할 수 있고 해당 부문의 
산출물(ex. 국가안보)은 경제 통계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혁신 또는 다른 원천
에서 유입되는 국방 부문의 “생산성” 또는 성과의 개선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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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제의 혁신과 관련된 “재정적 파급” 이익, 즉 제품 품질의 개선 및/또는 
일정 품질 제품의 비용 감소로 인해 생산자가 포착하지 못한 이익은 정의상 이러
한 부문에서 측정할 수 없고, 국방 관련 R&D 투자가 측정이 가능한 거시경제적 
생산적 제고로 귀결되는 경우는 국방 관련 및 민간 응용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과학 또는 공학 지식에 대한 투자에 제한되며, 기초 및 응용연구에 대한 
국방 관련 투자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에 대한 국방 관련 지출이 민간 응용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주
요 경로는 조달이며, 방산 업체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방산조달은 신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임무 지향” 연구개발 분야와 마
찬가지로 국방 관련 연구개발 투자는 상당한 양의 신기술 구매로 보완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미국의 경우 트랜지스터나 집적 회로와 같은 제품의 공급업체는 제품
의 가격을 낮추고 신뢰성과 기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국방 관련 "R" 
투자(미국국방부가 정의한 기초 및 응용연구 활동 포함)가 컴퓨터 과학(2001 회계 
연도의 35%) 또는 공학(30% 이상; 미국 과학 발전 협회의 모든 수치, 2002)과 
같은 분야에서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R&D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국방 관련 조달은 전후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데, 국방 애플
리케이션 등의 경우 기술개발의 전반적인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로 민
간부문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므로 국방 관련 수요 및 R&D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고,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③ 국방 R&D 관련 국내·외 정
책을 검토하여, ④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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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방 R&D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제1절 국방획득체계와 국방 R&D 추진체계

1. 국방획득체계  

광의의 국방획득체계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을 
시의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 조직, 문화를 
총칭’하며(한국국방기술학회, 2022), 국방 R&D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무기체계의 개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미래 
도전 국방기술의 연구개발,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로 정의한다. 국방획득을 위
해서 주로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군수품을 조달하고 있는바, 국방 R&D는 
군에 필요한 군수품을 연구개발을 통해 조달하는 경로로서 국방획득체계 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 R&D 추진체계로서 예산 및 사업체계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국방 R&D 
예산은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3년 기준으로 
약 5조 1,523억 원이다. 국방 R&D 예산은 2019년~2023년 동안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늘어났는데, 전체 국방예산 대비 비중으로 보
면 2019년 7.0%에서 2023년 9.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국방 R&D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방
예산(A) 466,971 501,527 528,401 546,112 570143 
증가율 8.2 7.4 5.4 3.3 4.4

방위력
개선

예산 153,733 166,804 169,964 166,972 169,196
증가율 13.7 8.5 1.9 △1.8 1.3

국방
R&D

예산(B) 32,779 39,725 43,870 49,013 51,523
증가율 11.0 21.2 10.4 11.7 5.1
비중(B/A) 7.0 7.9 8.3 9.0 9.0  

자료: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방 R&D 사업체계는 ① 국방기술개발, ② 무기체계개발, ③ 전력지원체계, ④ 
정보화 체계, ⑤ 출연 기관 운영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예산 규모로 볼 때 
2023년 기준으로 국방기술개발사업이 가장 큰 비중(56.3%)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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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개발사업(27.1%), 출연 기관 운영비 등(16.3%)의 순이다. 국방 R&D 예
산의 최근 증가추세는 국방기술개발사업 중 핵심기술개발, 부품 국산화 및 신속연
구개발 등이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무기체계개발사업의 경우 2020년
까지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가(비중 55.8%) 최근에는 그 규모와 비중이 감
소하고 있다.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국방기술개발
예산 9,454 10,092 13,878 21,362 29,005

비중 28.8 25.4 31.6 43.6 56.3

 기초연구 412 390 329 400 512

 핵심기술개발 3,027 4,015 6,318 7,668 10,400

 미래 도전 국방 기술개발 - - - 2,664 3,559

 민군 기술 협력1) 671 678 908 1,590 1,982

 국산화, 신속연구개발 등 5,345 5,008 6,322 9,040 12,551

무기체계개발
예산 16,872 22,165 21,870 18,918 13,961

비중 51.5 55.8 49.9 38.6 27.1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민군기술협력)

예산 49 49 49 72 72

비중 0.1 0.1 0.1 0.1 0.1 

정보화체계
(국방ICT융합)

예산 - - - 91 77

비중 - - - 0.2 0.1 

출연기관 운영비 등2)
예산 6,404 7,419 8,073 8,570 8,409

비중 19.5 18.7 18.4 17.5 16.3 

합계 (A) 32,779 39,725 43,870 49,013 51,523

<표 2-2> 국방 R&D 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

주 1) 전력지원체계(국방부 민군기술협력) R&D 예산(③) 제외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운영비 및 정책연구활동비

자료: 국방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3.3.)」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국방 R&D의 추진 주체를 보면, 국방기술개발과 무기체계개발은 방위사업청에
서 주관하고 전력지원체계와 정보화 체계 연구개발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국방 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공동으로 국방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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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모습이다.2)

국방 R&D를 통한 국방획득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 국방부의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방 
R&D 절차를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군이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하면 합동참모의장을 중심으로 안보 상황 
및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 및 물량을 검토하여 적정 소요를 결정하
게 되며,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3)를 통해 연구개발 및 구매 중에서 사업의 추
진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원칙4)으로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
주국방의 달성을 위해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최우선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추진방식이 연구개발(R&D)로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이 탐색 및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주로 국방과학
연구소(출연) 또는 업체(계약 및 협약)가 맡게 되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국방 R&D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 2022년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방무인기초내열엔진소재개발(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다부처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군
기술협력(R&D)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방위사업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

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
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4)  「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 각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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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자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3]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p1.



85

<그림 2-5>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도

자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3]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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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기체계 획득절차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가 구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획득절차에 대한 소요기획단계
에서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임승혁 외 (2022)은 소요 결정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분산되어 기획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분류가 
혼재되어 유사한 R&D가 중복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소요기획 단계에
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을 없애고 소요기획 업무를 통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6> 획득 절차 중 소요기획단계 개선안

자료: 임승혁 외, 국방 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체계 발전 방향 연구

2. 현 정부의 국방 기술혁신 정책 방향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도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개발은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
한 연구개발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5)’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2020년 
3월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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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
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3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제4조)을 세우고, 국방부 장
관이 매5 년마다 향후 15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성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의 목표를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뒷받침하는 기본서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
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
자 확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문서 위치는 국방부의 「국방전략서」6) 및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7)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의 「국
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하위문서로 두고 있다.

<그림 2-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

자료: 국방부(2023),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이유

6) 「국방전략서」는 국방 기획 관리 체계상 최상위 (비밀)문서로서, 국방신문(’23.3.5.)에 따르면, 국방
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점사항으로 담고 있다.

7)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은 국방 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과제로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사이버 주권 수호를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서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민군 협업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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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되었
는데, 여기에는 안보환경‧국방과학기술 국제동향‧상위 정책문서 등에 대한 정책
여건 분석과 국방과학기술의 성과 및 한계, 미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비전 및 추
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혁신‧개방‧융
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 재정립,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등 5개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 41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그림 2-8>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국방부(2023),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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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
쟁우위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선 확보할 10대 국방 전략기술 분야로서 인공지
능,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국방전략기술 분야 국방기술과제

1 인공지능 24개
2 유·무인 복합 68개
3 양자 15개
4 우주 27개
5 에너지 38개
6 첨단소재 22개
7 사이버·네트워크 75개
8 센서·전자기전 53개
9 추진 27개
10 WMD 대응 51개

계 400개

<표 2-3> 국방전략기술 분야별 국방기술과제 현황

자료: 방위사업청, ’24~’38 국방기술기획서(2024.7)

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
위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23년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8)

동 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불
안정성,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및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 최근 국방환경의 도전적 요인을 극복하고, 4차 

8)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5년에 최초 ‘국방개혁기본계획(2006-2020)’을 수립한 이후에 안보환경과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되어 왔으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2019년에 수
립된 기존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문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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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국방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수립되었
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북핵‧미사일 대
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
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분
야와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국방개혁 2.0과 비교하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AI 기반 첨단전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첨단과학기술 관련 핵심분야에 집중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그림 2-9> 국방혁신 4.0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2023.3.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국방 R&D와 연계성이 큰 국
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는 민간 우위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전력
화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과제로서, 민간기술의 신속도입 기반 마련 
및 각 군의 R&D 역할 강화, 신속‧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군‧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과 국방운영에 AI를 적용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국방 AI기반 구축을 계획하
고 있다. 그리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총괄하는 국방부 주도의 조직 신설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참과 각 군의 소요기획과 관련한 조직을 보강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에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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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9)하고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
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
며, 기본계획에는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 방위산업의 국내‧외 동향, 방위산업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기준 및 지원, 방산 물
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의 양성,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

자료: 방위사업청(2023),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의 소요ㆍ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어,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방위산업 발전의 범위와 절차를 상
세히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2020. 2. 
4.)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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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023.4)」으
로, 국정과제와 「국방전략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방위산업 
측면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국방 
R&D 정책 및 추진 방향과 「국방중기계획」의 방위산업 수요 및 분야별 획득 방향
과 일관성을 갖고 수립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
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전략서」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강군으로 혁신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경우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 혁신‧개방‧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
본계획」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023.4)」은 이러한 정책문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023.4)」은 신속획득을 통한 방위산업발전 가
속화,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방위산업과 방산 수출의 성
장 지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여,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과 4대 방산 수출 국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9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7대 강국으로 진
입시킨다는 목표는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7년
까지 국방과학기술수준 6위 목표와 연계되며,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혁
신적이고 개방적인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된다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에서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키우겠다는 목
표는 빠른 수출증가율 및 수주액 증가와 더불어 방위력 개선비 증가를 토대로 향
후 5년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개의 정책 방향과 13개의 중점과
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신속한 획득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화를 위하여,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위한 혁신적 방위사업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민간의 성숙한 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로 입증된 기술의 경우 신속한 사
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속 획득체계를 재정립하고(신속 소요 획득 기간을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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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단축할 계획: 현재 12~15년 → ’27년 5년), 선행연구와 단위 소요 검증절차를 
효율화하여 소요변경에 따른 선행연구 재수행 및 소요삭제 등으로 인해 전력화 지
연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반 무기체계 전력화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계획: 연구개발 현행 12~15년 → 

<그림 2-11>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기본방향)

자료 : 방위사업청(2023),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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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8~9년). 또한, 신속획득사업의 증가에 따라 기술중심의 첨단무기체계 품질
관리를 수행하며, AI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운용자 관점의 품질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혁신‧개방‧융합형 국방 R&D 체계 구축’은 「국방혁신 4.0 기본계
획」 추진과제로 AI,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 투자, 민간 참여를 유도
하는 개방형 R&D 확대, 소재‧부품 국산화 등 방산 소·부·장 융합형 환경을 구축
한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방산 혁신기업 100 프
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국방 첨단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특화형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방위사업에 특화된 계약법을 신설하고10), 금
융지원제도를 통해 업체 주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며, 방위산업의 생산설비 
노후화 및 인력난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방위산업 기반 강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방산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 한미 국방 상
호조달협정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을 위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며,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연구원(2022)은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의 39개 추진과제
에 대해 이행 진척도 및 이행내용의 충분성 등 이행성과를 5점 척도로 종합평가
하면서, 23개 과제가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과제들의 이행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방산 분야의 중소
기업 육성과 민간 주도적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행 
진행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023.4)」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근 정부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위산업 발전회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생
태계 경쟁력 강화대책(2024.3)」을 발표하고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
시하였다.

첨단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서 AI, 유‧무인 복합 등 분야에 방산 소재부

10)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등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내용 변경(기간, 금액, 조
건 등) 법적 근거마련, 방위사업 계약 관련 이의 사항 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품질‧성능을 우
선한 낙찰자 결정 및 핵심기술 적용 우대 등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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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기술 투자를 확대(’24년 투자액 4,000억 원)하고,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 조성 및 방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 
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군 다목적 첨단기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군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추진한다. 
그리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 수출 국가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맥국과 국제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
도 강화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다.

<그림 2-12>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4.17.),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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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산업 수출현황 및 향후 과제(2024)’를 
통해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추진하고,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을 조성하여 첨단 무기체계 및 부품을 개발하며,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
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절충교역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3. 국방 R&D 추진 성과와 방산업체 경영실태

가. 우리나라 국방과학 기술 수준

‘2023 국방과학기술조사서(2023.12.)’에 따르면11),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분야별 
대분류 기술 수준 조사결과12), 선진권 기술이 53개(54%)로 제일 많았고, 하위권 
기술은 6개(6%)로 나타났다. 상대적 우수기술(선진권 이상)은 선체기술(함정 분야-
수상함 무기체계), 무장기술(화력 분야-화포 무기체계), 안테나부 기술(감시‧정찰 
분야-레이더 무기체계) 등이었으며, 기술 수준이 미흡한 상대적 취약기술(하위권 
이하)은 지휘결심 지원 기술(지휘 통제‧통신 분야-지휘 통제 무기체계), 기체기술

11)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3.12.)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2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173
조)에 따라 발간하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기획을 위한 참고문서로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그림 2-13> 무기체계 분야별 대분류 기술 수준조사 결과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3.12.), 2023 국방과학기술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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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회전익 무기체계),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화력 분야-특수무기 무기체
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방 전략기술 분야 10개 분야의 국방 및 민간 기술 수준 조사결과
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14> 국방전략기술 10개 분야 기술수준

주) 선진국 대비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을 나타내며, 90~100%는 기술선도, 80~89%는 기술자립도 높음, 

70~79%는 기술자립도 보통, 60~69%는 기술자립도 낮음, 0~59%는 기술개발능력 부족을 의미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3), 국방전략기술 수준 조사

무기체계/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추세, 미래 소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문서임

12) 10개 무기체계 분야 - 26개 대표무기체계 - 99개 대분류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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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략기술 수준 조사(2023.5.)’에 따르면13),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중에
서 국방 기술자립도가 높은 분야는 유‧무인 복합, 사이버‧네트워크, 기술자립도
가 보통인 분야는 인공지능, 에너지, 첨단소재, 센서‧전자전, WMD 대응, 기술자
립도가 낮은 분야는 양자, 추진,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우주로 조사되었
다. 우주 분야의 경우 우주 비행체, 우주통신 및 초정밀 위성항법 등 세부 구성기
술이 기획 단계 또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방과 민간의 기술 수준을 비교했을 때, 국방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추진, WMD 대응이었으며14), 국방기술이 민간기술보다 수준이 높은 분야
는 국방에 특화된 기술요소로 분류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되
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 수준 평가보고
서15)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중국, 일본, EU, 미국) 간의 기술 수준 및 기술격
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으로, 국방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76.7%로 5개국 중에
서 제일 낮았고,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4.3년으로 일본과 비교해 조금 앞서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15> 주요국의 국방 분야 기술 수준 및 기술격차 비교

자료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https://www.k2base.re.kr/

13) 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3.5.)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2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173
조)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10대 분야 30개 국방 전략기술에 관
한 기술 수준과 기술격차를 조사함

14) 첨단소재, 센서‧전자전 분야는 기술 수준 격차가 1% 이내로 유의미한 비교 결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제시됨

15)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2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 매2 년마다 국가중
점기술에 대한 현황 및 발전 추이를 파악하고 과기 정책의 성과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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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성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국
방 R&D의 추진 성과를 조사하였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국가R&D 지식정보 포털16)로서, 
특정 분야 및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현황을 조사하고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매출액 등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경우 관리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 차차년도 2
월경에 배포되고 있으며, 현재 2022년도 발생 성과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 바,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2020년~2022년)의 국방 R&D 과제의 추진 성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방 R&D 과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 R&D 과제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TIS 상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연구
개발 사업과 더불어 ‘국방’, ‘민군’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사업을 국방 R&D 사업
으로 정의하고, 이에 속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하였다.

2020년~2022년간 국방 R&D 지원과제에서 발생된 성과는 논문 554건, 특허 
1,558건, 기술료 265건(건당 0.44억원), 사업화매출 431건(건당 9.03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기간 동안 논문, 특허, 사업화매출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성과 연도
논문

(건)

특허

(건)

기술료 사업화 매출

(건)
평균

(억 원)
(건)

평균

(억 원)

2020 214 895 132 0.31 167 7.06

2021 204 378 62 0.47 137 9.15

2022 136 285 71 0.66 127 11.15

전체 554 1,558 265 0.44 431 9.03

<표 2-4> 연도별 국방 R&D 성과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1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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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보면, 논문과 특허 성과에서는 절반 이상의 실적이 방위사업청에서 달
성한 것이며, 기술료 및 사업화 매출의 경우 다부처 사업에서 실적이 많이 달성되
었으며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순이다.

부처명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매출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국방부 0 0.0 1 0.1 1 0.4 0 0.0 

방위사업청 312 56.3 878 56.4 88 33.2 127 2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12.6 43 2.8 1 0.4 0 0.0 

산업통상자원부 42 7.6 364 23.4 52 19.6 99 23.0 

다부처 130 23.5 272 17.5 123 46.4 205 47.6 

전체 554 100.0 1,558 100.0 265 100.0 431 100.0 

<표 2-5> 부처별 국방 R&D 성과

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세부사업별로 보면, 방위사업청의 국방기술개발사업에서 논문 및 특허 발생건수
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료와 사업화매출의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R&D) 사업에서 성과 발
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사업명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매출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국방기술개발 312 56.3 871 55.9 88 33.2 127 29.5 

국방 무인 기초
내열 엔진 

소재개발(R&D)
1 0.2 2 0.1 　0 0.0 27 6.3 

국방 섬유 소재 산업 
육성사업(R&D)

0 0.0 1 0.1 　0 0.0 19 4.4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68 12.3 43 2.8 1 0.4 0 0.0 

민군기술협력 (R&D) 
(국방부)

171 30.9 1 0.1 1 0.4 　0 0.0 

<표 2-6> 세부사업별 국방 R&D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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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 방산 업체 경영실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22 방산 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방산 업체 매출액은 15조 8,80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7,229억 원이다. 방산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4.6% 수준이나 제조업 
평균(6.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방산 업체 가동률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하여 2021년 81.4%를 나타내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을 2020년부터 앞지
르고 있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127,611 136,493 144,521 153,517 158,801

영업이익 602 3,252 4,875 5,675 7,229

영업이익률

(%)

방산 업체 0.5 2.4 3.4 3.7 4.6

제조업 평균 7.6 7.3 4.4 4.6 6.8

가동률

(%)

방산 업체 69.2 71.2 72.0 72.9 81.4

제조업 평균 72.6 73.5 73.2 71.3 74.4

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방산업체 경영분석」

<표 2-7> 최근 5년간 방산 업체 경영실태

(단위: 억 원, %)

세부 사업명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매출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민군기술협력(R&D)
(산업부,방사청)

　0 0.0 633 40.6 175 66.0 257 59.6 

유도무기 연구개발 　0 0.0 1 0.1 　0 0.0 　0 0.0 

지휘 정찰 연구개발 　0 0.0 6 0.4 　0 0.0 　0 0.0 

수소연료전지 기반 민군 
겸용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개발

　0 0.0 0 0.0 　0 0.0 1 0.2 

민군 주파수 이용 
효율화 소요분석 및 

혼·간섭 저감기술개발
1 0.2 　0 0.0 　0 0.0 　0 0.0 

DNA 기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R&D)

1 0.2 　0 0.0 0 0.0 　0 0.0 

전체 554 100.0 1,558 100.0 265 100.0 4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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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매출실적은 방산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1995~2021)을 볼 
때, 2017년도 등을 제외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6> 방산 업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1995~2021)

자료: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방산 업체 경영분석」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997년, 1998년, 2010년, 2014년, 2015년 등 특정 
연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2015년 이후부터는 계속해
서 제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림 2-17> 방산 업체 영업이익률 현황 (1995~2021)

자료: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방산업체 경영분석」

방산 업체의 가동률은 2015년까지는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6
년에 처음 제조업보다 높은 실적을 나타냈고, 2020년 이후로는 제조업의 가동률 
수준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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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방산 업체 가동률 현황 (1995~2021)

자료: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2 방산업체 경영분석」

한편, 산업연구원(2022)은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달성
도를 점검하면서, 방산업계의 경영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는데, 2020년 기준
으로 방산 수출액은 7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2022년까지 목표치(5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생산액(매출액)과 고용실적은 목표 대비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해외 수주물량이 국내의 생산(매출) 및 고용 증가로 이
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목 구분

2018~2022 방위산업육성 경영성과 목표치 실적(2020년 기준)

2016년 2022년(a) 실적치(b)
달성률

(b/a)

생산액 16.3조 원 → 30조 원 (1.8배 증가) 18.0조 원(매출) 60%

수출액 24억 달러 → 50억 달러 (1.9배 증가) 70억 달러 이상 140%

고용인원 3.8만 명 → 5만 명 (1.3배 증가) 4.4만 명 88%

<표 2-8> 「2018~20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상 방산업계 경영성과 목표 달성

자료: 산업연구원,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202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근, 정부는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
성하였으며, 방산 수출대상국 수도 2022년 8개 국가에서 2023년 12개 국가로 확
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17)

17) 대한민국 대통령실, “K-방산, 수출시장 확대로 국가경제성장 선도 기대,” 보도자료,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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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의 국방 R&D 동향18)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한 불안정한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초‧도전 연구,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 대
해서는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여 14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8)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국방과학기술 국제동향의 내용을 정리함

주요국 국방 R&D 정책 주요 내용

미국

∙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
 - QUAD와 AUKUS 등 인도-태평양 국제 안보동맹을 구축하고, 사이버, 인공지

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협력 추구
 -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 중국계 연구자와 학생에 대

한 비자 제한도 추진
∙ 새로운 국방과학기술 전략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 과학기술 진보 가속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① 국가 안보혁신 

기반 구축 ② 기술 우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신흥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
 - 美 국방부는 ’22년 2월에 국가안보 관점에서 14개의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 중이며, ’22년 6월에 인공지능 분야 전담부서인 
CDAO(Chief Digital and AI Office)를 창설하여 美 국방부 차원에서 DARPA
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중국

∙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의 전략적 집중화 추진계획 발표

∙ 4차 산업혁명 기술중심 군사력 증강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중심으로 

군사력 증강 투자 확대
 - ’30년 인공지능 분야 초강국을 목표로 「과학기술혁신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

여 인재 면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부상 목표
 -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지능화 전쟁을 위한 인공지능 분야 시스템과 장비에 투

자 확대

호주

∙ 해양 원격 감시 역량 강화
 - 「DST 2030」 전략을 수립하여 ’30년까지 호주의 해양영역에 대한 해저 환경의 

고도화된 원격 감시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 정보 처리, 통신 및 데이터 융합 시
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

<표 2-9> 주요국의 국방 R&D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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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7대 과학기술 및 8대 신흥산업 육성전략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최
우선 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초강국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fare)에 대비한 인공지능 분야 시스템 및 장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해양영역에 대한 원격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저환경의 고도화된 
원격 감시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유럽 방위청을 중심으로 
해양 유‧무인 체계를 이용한 대규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
우에는 첨단 군사 과학기술 분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방연구개발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 중이고, 이스라엘은 AI 군 도입 등 인공지능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 국방 R&D 정책 주요 내용

유럽연합

∙ 혁신기술 R&D와 초기 혁신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를 공식 출
범하고 공급망 문제를 타개할 기술혁신에 주력

 - 유럽 방위청을 중심으로 전 영역에 대해 다종의 해양 유·무인 체계를 이용하여 
대규모 기술을 개발하는 「OCEAN2020」프로젝트 추진 중

∙ (영국) 첨단기술개발 중점 투자, 디지털 전략 수립
 - 국방부는 ’20년 10월 첨단 군사 과학기술 분야 우위 달성을 위해 「국방 과학기

술 전략」을 발표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 ’21년 4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21년 9월에는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 전략을 발표

일본

∙ 첨단기술 능력의 자국 내 보유를 위한 투자 확대
 - 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 기술 등 경제 안전보장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에 

5년간 1,000억 엔(약 1조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창설
 - 국방연구개발 4대 중점분야 ① 무인 체계 ② 스마트‧ 네트워킹 ③ 고출력 에너지
   ④ 기존 장비 성능개량 선정 및 집중 투자

이스라엘

∙ 인공지능 중심의 전략 수립
 - 이스라엘 방위군은 ’19년에 「Momentum Plan」을 발표하고 AI 기술중심의 디

지털 전환 부서를 신설하여 AI 군 도입을 촉진
 - ’22년 2월,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 신호정보, 영상정보, 위성 정보 등을 분

석하기 위해 AI를 활용

자료: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내용을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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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헌연구

제1절 R&D 관련 경제이론

일반적으로 R&D의 결과는 자원을 여러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최종 
결과를 얻는 동태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R&D 
전 과정에 나누어 투입하느냐가 R&D 성과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R&D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느냐, 경쟁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R&D 전략
이 영향을 받는다. 본 절에서는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독점기업의 최적 R&D 수
행 방식에 관해 분석한 대표적이며 고전적 경제이론인 Grossman and 
Shapiro(1986)의 연구와 경쟁적 기업의 R&D 전략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Reinganum (1984)의 연구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상황별 기업들의 R&D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1. 독점기업의 최적 R&D 전략: Grossman and Shapiro(1986)

Grossman and Shapiro(1986)는 기본 가정으로 R&D의 수행 과정을 길이가 
L인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완성된 R&D 결과의 가치를 W라고 가정한다. t 시점에 
수행한 R&D 성과(t 시점에 이동한 거리)를     로 표시하며 t 시점에 진

전된 성과(t 시점의 이동거리)는 t 시점의 R&D 지출액인 의 함수로    

로 표시한다. 이때 함수  는 증가함수이지만 증가율이 체감(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하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의 함수이며(′    ″   ) 성과를 얻

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출  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 ≤   이면   ) 

즉 단계마다 R&D 수행을 위해 최소한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 만큼 필요하다 
가정한다. 또한, 미래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의 비율로 할인한다고 가정한다. 이
러한 가정하에 최종 R&D 완료 시점이  시점으로 정해진 경우 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 시점 후 완료된 R&D 결과물의 현재가치는  이며  
시점까지 지출한 총지출의 현재가치는 매 시점 지출한 R&D 지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 시점까지 적분한 





 이다. R&D가 완성되기 위해  시점까지 

수행 성과  의 합이 이상이어야 하므로 제약조건 




  ≥ 이 만족해



107

야 한다. R&D 수행 주체는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
익과 비용의 차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완료 시점 와 단계별 지출 를 정한다. 
이를 표현하면


max  






  subject to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제약 하의 극대화 문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1계 조건은 

′                                 (1)

                              (2)

이다. 여기서 은 라그랑지 승수이다.
최적 R&D 지출의 동태적 경로는 매 시점 추가적 지출의 한계 편익과 한계 비

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위의 조건 (1)로부터 단계별 
최적 R&D 지출은 R&D 단계가 경과 할수록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19)

<그림 3-1> 시점별 최적 R&D 지출 (″  ′)

19) 이하 결과들에 대한 상세한 증명은 Grossman and Shapiro(198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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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의 주요 결과로 R&D 결과물의 가치()가 클수록 R&D 수행 기간()이 
감소하며(  ) 매 시점에서의 R&D 지출( )이 증가함을(  ) 보
였다. 또한, R&D의 난이도()이 증가하면 수행 기간()가 증가하나(  ) 
최종 시점의 R&D 지출()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 ) 보였다.

Grossman and Shapiro(1986)는 R&D의 난이도( )가 불확실한 경우와 R&D 
지출 대비 성과( )에 불확실한 경우들도 추가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우들의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20) R&D의 난이도가 불확실한 경우 난이도의 확률분포 특
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확률분포가 위험비율(hazard rate)이 모든 구간
에서 비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 착수의 가치가 있는 R&D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수행하는 게 최적이며 R&D가 진척될수록 최적 지출도 증가한다.21) 위험
비율(hazard rate)이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 감소 정도가 
작은 경우 위의 경우와 같지만, 다른 경우 최적 R&D의 강도가 감소 또는 증가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 R&D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R&D를 포기하는 게 최적일 수도 있다. 또한, R&D 수행
자가 위험 중립적일 경우 R&D의 보상이 난이도의 볼록함수이므로 난이도의 평균
이 동일하다면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R&D 지출의 성과가 확률적
으로 결정될 경우 불확실성이 없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R&D가 진전될수
록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적이며 R&D의 가치는 R&D 진척도의 볼록함수임
을 보였다.

이 연구는 R&D 수행 주체가 단독(독점기업 또는 정부)일 경우를 가정한 분석
이므로 여러 주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현
실의 R&D 수행 과정에서 R&D의 가치, 난이도 등을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정
량화하는 게 쉽지 않으며 모형에서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도 R&D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만, R&D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R&D 수행방법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
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20) 증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ossman and Shapiro(1986)를 참조.

21) 위험비율(hazard rate)이란 t 시점까지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t 시점에 성공할 확률을 나타내
는 조건부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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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기업들의 R&D 전략: Reinganum(1984)
기업들의 R&D 경쟁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은 각 기업이 주어진 시간 동안 

R&D에 성공할 가능성을 기업의 R&D 투자의 확률 함수로 가정한 모형을 기본모
형으로 사용한다. 기업 의 R&D 성공 시점 이  시점 이전일 확률 

Pr ≤     
 로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하며 여기서 는 위험비율

(hazard rate)은 기업의 R&D 투자의 함수로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성공확률도 
증가한다. R&D 경쟁을 모형화하는 방법은 최초 시점에 고정비용 성격의 일회성 
R&D 투를 하는 모형과 성공한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매 시점 R&D 투자량을 결
정하는 모형으로 구분된다. 성공한 대한 특허가 완벽히 보장되며, 모든 기업이 동
질적이며, 추가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없다는 기본 가정하에 두 모형의 분석결과
(게임의 Nash 균형)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개별 기업의 균형 R&D 투자량과 경쟁기업의 수와의 관계는 일회성 투자 모형
(이하 전자)의 경우 경쟁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별 기업의 투자는 감소(모든 기
업의 투자 총량은 증가)하는 반면 매 시점 투자 모형(이하 후자)의 경우에는 증가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전자의 경우 경쟁기업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기업이 R&D 
경쟁의 승자가 될 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R&D의 기대 이익이 감소하므로 개별 기
업의 투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경쟁기업 수가 늘어날
수록 R&D 성공이 더 빨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
고, 이러한 효과가 경쟁 효과를 상쇄할 경우 R&D의 기대 이익을 증가시켜 개별 
기업의 투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개별 기업들의 시
점별 투자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성공확률도 증가하여 총투자량의 기댓값은 감소하
여 총투자량 관점에서는 전자와 동질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개별 기업의 R&D 투자량과 사회적 최적 투자량과의 관계는 경쟁기업의 진입이 
자유로울 경우 전자의 경우 사회적 최적 투자량보다 많은 초과 투자량을 결과하는 
반면 후자는 초과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의 R&D 투자량과 경쟁기업
들의 총투자량과의 관계는 전자의 경우 경쟁기업들의 총투자량이 증가하면 개별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이하 후자의 경우에는 증가한다.

기업 간 비대칭성을 고려할 경우 전자와 후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경쟁 기업 간 시장지배력이 비대칭적인 경우,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혁신의 양은 

반비례하며 기존 기업의 수입 흐름이 클수록 기존 기업과 도전기업의 R&D 투자
량이 감소한다.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급격한(drastic) 혁신의 경우 성공할 경우 
기존의 기술에 기반한 수입의 흐름을 대체해야 하므로 혁신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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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유사한 이유로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지 않고 시장의 일부만을 획득할 수 
있는 혁신(minor)의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의 투자량이 도전기업의 투
자량보다 크다. 또한, 예상되는 후속 혁신의 수가 많은 혁신일수록 해당 혁신에 
대한 개별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이는 후속 혁신의 존재가 이번 단계 혁신의 
승자로서 얻을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키므로 이번 단계 혁신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이번 혁신에서 성공하진 못했지만, 다음 단계 혁신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결과적으로 도전자로서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이번 단계 R&D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기업 간의 비대칭성이 시장지배력이 아닌 선도자/추종자로서 역할 차이에 있는 
경우 R&D 결과에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기존 시장지배적 기업은 시장지배력 유
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R&D를 수행하여 시장지배력을 유지한다. 만약 R&D 결과
의 배타적 특허에 대한 사후 협상이 가능할 경우 추종 기업은 R&D 성과를 기존 
기업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선도자/추종자와 무관하게 더 효율적인 기업이 R&D
를 수행하여 특허를 낼 수 있다. 선도자/추종자 간 비용 격차가 크면 선도자가 충
분히 낮은 대가로 추종자에게 R&D 결과를 라이센스 제공하면 선도자와 추종자 
간 경쟁력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추종자는 독자적 R&D 유인이 감소하여 선도
자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될 위협이 감소하게 되어 선도자도 결과적으로 R&D 유
인이 감소할 수 있지만, 비용 격차가 크지 않으면 선도자가 R&D를 통해 선도자
와 추종자 간 경쟁력 격차를 벌려 얻게 되는 독점 이윤이 커지므로 선도자의 
R&D 유인도 커진다. R&D 경쟁이 진행될수록 경쟁에서 충분히 뒤진 기업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R&D 경쟁을 하는 기업들의 집중도가 증가하게 되어 
R&D 경쟁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R&D 경쟁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가에 
따라 이론적으로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분석들은 
매우 단순한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된 것으로서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으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의 R&D 경쟁 상황
이 어떠한 특징에 가까운지와 모형에서 배제된 현실적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
으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이론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실증분석 I :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민간 연구개발 구축 여부

거시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적은, 즉 과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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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루었는데, 이는 지식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라는 외
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개발투자의 최종생산물로서의 지식은 비경쟁적인 한
편,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는 점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진입을 저해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국방 연구개발투자가 연방 연구개발지출의 가장 큰 구성 
요소였으며 광범위하게 민간 혁신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 R&D의 영향에 대
한 대부분의 실증적 증거는 일화적이며 과거 사례 연구에 기반하며, 계량경제학적
으로 접근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oretti et al.(2023)는 국방 관련 R&D를 공공 R&D의 도구변수
로 사용하여 국가 및 산업 패널에서 민간 R&D의 공공 R&D 탄력성을 추정했고, 
Howell et al.(2021)은 국방 계약업체가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공군 
SBIR 프로그램의 '상향식'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한편, Gross and 
Sampat(2020)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R&D를 지원하는 대규모 미션 
중심 조직인 과학연구개발청(OSRD)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전후 기간 특허
의 방향과 지리적 기술 클러스터의 부상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Pallante et al.(2023)은 정부의 국방 R&D 지출이 민간의 연구개
발을 위축(crowding-out)시키는지 아니면 촉진(crowding-in)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Pallante et al.(2023)은 거시적인 공공 R&D가 아닌 국방 
R&D와 미국 주에 초점을 두고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국방 R&D의 민간 R&D 
탄력도를 추정하였다.

Pallante et al.(2023)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방 재정 지원 군 R&D가 
민간 자금 R&D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년 동안 탄력도가 0.11%~0.14% 
범위로 추정됨).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양책은 또한 R&D 집약적 산업, 특히 
0.05%~0.1%의 탄력성을 가진 엔지니어링 직종의 고용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방위 R&D는 자금지원 기관에서 정의한 명확한 기술 목표의 달성과 관련
하여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 해석되어 왔다(Mowery, 2010; 
Yencha, 2015). 전후 기간 국방 과학자들이 이룬 여러 혁신은 상업용 항공기, 
정보기술, 반도체, 위성 통신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간 분사를 촉진했다. 또
한, 국방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가 급진적 혁신과 범용 기술의 출현과 확산을 
촉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Ruttan, 2006; Yencha, 2015). 따라서 정부 
조달은 국방 기관이 추구하는 ‘혁신 모델’의 핵심 요소였고, R&D 자금 조달은 종
종 계약업체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여 위험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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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 민간 기업에서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
면서, 오히려 민간의 기술이 국방 분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그런 관점에서 Pallante et al. (2023)의 분석결과는 여전히 국방 연구개발 투자
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내는 채널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국방 R&D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메커니즘과 구축하는 메
커니즘이 모두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 기업의 혁신 활동이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 공공 
보조금을 받으면 추가 R&D 지출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지
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 보조금을 통해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R&D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 외부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회사의 후속 R&D 투자(즉, crowding-in effect)를 
촉진할 수 있다. 즉 ‘인증’과 ‘자금 조달’은 국방 R&D가 민간 R&D를 촉진하는 
주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 자금은 민간 R&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
방 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일한 R&D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투입물 공
급이 충분히 경직되어 있다면 국방 R&D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이 민간 R&D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기업은 수상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을 무임승차
하고 R&D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Sempere, 2018; Moretti et al., 2023).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사업체를 포함하는 민간영역의 연구개발을 촉진하
기 위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특히 국방분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달려 있고 실증분석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선행연구로서 방위사업체의 혁신역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별 생산성을 추정하고자 했다. 

4. 실증분석 II : 시장집중과 경쟁

Carril and Duggan(2020)는 미국 연방 조달 지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방위산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 집중도 증가가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림 ]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5대 민간 
기업에 수여된 연방 방위 계약 지출의 비중이 21.7%에서 31.3%로 증가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덜 집중적인 시장일수록 일반적으로 경쟁업체가 많아져 효율성을 높
이고 마크업이 줄어든다. 반면에 시장이 집중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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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형 경쟁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들의 연구결과 따르면, 시장집중으로 인해 경쟁 없이 또는 단일 입찰 권유를 통
해 수주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조달 프로세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하
였다. 또한, 집중도가 높아지면 고정 가격 계약(fixed-price contract)의 사용에
서 실비정산 계약(cost-plus contract)으로의 전환이 유도되었음을 밝혔다. 

시장집중에 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인해 집중도가 높아진 제품 
시장에서 계약 지출의 상대적 감소, 사후 거래 비용(계약 수정 및 해지 금액으로 
대체)의 감소 등의 현상을 볼 때, 조달 비용의 변화로 이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정부의 구매자 권한, 특히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 
집중으로 얻은 추가 시장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추론했다.

<그림 3-2> 계약 집중도

자료: Carril and Dugg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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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연구를 보면, 소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기업집중(혹은 시
장집중) 현상은 미국의 방위산업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으로 특정 국가나 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kcigit and Ates, 
2021; De Loecker and Eeckhout, 2018; Andrews et al., 2019). [그림 ]은 
개별기업의 마크업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전 세계 마크업의 추이를 나
타내는데, 1980년대 1.1 수준이던 마크업이 2016년에는 1.6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3-3> 글로벌 시장집중도

출처: De Loecker, J., and Eeckhout, J.(2018)

주: 기업 단위 마크업의 매출액 가중평균

이와 관련하여 Andrews et al.(2019)은 상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와중에 나머지 기업의 생산성 추격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 거
시경제적 생산성이 정체되는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Andrews et al.(2019)은 
또한 상위기업 내에서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winner- 
takes-all’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rullon et al.(2019)은 
기업집중이 심한 산업일수록 특허 보유나 질적인 측면에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
고 이를 높은 진입장벽의 증거로 판단하였고, Akcigit and Ates(2021)는 지식확
산(knowledge diffusion) 문제가 시장의 집중(따라서 높은 마크업과 이윤)을 초
래하고 기업활동 역동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Gutiérrez et al.(2019)는 
2000년대 이후 시장집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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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비용, 기업의 시장가치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주목하며 진입 
규제로 인한 진입 비용의 상승이 기업집중의 발생 원인이라 명시하였다. Van 
Reenen(2018)은 기업집중이 여러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기업(conglomerates)
의 영향이 아니며, 특정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활동하는 슈퍼스타 기업에 의한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슈퍼스타 기업이론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마크업을 낮추
게 되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나(within),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시장지배력
을 확대하면서 마크업을 높여(between)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노동
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마크업의 증가는 공정거래법이나 규제의 변화에 따른 경쟁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 심화에 따른 winner-takes-most 메
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림 3-4> 미국의 기업집중: 제조업과 소매업

출처: Van Reenen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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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위산업의 생산성 분석

제1절 데이터

1. 방위사업체 지정현황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정 사업체 목록을 요청하여, 2016년~2022년까지 사업체 
명에 대한 자료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방사청이 제공한 사업체 이름을 공시자료
와 각 사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총 109개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2. 「기업활동조사」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집중 현황을 살
펴보고자 한다. 「기업활동조사」는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분석에 활용된 기간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산업은 중분류 (KSIC-2digit)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통
계청에서는 올해부터 2017년 이후 제조업 일부에 대하여 소분류 (KSIC-3digit) 
수준에서도 원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3. 데이터 연계 및 전처리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을 「기업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연계한 결과 총 106
개의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었다. 방위사업체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
우는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수합병 등의 변화가 있었고, 2017년 이후 방
위사업체 리스트에서는 지정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06개의 기업에 대
해서는 지정 연도와 관계없이 2006년부터 법인등록번호로 매칭되는 모든 기업을 
방위사업체로 구분하였다.

먼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300여 개의 변수 중에서 생산성 
추정에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생산성 추정은 부가가치, 자본투입량, 노동투입
량, 근사변수들, 기업의 나이(업력)를 활용하였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가산법에 
따라서 계산하였으며, 투입요소들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
민계정의 실질과 명목값활용하여 연간 물가지수를 산출한 후 실질변수로 변환하였
으며, 매출액 등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와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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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화 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근사(Proxy)변수로서는 투자, 재료비, 판
매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활용하였다.

기업의 업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업의 설립연도를 활용하였으나, 매년 다른 설
립연도를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이른 시점을 설립연도로 일원화하여 계산
하였다.

<표 4-1> 생산성 추정에 활용된 최종변수

변수 유형 투입요소 획득 방법

Dependent Variable 실질 부가가치 (VA) 부가가치 가산법

Free Variables 노동투입량 (L) 총고용자 수 (상용 + 일용/임시 근로자 수)

State Variables 자본투입량 (K) 연초 유형자산

업력 (Age) 조사기준연도 - 설립연도 + 1

Proxy Variables 투자 (I) 유형자산 증가액

재료비 (M) 재료비

판매원가 (COGS) 판매원가

판매관리비 (SG & A) 판매관리비

4. 산업의 범위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매칭된 방위사업체가 포함된 산업을 추렸고, 매년 최
소 30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분류 수준에서 같은 생산함수를 가
정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 36개 산업군에 대한 생산함수 추정이 가능했다. 
생산성 추정 시 방위사업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생산성 추정 후 방위사
업체를 추렸다.

중분류 소분류 내용

13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4 141 봉제 의복 제조업

20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 221 고무제품 제조업

23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4 241 1차 철강 제조업

24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 243 금속 주조업

<표 4-2>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방위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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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준모수 추정 방법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추정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
은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즉, 자본(K), 노동(L), 원자료(M)를 투입하여 재화(Y)를 
생산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중분류 소분류 내용

25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261 반도체 제조업

26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7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8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 28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28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1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4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1 종합 건설업

58 출판업

51 항공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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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위 생산함수를 로그 선형화하면 아래와 같이 관측이 불가한 효율성(A)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ln         , 는 모든 기업의 표본 기간의 평균 효
율성이며,  는 ‘t’기에 기업 ‘i’의 효율성과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              (2)

 는 다시 관측이 가능한 부분()과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효율성과 관측 가능한 잔차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
다. : 즉,       이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자가) 관측 불가능한 생산성 충격

()이 투입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로 인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즉,    ≠ ,      이다.

                 (3)

따라서 각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추정값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매
출액 등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               (4)

내생성을 극복하고 방정식 (3)으로부터 일관된 추정값(consistent estimates)을 
얻기 위해서 고정효과분석, 도구변수와 일반화 적률 추정(GMM), 준 모수적 추정
(semi-parametric estimation)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기업별 생산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때는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동
시성, 선택편향 등에 의한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으나, 기업이 생산성 충격에 따
른 투입요소 조정을 할 수 없음을 가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일관된 추정치를 얻기 
어렵게 된다. GMM 추정은 고정효과분석과는 달리 투입요소 간의 외생성을 가정
하지 않고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데(Wooldridge, 2009), 
이때 가능한 도구변수로는 임금과 같은 투입요소 가격, 날씨와 같은 수요나 공급 
충격, 투입요소의 시차값(lags) 등을 이용한다. 반면, 임금이나 연구개발비 등의 
투입요소에 대한 가격은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투입요소
의 시차값은 투입요소와의 상관관계가 약하게(weakly instrumented)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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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해 준모수 추정 방법의 하나인 
Ackerberg et al. (2015)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Wooldridge(2009), Levinshon 
and Petrin(2003), Olley and Pakes(1996)을 함께 고려하였다.

먼저 Olley and Pakes(1996)의 방법론에서는 생산성이 유일한 관측 불가한 상
태변수이며, 투자(proxy variable)는 주어진 자본에 대해 생산성의 단조증가함수
로 가정한다. 이때 생산성은 투자함수()의 역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즉, 
관측할 수 있게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다음으로,               를 정의하고, 생산함수에 대입하
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생산성 추정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방정식 (6)
을 OLS를 통해 추정함으로써 노동과 원재료 탄력도에 대한 일관된 추정치를 획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생산성은 1차 마르코프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각 기업
의 시장 존속을 위한 생산성의 하한을 




 
라고 한다면 생존 여부 지표 

    if   ≥  로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6)

는 기업 ‘i’가 다음 기에도 생존할 확률이라 할 때, 생산성의 운동 법칙을 
            로 정의한 후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방정

식(7)을 추정함으로써 일관된 자본탄력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는 생산성 

충격으로 상태변수와는 orthogonal 하지만 다른 투입요소와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위와 같은 Olley and Pakes(1996)의 방법은 투자가 생산성의 강한 단조증가함
수라고 가정하였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투자가 0보다 작은 경우도 많아 효율적
인 추정에 한계가 있다. Levinsohn and Petrin(2003)의 방법론은 이 점을 극복
하기 위해 투자 대신 중간재 투입을 생산성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작은 생존확률을 추정 2단계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Wooldridge(2009)는 Olley and Pakes(1996)나 Levinsohn and Petrin 
(2003)과 같은 2단계 준모수 추정 방법이 1단계 GMM 추정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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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였다. 표준오차를 구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는 OP나 LP와 
달리 robust 표준오차를 구할 수 있으며, 잔차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과 
교차상관(serially correlated error) 문제를 조정하기 어려운 OP나 LP에 비교해 
더 효율적인 추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ckerberg et al.(2015)은 Olley and Pakes(1996) 방법이 가지고 
있는 노동 투입변수로 인한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 문제와 식별(identification) 
문제를 해결하고자 1단계에서는 생산함수의 에러 부분을 제거하고 모든 변수에 
대한 계수를 2단계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3절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1. 분포

방위사업체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71개의 매칭된 기업이 있었
으며, 방위사업체가 포함된 산업에서 나머지 기업의 수는 연평균 5,244개로 나타
났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추정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이 평균, 
중앙값, 상위 20% 모두 나머지 기업보다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방위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은 나머지 기업과 비교해 평균 기준으로는 약 30%, 중앙값 기준으로
는 약 29.5% 높았다. 그러나 표준편차로 본 기업 간 격차는 방위사업체(1.79)가 
나머지 기업(1.60)과 비교하여 약 19%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3> 기초통계

구분 연평균 기업 수
총요소생산성

평균 중앙값 상위 20% 하위 20%

방위사업체 71 0.623  0.579 1.81 -0.660

나머지 기업 5,244 0.373 0.362 1.54 -0.852

<그림 4-2>는 조사 기준 연도별로 추정한 생산성의 분포를 그린 것인데, 색이 
밝아질수록 최근을 의미하며, 그림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체들의 총요소생산성 분포
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생산성
이 향상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22

<그림 4-3> 방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포

주: 위 그래프는 근사(Proxy)변수로 재료비를 사용한 결과이며, 다른 근사변수를 활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4-4> 방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포 변화

주: 위 그래프는 근사(Proxy)변수로 재료비를 사용한 결과이며, 다른 근사변수를 활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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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비교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산업별로 같은 생산함수를 가정한 결과의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통계청 RDC에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때는 기업별로 분
석이 가능하지만, 분석결과의 반출은 집계자료의 형태로만 가능하므로, 특정 사업
체의 총요소생산성이나 그 기업이 어느 산업에 포함되는지는 보고할 수 없고, 추
이와 분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세부 산업별로 방위사업체와 나머지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평균적인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RDC에서 추정
한 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다시 기업의 매출액을 가중치로 한 산업별 가중평균을 
구해 산업별로 방위사업체와 일반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업활동조사」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조사에서 방위사업체가 식별되는 
산업은 KSIC 중분류 수준에서 25번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0번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제조업, 31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그리고, 33번 기타 제품 제조업이다. 
KSIC 24번 1차 금속 제조업도 같은 기간 데이터 매칭이 가능했으나, 2017년 이
후 소분류 단위에서 유의미한 추정이 가능하여 그 이후에는 산업을 소분류로 구분
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KSIC 33번 산업에는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이나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22)에 방위사업체가 분포할 것이 예상되는데, 나머지 세 
개의 산업에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낮게 추정되었다. 특
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기업들은 양의 총요소생산성에서 더디지만 증가하는 추
세를 관찰할 수 있지만, 방위사업체들의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음수로 추정
되어 투입요소로 산출할 수 있는 아웃풋보다도 적은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산업은 KSIC-24 (1차 금속 제조업) KSI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KSIC-30 산업은 방위사업체와 일반 기업이 모두 2006년 이후 추세
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일반 기업
과의 생산성 격차가 많이 좁혀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20% 정도 방위사업체의 생산
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KSIC-24 산업은 2006년에 일반 기업 간의 
생산성이 방위사업체의 생산성보다 6배 이상 높았으나,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빠
르게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그 격차가 15%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림 4-4]
에서 2017년 이후 소분류 기준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KSIC-243 (금속 주조

22) 33309에 포함되는 사격용 표적 투사기 제조, 사격용 표적 제조, 사격용품 제조업(무기류 제조 
25200), 33301에 포함되는 체력단련용 기계 및 기구 제조업 기업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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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방위사업체의 높은 생산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KSIC-25의 방위사업체는 대부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252)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 예상되며, 2017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빠르게 증
가하여 일반 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6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IC-31 산업에는 유·무인 항공기 및 비행장치 제조업이 속하는데, 2013년 이후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의 생산성을 추월한 후 2019년을 제외하고 계속
해서 그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나머지 기업들의 생산성이 하향하
는 추세를 따르는 것과 달리 오히려 상승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4-5> 주요 방위산업별 생산성 추이 : 방위사업체 vs. 일반기업

주1: 위 그래프는 근사(Proxy)변수로 재료비를 사용한 결과이며, 다른 근사변수를 활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주2: 240, 250, 300, 310, 330은 각각 KISC 중분류 기준 24, 25, 30, 31, 33 산업을 의미



125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업활동조사」는 2017년 이후 일부 제조업에 대해 
소분류 기준으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6>는 이를 활용하여 2017년 
이후의 총요소생산성을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방
위사업체와 일반 기업 간의 생산성 우열은 세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은 산업은 
KSIC-243(금속제조업), 259(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2(전자 부품 제조업)
이다. 특히 전자 부품 제조업에서의 방위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은 타 산업과 비교해 
절대적인 생산성은 높지 않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방에서
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도체의 부품(ex. 인쇄회로기판 등)이 포함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보다는 낮지만, 그 격차를 줄이거나 역전한 산
업들도 눈에 띈다. 특히 산업용 로봇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포함된 
KSIC-292 산업에서는 2020년 이후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빠르며, 2022년 기준으
로 일반 기업보다 약 20% 가까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항공기 
및 부품 제조업이 포함된 KSIC-313 산업에서도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지속 증
가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과의 격차도 점점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KSIC-271(의료용 기기 제조업)과 282(1,2차 전지 제조업)에서는 일반 기
업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그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KSIC-291에서는 방위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하락 속도고 너무 빨라 2017년 일
반 기업과 비교하여 80% 이상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보이다가 하락을 지속하여 
2022년에는 오히려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약 30% 낮아졌다. KSIC-291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내연기관이나 산업용 트럭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소결

본 절에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획득한 방위사업체와 「기업활동조사」의 마이크
로데이터를 연계하여 생산성을 추정한 방위사업체와 나머지 기업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방위사업체의 생산성이 일반 기업의 생산성보다 높으며, 증가
하는 추이도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세부 산업별로 보면 총요소생
산성 수준과 추이 면에서 일관된 설명이 어려울 만큼 이질적인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구주제는 무엇이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지 식별하는 문제일 
것이다. 앞서 문헌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방위산업은 주로 국가가 소요를 제기
하면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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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국가가 수요를 독점한다는 측면에서는 장단점
이 공존하는데, 방위사업체의 자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이 총
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관한 탐구가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 

<그림 4-6> 주요 방위산업별 생산성 추이 : 2017년 이후 소분류 기준

주: 위 그래프는 근사(Proxy)변수로 재료비를 사용한 결과이며, 다른 근사변수를 활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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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현상, 즉 소수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는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시장집중의 심화로 경쟁이 촉진되는
지 아니면 저해되는지에 따라 정책적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방위산업에 초
점을 둔 연구도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은 투입요소로 설명되지 않은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
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진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진보
는 각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국가의 지원으로 혹은 해외투
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기업별 연구개발 활동
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방위산업에서의 시장집중과 연구개발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본 보고서에서 관찰한 산업별 이질성과 방위사업체의 생산성 변화의 원인을 식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의 한계점과 정책 방향

제1절 국방 연구개발의 한계점

본 절에서는 최근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에 관한 다양한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도출하였다.

국방부(2023)는 국방과학기술의 한계로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여전한 세계적 격
차,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 대비 AI, 로봇, 우주, 레이저 등 첨단과
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전체적 연구개발 역량 부족, 담당 조직, 예산, 적용절차 
등이 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국방 연구개발의 통합적 접근이 제한되는 환경, 
연구자가 도전적·혁신적·신속한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미흡, 국방 연구개발의 부처 간 협업,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시
너지 극대화를 위한 협업·분업 논의가 초기 단계인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5-1> 국방과학기술 국가 순위 및 기술 수준 추이

2008 2010 2012 2015 2018 2021
국가 순위 11위 11위 10위 공동 9위 공동 9위 9위
최고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78% 78% 80% 81% 80% 79%

자료: 국방부(2023) p.2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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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2019)는 매5 년마다 발간하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서」
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한계로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기술수준의 세계적 
순위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 속도, 규모 등에 비
해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사업 규모는 정체된 점, 국방연구개
발의 중요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이 부
재한 점, 인력수준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장기적 대책이 미흡한 
점, 방위산업 육성과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성공이 예상되는 안전한 과제를 선호하는 등 도전적 과제 
수행이 미흡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김병기·조승래(2021)는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을 진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한국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 추이는 2019년까지 군소요 중심으로 
이루어져 추격형 체계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국방 기술혁신 추구에
는 한계가 있는 구조라 지적한다. ’21년 국방 연구개발 4.3조 원 중 약 3조 원(전
용 비닉사업 및 출연 기관 운영비 제외) 대상 연구개발 단계(기초·원천, 응용·개발, 
실증·전력화)를 분석한 결과 72%(약 2.19조 원)이 소요에 기반한 실증·전력화 영
역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약 80%(2.44조 원)가 군소요 기반 연구개발에 투입되
었다. 둘째, 과도한 칸막이식 사업운영에 따라 세부 내역 사업 간 투자 관리의 책
임성이 불명확하여 관리도 복잡하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통합 기획에도 어려
움이 따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성과평가 및 환류를 어렵게 하고 중복 투자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국가 R&D와 국방 연구개발간의 연계와 협력, 민간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민간과 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
결해줄 창구가 미흡하여, 대학, 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의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23) 넷째,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방위사업청의 실행
관리 간 거버넌스가 분리되어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혁신전략-세부사업 간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소요와 전력화 시기 중심의 기획 및 
관리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술 진부화 문제 및 불필요한 획득 추진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방위사업청 중심의 집중적 감사시스템, 방산 기업
의 징벌적 조치, 공무원 징계 요구 등이 증가하는 등 방산 비리 관점의 집중감시

23)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의 저해 요소로 황지호·손석호 외(2019)는 국가 R&D와 국방 R&D 간 전
반적 교류 부족, 범부처적 민·군 기술협력 구현을 위한 기반 부족, 신기술 제품의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군사적 시범)이 활발하지 않은 점, 보안 등 이유에 의한 정보 접근 제한, 상대적으로 
엄격한 R&D 관리제도 및 절차에 따른 산·학·연의 참여 미흡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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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안 중심 운영의 폐쇄성이 국방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제2절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국방 연구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기
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조승래(2021)는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첫째,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전장 환경에서 이를 응용한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
응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확장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까지 국방 연
구개발의 대부분은 군소요 기반 연구개발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김병기·조승래
(2021)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방 연구개발비 4.3조 원 중 86.3%가 군에서 제
기한 소요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대부분 기존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추격형 연
구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개발은 13.7%에 불과한 
5,935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구개발 구조라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에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분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비중을 좀 더 늘여 미래전
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의 기술도 세
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의 책임성 제고, 성과평가 및 환류 강화를 위
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책임성 불명확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실질적인 성과지표 
관리와 환류가 필요하다. 

셋째, 국방 연구개발의 범위 확대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사전기획 및 예산 
요구 단계부터 민군 겸용 가능성을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산·학·연 참여 유인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혁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국방획득정책 및 혁신전략과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방
부와 방위사업청의 협력과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
개발과 방위력 개선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군의 소요와 전력화 시기 중심의 경직된 국방획득체계 및 절차를 기술
혁신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기획·관리체계를 강화한 체계로 변화시킴으로써 신기
술 적용 무기체계의 시의적절하게 도입하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잘 운용하여 그간 
방산 비리 관점의 감사제도에 따른 혁신적 연구개발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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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래 도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국방부(2023)는 이러한 국방연구개발의 한계점 극복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혁

신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와 미

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며, 이를 위해 국방비 
중 국방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3년 9.04%(5조 1,523억 원)에서 ‘27년 10% 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도전적·혁신적 국방 연구개발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를 위해 산·학·연·정부 출연 공동기획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과제기획과 기획 단계에 
각 군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과제기획이 강화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도전 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을 내실화하고, 기
술 난이도 및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며 국방연구개발 결과의 
민간부문 활용촉진, AI·빅데이터 고유 특성이 반영된 AI·빅데이터 중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한다. 국방부가 국방과학기
술을 효과적으로 통합 조정/통제하고 민·군협력과 국가 R&D와 국방 R&D 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지휘 체계를 재정립한다. 또한, 군의 국
방과학기술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참여 범위 확대, 군의 과학기술 조직 및 인력 
편성, 군 내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 예산, 인력 편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인력 전문성 고도
화, 산·학·연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연구인력 저변확대, 국방 시험
평가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의 민·군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국방
전략기술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촉진하고 민간과의 역량 및 인력의 상호교류 확
대, 민·군 협력 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기존의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의 발전적 재검토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방부(2023)의 정책 방향은 최근에 지적된 국방 연구개발과 
더 나아가 국방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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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대응 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 실행과제
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교한 세부 전략의 수립, 객관적인 정책성과 평가
와 현실에 맞는 제도 운용과 지속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은 지속 발전하여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强軍) 건설’이라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비전」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1> 국가전략기술과 국방전략기술 간 연계 (예시)

자료: 국방부(2023),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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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시 동원계획 효율성 개선을 위한 
평시 재난 · 재해 계획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교수 권헌철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임채훈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김재욱

Ⅰ. 서 론

Ⅱ. 동원과 재해재난의 이론적 고찰

Ⅲ. 제도 및 법령 분석

Ⅳ. 동원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Ⅴ. 결 론

요 약

현대 사회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
이며, 재난 발생 시 군 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체계와 동원 체계의 연계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를 전시 동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시 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평시 재난 대응에
는 주로 현역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의 운용이 가능
하지만 실제 재난 상황시 이들을 투입했던 사례가 전무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2조에 
따라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업무 지원 규정을 통해 예비군 투입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낮다. 예비군과 민방위대는 재난 대응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들의 효율적인 동원에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원
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평시 재난
대응 활동이 곧 전시 대비 훈련이라는 인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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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개요

가. 연구배경

현대 사회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인명 피해와 경
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이들의 재난 대응 참여는 『예비군법』이나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용에서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 대응 및 동원체계간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2020년 태풍피해 및 홍수 등의 국내 사례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등 대응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대응에서 예비군 동원의 실효
성을 평가했다. 또한 국내 재난 대응 법령체계를 분석하여 현재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재난은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자원과 조직의 동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규
모 재난의 경우, 현역 군 병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동원
이 필수적이다. 미국 주방위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발생 전 예비군을 사전 동원하
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재난 대응 법령하 재난 대응시 예비병력의 활용이 미비하다.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재난 
대응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훈련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제도
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 대응과 전시 동원체계간의 연계를 통해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재난 대응 훈련에 
예비군과 민방위대를 포함시켜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신속하게 동원됨으로써 현역 병력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수 있고, 재난 발생시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7

가적 재난시 군의 지원을 기본법 상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재난지원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동원의 효율 개선을 위해 재난·재해 
계획과 연계된 동원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율적인 재난지원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재난대응체계의 목표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
률에서 언급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다.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조직의 재난 대응 조직과 상비전
력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초기의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동원과 즉각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재난 동
원 대응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고 있으
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통한 대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시 재난 대응 계획과 전시 동원 체계 간의 구체적 연계가 부족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1968년 1.21사태의 촉발로 
창설된 예비군을 포함한 군사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은 재난 대응의 중요한 요소
로, 이를 통해 전시 및 평시의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예비전력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모두를 담당하며, 남북이 첨예하게 대
치하는 상황 속에서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을 한다.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의 부대편성이
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업무를 수
행하는 자원들로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 인원만 27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재난 및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원계획을 수립한다
면 위기대응 차원에서 재난·재해와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재난은 예측과 대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정부는 이러한 재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과 복구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등 인위적 재난에 대응하고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등 다
양한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선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의 재난 대응 역할과 효과적인 수행 방안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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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 동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시 재난 대응 체계와
의 연계를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
의 동원 체계가 평시 재난 대응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난 발생 시 신속
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시 동원 체계와 평시 재난 대응 체계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다. 현재 전시 동원과 평시 재난 대응 체계 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평시 재난 대응 체계에서 예비
군 동원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전시와 평시의 체계적 차이점을 이해함으
로써 두 체계 간의 연계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와 사례를 통해 예비군 동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재
난 대응에서 예비군 동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국내외 사례 분석
을 실시한다. 특히 강원도 산불(2019), 포항 지진(2017) 등의 국내 사례와 미국 
주방위군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예비군 동원의 실제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전시 동원 및 평시 재난재해 법령 체계를 분석하여 현재 법적·제도적 미
비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국방동원
업무에 관한 훈령, 예비군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령을 중심으로 예비
군 동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재난 대응 
체계에 효과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넷째, 평시 재난 대응 체계에서의 실질적 검증을 통해 예비군 동원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실제 재난 사례를 통해 평시 재난 대응 체계가 전시 동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실증적 사례를 통해 예비군 동원
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재난 대응 체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와 구체적인 제언을 통해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한다.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훈련 및 교육 강화,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통해 예비군 동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재
난 대응 체계 내에서 예비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시 동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평시 재난 대응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
함으로써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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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시 재난 대응 체계와의 연계를 강
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 대응 및 예비군 동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미국 주방위군을 비롯한 외국군의 
사례에서 군의 역할과 기능, 재난 대응에서의 동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여 예비군의 재난 대응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
안을 도출하고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
해 도출된 이론적 배경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례 분석은 국내외의 재난 대응 사례를 통해 예비군 동원의 실효성을 검증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내 사례로는 강원도 산불(2019)과 포항 지진(2017)을 분
석하였고, 국외 사례로는 미국 주방위군의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와 샌디(2012)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군 동원이 재난 초기 대응과 복구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주방위군의 신속
한 동원과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내 예비군 동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제도적 분석은 전시 동원과 평시 재난재해 법령체계를 분석하여 법적 미비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
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예비군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예비군 동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재난 대응
에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을 마련하였다.

정책 제언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
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산 지원 체계, 재
난 대응 훈련 및 교육 강화,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 내에서 예비군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특히, 예비군 동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통해 예비군이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예비군 동원과 재난대응과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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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 업무를 담당했던 기초 
단체 전문가(국장 및 실무자급) 자문과 의견수렴, 논의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군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 병행하여 예비군 동원의 제도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군 동원이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평시 재난재해 계획과의 연
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전시 및 평시의 동원 체계를 강
화하여 신속한 동원체계의 구축까지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동원과 재해재난의 이론적 고찰

1. 동원의 개념 

가. 동원의 정의 및 동원응소 사례연구

동원(動員, Mobilization)은 다양한 시각에 따라 정의될 수 있으나, 합동교범 
10-2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물
적 자원과 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
제, 관리, 운용하는 것”1)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원의 목표를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동원
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 수요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
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을 보장”2)하는 것으로 명시
하고 있다. 평시 동원자원(인적, 물적)은 전시전환단계를 거치면서 동원 소집되어 
부대의 완전한 편성을 이루게 되며 전 부대가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하게 된다. 평
시에 동원자원(인적, 물적)을 소집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과 대책들
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1)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0), p.97.

2)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 (202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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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비상사태와 군사대비태세3)

구 분
사 태

평시 전시전환

충무사태 충무3종 충무2종 충무1종

통합방위사태 병종, 을종, 갑종

군사대비태세
경계태세

D-Ⅲ D-Ⅱ D-Ⅰ
Ⅲ급 Ⅱ급 Ⅰ급

동원령 부분동원 총동원

2011년 7월 1일 부로 국지전 등과 같은 평시 상황에서도 동원자원을 소집하여 
부대를 증·창설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
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전시대기법으로 제정되었다. 국가비상사태, 충무3종 사
태가 발령되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시 공포되거나, 전시대기 법령으로 대통령긴급명령권이 발효되
면 효력이 발휘된다. 

우리 군은 평시 감소편성하여 운용하다가 전시에 100% 완편되어 전투력을 발
휘한다. 때문에 자원 관리시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120∼130%를 지정하여 관
리한다. 이는 100% 병력이 소집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지정하기 때
문이다. 

<표 2> 병력·물자 동원지정 현황4)

3) 이강락,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 산정결과 소개 및 활용방안", 『전투발전 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143호 (2013), p.218.

4) 이강락,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 산정결과 소개 및 활용방안", 『전투발전 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143호 (2013), p.218.

구분 상비사단 동원사단 지역방위사단

병력 120% 130% 120%

기술인력 120% 120% 120%

차량 1·2단계(M~M+3일) : 130%, 3단계 이후 : 120%

건설기계 130%

건물 및 토지 120%

정비업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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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원지정에도 불구하고 전시 동원소집을 장담할만큼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고, 실질적인 훈련도 미흡한 상태다. 단지 동원이 정상적으로 시행
될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하에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환경 
및 전장상황에 따라 동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와 더불어 러시아·우
크라이나전의 사례와 같이 동원령에 대한 반대시위 및 해외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등 기피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동원 응소율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졌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을 통해 실행되었다. 동원 응소율은 동원령 발령 후 병력 소집에 응한 인원의 비
율을 의미한다. 각 단계별로 응소율을 예측하고, 동원 소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치화 한다. 중요한 요소는 소집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
는지, 소집에 응했는지, 응소가 불가능한 상황(질병, 사망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
해야 한다. 

나. 동원의 분류

동원은 동원의 범위, 동원의 시기, 동원의 형태, 동원의 방법 및 동원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원 범위’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되는데 총동원은 동원 대상 전
체 자원에 대해 전국 규모로 동원을 하는 것이며, 부분동원은 동원 대상 자원 또
는 지역의 일부를 동원하는 방법이다. 

둘째, ‘동원 시기’는 전시동원과 평시동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시동원은 전시 상황 
하에서 국가동원령에 의한 것이며, 평시동원은 전쟁 외 비상사태 시 동원하는 방
법이다. 

셋째, ‘동원 형태’는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상동원은 동원령 선
포 시 충무계획에 의거 동원하는 것이고, 긴급동원은 동원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 동원하는 방법이다. 

넷째, ‘동원 방법’은 공개동원과 비밀동원이 있는데 공개동원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동원령 선포를 알리는 것이고 비밀동원은 동원 대상자에게 비공개로 통보하
는 방법이다. 

다섯째, ‘대상 자원’은 인원동원, 물자동원 및 기타동원으로 구분되는데 인원동
원은 병력동원, 기술인력동원, 전시근로소집 등을 말하며, 물자동원은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등이 해당한다. 기타동원은 전시지원협정(WH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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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재정경제동원, 홍보매체동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동원의 분
류기준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동원의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5)

분류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동원 범위
총동원

동원대상 전체 자원에 대하여 
전국 규모로 동원

-

부분동원 동원대상 자원 또는 지역의 일부를 동원

동원 시기
전시동원 전시 상황 하에서 국가동원령에 의한 동원

평시동원 전쟁 외 비상사태 시 동원

동원 형태

정상동원 동원령 선포 시 충무계획에 의거 동원

긴급동원
동원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때 동원

동원 방법

공개동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동원령 선포를 알리는 동원
일반적인 형태

비밀동원 동원대상자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는 동원
작전보안과 

관련된 
비밀유지조치 등

대상 자원

인원동원 병력동원, 기술인력동원, 전시근로소집

-
물자동원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기타동원
전시지원협정(WHNS) 동원, 

재정경제동원, 홍보매체동원 등

다. 동원응소에 관한 연구사례

기초자료를 통해 분석모형을 만듦으로써 현재까지 동원 응소에 관한 이론적 배
경으로는 다음 연구결과가 가장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산
정값과 전투모형(창조, 화랑 등)을 분석하고 적 공격양상, 동원 단계 및 개인의 심
리적영향, 전시 민간인 피해율, 과거 주요 연습 및 훈련시 동원 응소율, 사회기반
시설 능력 등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형이 <그림 1>과 같이 제시되었다.

5)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 (202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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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원 응소율 산출개념6)

위 모형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은 동원령 선포 후 소집령이 하달되고 이에 따
라 전달과 불전달, 응소의사와 불응의사, 응소와 응소불능, 응소 유효와 응소 무효
로 각 단계별 진행된다. 이때, 동원의 각 적용 시기가 긴급인지 지속인지, 부대 
유형이 전방부대인지 후방부대인지 등이 각각 고려되었다. P는 미인지율, Q는 불
응의사율, R은 개인사정으로 응소하지 못하는 불응률, S는 응소하지 못하거나 사
망으로 처리되는 무효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동원응소율 산출개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 해
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아래<표 4>와 같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동원응소율을 지역별, 시기별, 동원단계별, 
기상 및 행정력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전방 상황 및 정상 기상 시를 기
준으로 한 대푯값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동원응소율(전방·정상기상시 예시)7)

전방지역
동원

응소율

긴급단계 정상단계

국지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12단계

M+1일 
10시

M+1일
14시

M+2~3 M+4~6 M+7~30
M+31~

364

P 1.06% 0.79% 0.00% 0.00% 0.00% 0.00% 1.06%

Q 11.93% 11.93% 11.22% 8.14% 10.03% 11.61% 15.80%

R 5.67% 5.67% 5.67% 5.67% 5.67% 5.67% 5.67%

S 10.59% 2.32% 14.22% 14.48% 14.67% 10.07% 5.49%

동원
응소율

73.49% 80.51% 71.84% 74.11% 72.42% 74.98% 74.27%

6) 이강락,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 산정결과 소개 및 활용방안", 『전투발전 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143호 (2013), p.221.

7) 이강락, "전시 동원응소율 예측 산정결과 소개 및 활용방안", 『전투발전 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143호 (2013),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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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지역의 정상기상 상태에서는 동원 1단계 기준 약 80%의 응소율, 2단계시
에는 71%, 3단계시 74% 수준이고 이후 정상단계시 72∼75% 내외의 응소율을 
제시하고 있다.

∙ M+1 일 : 응소율 73.49%
∙ M+2∼3 일 : 응소율 71.84%
∙ M++4∼6일 : 응소율 74.11%

때문에 위 <표 4>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각 부대 유형별 동원 지정을 120∼
130% 수준으로 지정하는 것은 납득할만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연구과정
에서 활용되는 기초 산출자료가 ①전투모형과 주요 연습 및 훈련시 자료에 기반하
였다는점, ②개인 불능의사율을 동원 예비군 대상자 설문을 통해 산정되어 실제 
전시 상황에서의 응소자의 심리적 변화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여전히 응소
율 예측에서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 동원 업무와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관계

동원과 국가비상대비(충무계획)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정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충무계획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계획으로 동원계획
의 기초가 되고, 정부 자원관리 주관 부처별로 소관 자원의 운영과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8)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 시 국가 총력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둘째,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셋째, 민·관 소요의 배분을 적정히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넷째, 전시 경제력과 정부 기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전쟁지원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비상대비 계획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
군사분야 업무로써 전시 정부기능 유지와 자원동원을 통한 군사작전 지원 및 국민

8)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20),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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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인적·물적·기타 
제바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으로 국가비상대비 계획의 일부분으로 시행
하는 것이다.

국가비상대비 계획 관련 작성기관별로 분류를 한다면, 우선 기본계획지침은 국
무총리(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아 하달하며, 기본계획은 국
무총리(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대통령(국무회의 심의)에게 승인을 받아 하달한다. 
또한 집행계획은 주무부처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받아 하달하며, 
시행계획은 특별·광역·시·도지사가 작성하며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하달한다. 
실시계획 중 시·군·구의 장이 작성한 것은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하달하며, 업체장
이 작성한 것은 지정권자가 승인하여 하달한다.9)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작성기관에 
따른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표 5〉와 같다.

〈표 5〉 작성기관에 따른 구분

계 획 명 작 성 자 승인권자 비 고

기본계획지침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하달
(5년 단위 작성)

기본계획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계획안 제출
국회 통과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에게 전달

집행계획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점관리대상업체 장에게 전달

시행계획
특별·광역,
시·도지사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시·군·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하달

실시계획

시·군·구의 
장

시·도지사 시·도 보고 및 관련기관 통보

업체장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보고

출처 :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2023. 2), p. 6.

9)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 (202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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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비상대비 훈련의 종류

국가비상대비 훈련의 종류는 크게 정부연습, 종합훈련, 자체연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연습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전국 규
모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연습의 통상명칭은 을지연습이라 하고 연습사태 선포명
칭은 을지 0종 사태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에서 연습을 계획, 통
제 및 평가하며, 전 국가기관과 동원지정업체가 참여하여 도상 연습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실제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종합훈련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 계획의 실
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이 관련된 가운데 
실제 연습 위주로 실시한다. 종합훈련의 통상명칭은 충무훈련이라 하고, 훈련사태 
선포 명칭은 충무훈련 0종 사태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에서 훈련
의 전반적인 통제를 하되, 병력동원 소집훈련과 전시근로 소집훈련은 국방부에서 
주관하다, 특별지방행정관서, 지방행정관서, 동원지정업체, 군부대 등이 참여하여 
실제훈련 위주로 계획점검과 도상 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체연습은 중양행정기관 및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자체연습 시기는 주
로 정부연습 전·후에 실시한다. 주무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습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비상
대비정책국)에서 연습을 조정 통제한다. 토의형 연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도
상 연습이나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훈련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표 6〉
과 같다.

〈표 6〉 국가비상대비 훈련의 종류10)

구 분 규 모
통상영칭 /

연습사태 선포 명칭
조정 통제

정부연습 전국
을지연습 /

을지 0종 사태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

종합훈련
2개 부·처 

이상
충무훈련 /

충무훈련 0종 사태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

자체연습
중앙행정기관
시·도 자체적

-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

10)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 (202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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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동원체제

가. 동원 법률체계

국가동원체제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동원을 실시
할 수 있는 동원체계와 동원절차를 의미한다. 동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
는 관련 법규로 헌법, 평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동시행
령 및 동시행규칙 등) 및 전시법률(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 긴급명령)이 있다. 

『헌법』(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76조 2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
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
능할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
고 (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제77조) 계엄선포권에서 보듯이 평시 입
헌민주주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상 상황 시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원의 시기와 긴급명령 
관련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원 자체의 실효성
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 체계는 평시 법령과 전시 법령으로 이원화하
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평시 관련 법률은 다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을 위한 평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비상대비 계획 수립, 자원조사 
및 훈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병역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는 병력동원 소집, 훈련 및 전시
근로소집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고, 병력동원 대상자와 동원소집 시기에 대한 규
정(병역법 46조)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예비군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는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동원권
한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필요 시 동원 권한을 예하 군부대장
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넷째,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훈령)에는 동원령 선포 시기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충무 2종 사태 시 동원령 선포를 건의하며 국무회의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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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섯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국방부훈령)에는 연도 국방병력동원 기본계획

안, 국방자원동원소요서, 국방병력동원 /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회서 작성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전시 관련 법률은 다음 2가지가 있다.
첫째,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 긴급명령(안)』에서 국방동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동원령 선포 요건인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발생 시 
동원의 범위(총동원, 부분동원)에 맞춰 동원명령을 발령한다. 또한, 인원동원, 동원
대상 물자, 동원대상 업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동원령의 선
포 절차와 동원인원·물자 등 범위를 지정하며, 부분동원령 해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11)

나. 동원업무 수행체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각급기관의 행동기준과 사전 조치사항을 설정하는 둥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햐여 국가비상사태(충무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국가비상사태는 사태의 발생 정
도에 따라 충무Ⅲ종(전면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상황)·충무Ⅱ종(전쟁도
발 위협이 현저히 증가된 위기상황)·충무Ⅰ종(전쟁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황)으로 
구분하게 된다.

동원의 형태는 관계 법령을 통해 정상동원(동원령 선포 시 충무계획에 의거 동
원)과 긴급동원(동원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 시 동원)으로 구분하
여 시행한다. 정상동원은 대통령이 평시 충무계획을 승인하고, 유사 시 법률에 의
해 정해진 국방부장관이 제안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포하나 해제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국무총리는 동원 관련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동원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조정·통제하여 충무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평시 충무 기본계획에 따라서 충무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관리하며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동원명령을 

11)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 (202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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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장에게 하달한다. 시·도의 장은 하달된 충무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충무 시
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며, 구·시·군의 장에게 동원영장을 
발부한다. 구·시·군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충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원
영장 교부 및 동원령 선포 시 동원을 집행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한편 긴급동원은 정상동원의 우발상황 발생 시 동원하는 개념으로 소요부대에서 
긴급동원 요청을 받은 지역사·군지사 등은 지방병무청장이나 시·도의 장에게 긴급
동원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나 시·도의 장은 긴급동원 영장을 
발부하여 동원명령을 하달한 후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관에게 긴급동원 운영 결과
에 대해 보고한다.

세부적인 국가동원 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가동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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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업무 수행체계별 행정기관의 기능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대통령은 충무기본
계획 승인 및 동원령을 선포하며, 국무총리(행정안전부)는 충무 기본계획 작성 및 
건의하고 국방동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원관리 주관기관은 충
무 집행계획 수립하여  각 시·도에 동원명령을 시달하며, 각 시·도지사는 충무 시
행계획 수립하여 각 시·군·구에 시달하며 동원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다. 동원의 해제

동원의 해제는 동원12)(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 자원과 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의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평시 체제로 전환을 위
해 동원령이 선포된 지역 또는 동원 대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동원의 해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적자원의 경우 다
음 조건에 동원을 해제하여햐 한다.13)

첫째, 대통령이 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할 시
둘째, 동원기간이 종료된 때
셋째, 동원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해제 요청이 있을 때

한편 인적자원의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향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향증을 교부하고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첫째, 전시 사변이 끝난 때
둘째, 동원령이 해제된 때
셋째,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동원의 해제 요청은 동원된 물자와 인원이 동원영장 발부 기관의 관할구역 안
에 있을 경우, 동원을 요청한 기관의 장이 동원영장 발부 기관을 경우하여 주무장
관에게 동원의 해제를 요청한다. 만약 동원된 물자와 인원이 동원영장 발부 기관
의 관할구역 밖에 있을 경우, 동원 요청기관의 장이 직접 주무장관에게 동원의 해
제를 요청하게 된다.

12)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2020), p.97.

13) 공군본부, 공본지침서 3-61-1, 󰡔동원업무 실무지침서󰡕,(202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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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원 체계와 재난 대응의 연계 필요성

동원 체계는 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의 지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규모 재난은 전시와 유사한 긴박
함과 자원의 신속한 동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시에 사용되는 동원 시스템이 재
난 상황에서 매우 유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재난은 급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원 체계는 재난 초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신속
히 배치하고 활용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대응 체계와 동원 체계의 연계는 재난 발생 시 대응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시에 관리되는 예비군과 민방위대는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하며, 이들은 재난 구조, 복구, 방역 등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재난 대응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 상황
에서 필수적인 자원 역할을 한다. 미국 주방위군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군과 예비군의 신속한 동원은 피해를 줄이고, 재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동원 시스템도 대규
모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재난 발생 시 군과 민간 자원의 신속한 동원은 국가적 대응력을 극대화
하며,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활용은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된다. 동원 체계와 재난 대비 체계의 통합은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며, 
그 필요성은 향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재난 대응이 단기적 복구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원 체계를 재난 관리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4절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3. 재난재해의 개념 및 재난대응 체계 

가. 재난재해의 정의 및 분류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
건으로,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태풍, 홍수, 호우, 폭
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의 자연 현상은 물론이고, 화재, 교통사고, 산업사
고, 환경오염 등의 인위적 사건도 재난에 포함된다. 사전적 의미로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이나 재앙과 고난'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재난은 과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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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난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재난 사례로
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9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Covid-19 팬
데믹이 있다. 이러한 재난은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재난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난관리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닌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빠
르게 정상 상태로 복귀를 돕는 것”으로 정의된다 (양기근, 2004).14) 이 개념은 법
적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
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난을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
해로 분류되며, 여기서 재해는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 폭풍, 홍수, 화산폭발 등의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인위적 재
해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테러, 전쟁, 교통사고, 산업사고, 화재, 방사능 누
출 등이 포함된다. 재난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가 달라진다. 1급 재해는 지역 차원에서 수습이 가
능한 규모의 재해를 의미하며, 3급 재해는 국가적인 비상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재난은 복합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난이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여 참
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회재난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사회재난은 
인공적 구조와 제도의 결함, 인간의 부주의 및 실수 등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비
난과 책임의 요구가 더 높을 수 있다.

사회재난은 상대적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관리가 어려운 현대 산업사회
의 새로운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다(Beck, 1992).15) 과거에는 홍수, 지진 등 자연
재해가 재난관리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현대에는 사회, 산업기술, 환경 등 여러 요

14) 양기근,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권 6호 (2004), p.50.

15) 한승주,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정부학연구󰡕, 24권 1호 (2018),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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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 비판의 중심에는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에 대한 완화, 대비, 대응, 복구라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동체의 안전과 가
치를 지키는 대표적인 수호자(guardians)로서, 책임 있는 수호자로서 사회의 요구
에 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 체계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 모두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성
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6)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2018

<그림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 분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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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성 및 특징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소속 하 건설국에서 비롯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17)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적재난 등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립되었으며 역사를 살
펴보면 1975년 8월 제2부 소방과가 소방국으로, 방위과가 민방위국으로 격상되면
서 소방국과 민방위국 상위조직인 민방위본부가 개설되었으며, 이후 1995년 8월 
민방위통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지며 행정
자치부로 상급기관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부서가 행정자치부 산하 안
전정책관(국장급 부서)으로 격하되었다. 2008년에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
뀌면서 안전정책관이 재난안전실로 변경되었다. 

2013년 행정안전부가 다시 안전행정부로 바뀌게 되며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
부로 격상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의 안전
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변경되었다. 2017년 다시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합병되어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으며 국민안전처는 현
재의 행안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되었다. 

한국의 재난재해 대응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 및 민간의 여러 조직
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된
다. 이 각 단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신속한 복구를 지향한다. 

다. 군 조직의 재난관리체계

군의 재난관리체계는 크게 군내 재난관리와 재난피해복구 대민 지원, 해외 긴급
구호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내 재난관리는 재난 예방 및 대비와 재난 대응, 
재난피해복구의 세 가지 업무분야로 나뉜다. 첫째, 재난 예방 및 대비는 특정 관
리 대상 시설 등을 지정하여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난유형별 매뉴얼의 정비,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군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재난 대비태세 지도점검 등을 수행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재난 대응은 초동 조치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부대활동 

17) 유인술, “한국의 재난관리대책,” 『Hanyang Medical Reviews』 35권 3호 (201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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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작성 및 하달,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
한다. 셋째, 재난피해복구는 피해복구 절차 교육과 피해 상황의 신고, 피해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재난 발생 후 신속하게 피해복구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정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18)

18) 국방부, 국방백서 2022 

연도 지원내용 인원(명) 장비(대)

2018

총계 2,699,121 171,486

소계 44,560 9,832

산불지원 8,970 18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 16,125 8,168

실종자 수색・구조 1,165 219

구제역・AI방제 10,452 1,246

폭설, 지진피해 지원 7,848 13

2019

소계 204,988 11,484

산불, 화재 22,242 526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64,745 2,319

실종자 수색・구조 4,208 748

AI・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108,985 7,490

철도・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3,900 -

해야오염, 인천 적수 등 908 401

2020

소계 674,452 48,405

산불, 화재 1,984 89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128,699 17,063

실종자 수색・구조 5,604 778

AI・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60,161 6,108

코로나 19 대민지원 478,004 24,367

2021

소계 1,111,888 61,108

산불, 화재 1,031 122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5,672 131

실종자 수색・구조 5,932 367

AI・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201,685 17,047

코로나 19 대민지원 869,120 43,439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4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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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재난관리체계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2004년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존의 이원화된 법적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
난관리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며, 중앙정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지역 내에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재난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
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을 조정하고, 필
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중
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 통제단은 행정안전
부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단장을 맡아 긴급구조활동을 조정한다. 이러
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
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조직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으며, 
국민안전처의 출범으로 재난관리 기능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재난 
대응의 일원화를 이루어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
으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다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 기
구의 구조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연도 지원내용 인원(명) 장비(대)

2022

소계 663,233 40,657

산불, 화재 23,265 1,139

폭염・가뭄, 태풍・호우, 폭설 74,469 4,639

실종자 수색・구조 2,856 343

AI・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153,431 28,430

코로나 19 대민지원 405,961 5,897

화학사고, 농번기 등 2,833 -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지원 41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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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앙관리조직 대책본부 체제19)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위치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 내 재난 대응을 주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 소
방,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대응을 조직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재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 아래 
<그림 5>는 지자체 중 국가안전시스템에 관하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소방·경찰·
행정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CCTV와 소방 및 경찰 
출동차량의 현장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남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사례이다. 

19) 파주시 https://safe.paju.go.kr/safe/safe_01/safe_01_07.jsp (검색일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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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남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체계도20)

군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다. 군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하여 구조 활동, 복구 작업, 대민 지원 등을 수행하며,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
다. 이러한 군의 역할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
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민간 부문도 재난 대응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은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 지원, 자원봉사 활동,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며, 특히 통신, 전력, 물류 등의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
도록 대비한다. 민간 기업은 재난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정부와의 협력 하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한다.

20)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3191 검색일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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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난관리 체계는 완화(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재난의 특성에 따라 서
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완화 단계에서는 재난의 위험을 분석하고, 재난 발생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된다.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
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자원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회적 갈
등 조정 능력과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대응 단계가 즉시 가동되어 인명 구조, 피해 최소화, 피해 지
역 복구 등의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지역의 재건과 피
해자 지원, 그리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진행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재난 대응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한국의 재난 대
응 체계를 더욱 강화시킨다.

4. 재난과 동원의 연계성

가. 재난과 동원의 연계 필요성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국가조직은 민방위대(방재‧구조‧복구)이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민방위대를 동원한 재난대응은 미흡하다. 때문에 COVID-19 등 방
역지원에 평시작전 및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이 긴급동원되어 오
랜시간 임무수행을 실시하였다. 특전사 장병들이 백신수송 및 선별진료를 실시하
고 확진자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군 의무사 장병들은 방역대책본부를 운영
하고, 지역보건소‧진료소 파견 및 의료지원을 수행하였다. 

군은 『예비군법』 2조에 따라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수
행할 수 있으나 기존 재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민방위대를 활용한 재난지원 뿐
만 아니라 예비군을 활용한 사례도 전무하다. 현장에서 자연재해를 비롯한 긴급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책임의 강도가 높은 민방위대 및 예비군을 
활용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책임의 강도가 낮은 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 복구소요 발생시 기존 재난대
응의 시스템은 지역 업체 중심의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여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
여 왔으며, 특히 2023년 제정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상호간의 자원 지원을 위한 협업기능을 숙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지원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 한정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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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도 추진되어 왔다. 
2024년 1월 18일부로 시행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중구난방식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화 하는 시도이며, 
이에 따라 현재의 지자체 수준에서 관리되던 재난 관련 인력, 장비, 물품 등을 국
가 수준에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화 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재난 대응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자원을 통한 대응을 넘는 수준의 자연재해에는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같이 초대형 태풍, 허리케인 등 상륙 전 수천명의 예비군 자원이 동원되
어 피해발생 전부터 대규모의 대응체계를 갖춘 것에 비해서 이와같은 시스템은 한
정적인 수준의 피해 복구에만 대응 가능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를 예로들면 일본 정부는 지진피해 인
명구조를 위한 자위대 병력에 대한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현장 구조 지원을 위한 
자위대원을 5만명으로 늘리도록 하였다. 이를 볼 때, 현재의 재난대응체계와 동원
의 형태는 초대형 중대재난 등에 관한 대응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아래 <표-8>와 
같이 파국적 재난으로 명시된 규모의 재난은 기존 시스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수
준으로 필시 민방위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을 통해 대응이 예상된다.

<표 8> 재난의 피해 규모에 따른 유형21)

구 분 지역적 재난 재난 파국적 재난

지역사회
하부구조에 미친 

영향

식품, 상수원, 기업, 도로, 
철도, 인적자원 등에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침
국지적인 피해

지역을 넘는 
광범위한 피해와 

파괴

대응체계 
하부구조에 미친 

영향

병원, 수송체계, 통신시설, 
인터넷, 인적자원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지적인 피해
광범위한 파괴로 
인해 대응 불가능

대응 수단의 
적절성

지역 내 대응계획
국지적 대응능력을 
넘어서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대처 가능

비상계획과 
대응능력을 넘어섬

조직의 대응
기존 조직과 

확대 조직이 동원
기존 조직과 확대도직 외에, 새로운 조직이 

모두 동원됨

범위
지역사회의 일부만이 

영향받음

한 지역사회나
행정단위가 영향 

받음

복수의 지역사회나 
행정단위가 영향 

받음

지속기간 수 시간 - 수 주 수 주 - 수 개월 수개월 - 수년

21) 허준영, “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201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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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대비를 통한 응소율 향상

앞서서 동원 체계의 개념과 응소율 산출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을 대규모 재난 상황에 적용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동원 체계가 어떻게 향
상될 수 있으며, 특히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동원이 재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자원
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원 체계와 재난 대응 체계의 연계
가 재난 대응력 및 응소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 규모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질수록 기존의 비상계획과 
대응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기존 조직 및 확대조직 외에도 새로운조직(예비군, 민
방위)의 동원이 뒤따르게 된다. 재난 대응의 기간도 수주 및 수개월을 넘어서 수
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초대형 재난 등에 따른 대응조직 규모 및 지속기간은 예
측하기 어렵다.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주로 각 지역단위별로 평소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
자원의 운용과 이를 조력하는 유관부처 및 기관들과 병행된다. 자연재해의 상황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평소 운용하는 재난관리자원들을 긴급하게 운용하고,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관부처인 국방부에 
대민지원 요청을 한다. 군은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등을 지원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이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적 재난 혹은 국지적인 피해의 일반적 재난상황에서는 이러한 규모에서 대
처가 가능하고, 제한된 수준의 확대조직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재난 피해의 
규모가 파국적 재난의 수준으로 확대될 시 지역을 넘는 광범위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하고 기존의 비상계획과 대응능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아래 <그림 6>와 같이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병
력, 인력, 물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동원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대상은 예비군 및 민방위대가 주가 된다. 

국방동원자원인 예비군과 민방위대를 재난지원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군은 『예비군법』제2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
방위업무 지원”에 의거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을 동원해 민방위 업
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 전원이 대상이 되며 민방위업무 지원이 필요할 시 
국방부장관 및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
법」제9조 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관계 



163

중앙관서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비군 및 민방위대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국

가동원체계를 활성화하면, 재난 피해 규모가 큰 파국적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동원관의 정립을 통해 국민들이 국방동원
과 국가동원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숙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지 법적 처벌을 통해 인원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높여 응소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Anders Ericsson의 ‘전문성과 능력에 관한 심리적 본질 연구’에
서 제시된 ‘의도적 연습(Deliberate Practice)’ 개념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응소율 향상은 단순히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기술적 숙련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대 교육은 일반적인 기술반복(Everyday Skill)에서 벗어
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응소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높
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의도적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반
복작업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훈련 및 대응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을 극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과 재난대응이 국가동원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응소율은 자연
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소에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재

<그림 6> 국가 및 국방동원의 자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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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발생 시 응소율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난 대응력과 동원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응소율 향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동원 시스템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응소 대상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재난 상황 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 시에도 응소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로써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과 국방동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Ⅲ. 제도 및 법령 분석

1. 재난관련 주요법령 분석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22) Ericsson, K. A. "Deliberate Practice and the Modifiability of Body and Mind: Toward 
a Science of the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Expert and Elite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07), p.12.

<그림 7> 훈련과 경험 축적에 따른 성과 향상 곡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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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제정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대해 기본법의 위상을 가진다. 

재난 중 극심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재난으로 중앙재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재난은 재난선포 대상 
재난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
쳐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고,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를 할 수 있다. 지
자체에서도 시장ㆍ도지사가 재난상황이 심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 시ㆍ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재난선포가 된 지역은 재난 경보가 발령되고, 재난 관리자원이 동원되며, 위험
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이 실시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비상소집된다. 
동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는 중앙위원
회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그림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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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동원관련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39조(동원 명
령 등)에서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
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
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39조에 따라 지자체나 관련 중앙기관은 국방부의 군 병력과 장비를 필요로 

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병력을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한 조항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현역 장병들이 주로 투입되고. 민방위대나 예비
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의 원칙적 구
조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역설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국내 재난사태의 사례를 살펴보았을때
도 재난 상황에서 현역 장병들이 주로 투입되면서, 본연의 군사적 임무가 과중되
거나 피로 누적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를 동
원하지 않고 현역이 전면에 서는 경우가 많다. 법령상 중요한 자원이지만 현실적
으로 그 역할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역의 부담을 덜어줄 시스템이 충분
히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단계적 자원 동원 구조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제를 명확히 하여, 평시에는 민방위대나 예비군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재
난 대응을 실시하고, 그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역군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방위대 및 예비군에 대해 재난 유형별로 특화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병을 무리하게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

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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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법령의 이상적 체계와 실제 운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역군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실제 훈련과 대응 참여 경험을 늘리기 위한 실
제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경험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위기 대
응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성이 강화되고, 응소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
기적인 훈련을 통해 단순한 동원 대기인원이 아닌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술
과 경험을 습득하게 되고, 훈련경험을 통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높여 응소율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
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령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제반 절
차와 책임을 규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동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통합 관리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확보를 지원한다. 

2024년 1월 18일 부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21~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창고 역할을 하는 ‘지
역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물품관리법』 등의 각 법률이 규정하던 재
난관리자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통합하였으며 복잡하고 대형화 된 각종재난 대
비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과 기술 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 인력에 대
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이 지정되
어 민간 공급업자 및 물류기업을 통한 재난 물자 확보가 가능해졌다. 

『재난관리자원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이 제정되어 구체적
인 재난관리 물품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고, 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동원명령 등에 필요한 위임사항이 규정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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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난관리를 위한 필요물품 뿐만 아니라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 
등도 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서 군 병력 지원요청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 동원 구조는 『재난관리자원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된다. 동원된 자원들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관리되며, 
두 법령은 재난 대응에서 자원의 신속하게 체계적인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물적 자원은 주로 구조 작업, 긴급 수송, 물자 공급 등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더불어 재난관리인력으로 분류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원봉사자가 사회적 복구 및 지원업무, 심리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들이 재난 대응을 위한 민방위대 및 예비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민방위대는 평시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속에서 방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비군은 민방위대와 자원봉사자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훈련 
체계를 확립하여 민방위대와 예비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
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전문성과 숙련도
를 높일 수 있다. 

<그림 9>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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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대가 재난과 비상상황에서 핵심적인 대응 주체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다. 재난 및 비상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대의 임무와 기능을 규정하여,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동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방위대가 평시에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동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기에 그 실현을 뒷받침 하는 중요 법안이다. 

특히 『민방위기본법』 제 9조는 민방위대의 동원과 협조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
이나 비상상황에서 민방위대와 타 기관, 군, 공공단체 간의 협력과 동원 절차를 
규정하여 민방위대의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위 내용에 따라 중앙관서 장은 민방위사태시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한 경우, 행
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지방행정기관이나 군부대장이 소
재지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공공단체와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대는 시ㆍ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요

제9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

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 10> 민방위 기본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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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현역군이나 예비군과 협력되어 동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동원의 효율적 구조는 민방위대 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현역군이 재난대응에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방위 기본법』이 이러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국방동원자원의 확대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민방위 기본법』을 통해 평시 재난대응을 
실시하여 동원 준비 및 효율성의 개선과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동원의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방위 기본법』을 근거로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민방위대가 본격적으로 동원된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법적 기반은 존재하나, 이
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 조직 관리가 평소에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응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재난 발생시 민방
위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원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민방위대원들은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대비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재난 대응에 
대한 민방위대의 책임감이 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제9
조에서 협력 기반의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실제 협력 운영의 실효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협조 요청을 어떤 기준으로 언제 해야 하는지 지침이 부족하고, 평
소 협력 경험이 부족해 실제 재난 발생시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와 각 기관이 통합된 상황인식 시스템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하고, 협력과정에서 정보공유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숙
달해야 한다. 

라. 예비군법

『예비군법』은 예비군의 동원, 조직,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ㆍ평시 효율적으
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본이 된다. 제2조에 명시된 민방
위 지원은 평시의 재난 상황에서도 예비군이 민방위와 협력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한다. 

그러나 행안부 소관의 민방위대와 예비군법에 따라 민방위업무를 지원할 수 있
는 예비군의 직접적인 협력사례는 드물다. 평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군
이 민방위와 협력해야 하는 세부계획 및 지침과 절차 숙달도 부재하다. 예비군의 
주된 역할이 안보 위협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것으로, 법령에서 이들이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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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운영방식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았다. 

예비군의 동원은 군사적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평시 민방위 업무의 범위 
내에서 예비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낮다. 절차적으로도 예비군 동원은 주
로 군사적 비상상황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보니 재난 상황에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예비군법』과 관련 행정 지침에 따라 여러단계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비군법』이 재난 상황에 예비군이 동원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나, 
군사적 성격이 강한 동원 구조가 재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와 협력하는데 최적화 
되어 있지도 않아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적으로도 재난 대응에 맞추
어 예비군 동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기관(국방부, 병무청, 지방자치단
체 등)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저하된다.

때문에 단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재난상황보다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
난 상황이 장기화 될 때 예비군 투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나 대규모 재해 이후 복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속성보다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예비군이 특정 상황에 맞는 추가
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단계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역장병 위주
로 지원되어 피로도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군 인력이 선별진료소나 방역 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있듯이, 예비군 역시 장기적
인 비상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투입된다면 기존의 방역 요원이나 경찰ㆍ소방 인력의 
장기적인 인력 소모를 보완할 수도 있다.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
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
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표 11> 예비군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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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전시 동원 계획은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현역 전력을 보강하는데 중
점을 둔다. 재난 대응에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은 전시 동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시와 재난 상황 모두 대
규모 인력과 자원의 신속한 배치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전시 동원계획의 요소들을 
재난 대응에 응용할 여지가 크다. 

재난 대응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 효율적인 자원배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종 자원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는 전시 상황의 동원 과정에서도 동이랗게 요구되는 요소
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에비군을 비롯해 민방위,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원 등 
다양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각 체계간의 협조와 통합적 지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전시 동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원을 신속히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 상황에 투입되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실질
적으로 경험하고 동원에 대한 주체 의식과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단순
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 자신이 왜 동원되어야 하
고,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
한 훈련을 통해 다져진 신속한 대응력과, 절차숙달, 책임감 등이 전시 동원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즉 동원 체계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효율적인 작동원
리가 전시 상황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예비군법의 민방위 지원에 관한 내용을 통해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통합된 재난 
대응시 동원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주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
다. 이러한 올바른 동원관이 확립되면 전시 상황에서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동원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종합적인 동원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제도적 운영 실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법』에서는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재난 발생 시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현역 병력이 주로 동원되고 있
으며,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지휘 체계가 현역 병력 중심이며, 재난 상황에 대해 민방위대 및 예비군의 
재난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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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신뢰도 부족하다. 더 나아가, 재난 발생시 현역 군
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동원은 후순위로 밀리
거나 작동되지 않게 된다. 이는 법령이 명시한 동원 절차가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
하고, 이들의 동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령에 
명시된 단게적 동원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와 예
비군을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이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현역 병력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방
위대와 예비군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민방위대

민방위대는 재난 발생시 재난의 예방, 구조,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사
회 중심의 비군사적 대응을 담당하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다. 민방위
대의 주요 역할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지역 내 인명 보호와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에 있으며, 특히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응급조치 및 대피 활동, 구조작업에 
참여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민방위대 편성은 다음 <그림 10>
과 같다.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민방위대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그림 10>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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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화생방 대처와 같은 실무능력을 숙달하도록 의무화 하
고 있다. 민방위 대원들은 매년 4시간의 집합 교육과 1∼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재난 대응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서의 기본적인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민방위대 훈련은 평소 훈련이 제한적이고 주로 비상 소집이나 단편적인 교
육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이와 같
은 문제는 민방위대원들이 재난 대응 실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채 임무에 투입
되기 때문에, 실제 재난시 민방위대의 초기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대의 동원 체계가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운영
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한 실전적인 모의훈련을 추가함으
로써 민방위 대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재난 대응에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역할을 세분화 하여 민방위 대원들이 각기 
다른 재난 유형에 따라 특화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재난 유형별 교육을 세분화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지진 대응팀, 화재 대응팀과 같은 기능별 팀 구성을 
통해 대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의 도입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와 실시간 공
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간 자원의 공유체계를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로써 재난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장비, 인력,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 될 것이다. 
민방위 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민방위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고, 민방위 대원과 지역 내 자원봉사자 간의 협력 체계
를 강화해야 한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에에 따라 신속한 협조가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방위와 지자체 간의 대응팀을 구성하여 민방위 
대원의 현장 투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민방위 대원들이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보상을 
강화하고, 민방위 활동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참여 의지를 고취해야 
한다. 훈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높은 평가를 받은 인원이 재난 상황
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면 민방위 참여에 따른 현장대응에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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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군

예비군은 주요 임무가 전시 대비이지만 『예비군법』 2조 5호에 따라 대규모 재
난 발생시 예비군도 지원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재난 대응 측면에서 예비군은 
평소 군사 훈련을 통해 기초적인 위기 대처 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난 대응의 
전문성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현재의 에비군 훈련 체계는 전시를 대비한 군
사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난 상황에 필요한 구조 및 복구 지원 등의 훈련
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예비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12> 예비군의 연차별 훈련 시간

위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 시간은 상대적으로 제
한적이다. 대부분의 훈련이 군사적 목적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복구 작업에 대한 훈련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예비군이 민
방위대와 함께 재난 대응의 주요한 인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훈련
을 강화해야 한다. 재난 유형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거나 실전 상황

구 분 계
동원
훈련

동원
미참자
훈련

향방
기본
훈련

향방
작계
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 편성(병/간부)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

동원미지정자(육,해) 24 12 124

동원미지정자(공)
2박
3일

132

5~6
년차

동원지정자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8 12 140

7~8년차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132

7~8년차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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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 시나리오 훈련을 추가하여 에비군이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처토록 능력
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예비군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여 재난 발생시 예비군과 자원봉사자와 
같은 지역 자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예비군 지휘관간의 협력 체
계 강화가 필요하다. 자원관리가 지자체의 재난관리 체계와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체계화 함으로써 예비군의 재난 대응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다. 재난 대응 훈련체계

재난대응 훈련체계는 범정부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하여 재난 유형별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난 대응 훈련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으며, 이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14를 근거
로 2005년에 도입되어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할여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목표는 대규모 재난 상황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및 지방 기관간의 공조 및 협력 체계 구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
의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각 훈련 기관
은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훈련 계획 수립, 세부 훈련 내용 조정, 수행 결과 평가 
및 피드백 단계를 거친다. 

훈련은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주도하여 진행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다단계 훈련으로 구성된다. 재난 대응역량 실행과정 훈련, 의사결정 과
정 훈련, 상호 협력 및 조정 과정 훈련, 시설 및 장비 가동 훈련등이 포함되며 훈
련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훈련 기관별 평가 등급이 결정되어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미흡 기관은 재훈련을 진행한다. 

재난 대응 훈련체계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과 실질적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실제 재난 
발생시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훈련의 효율성과 실행력
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재난대응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포함하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
의 실질적인 역할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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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무경험
을 쌓을 수 있고 상호 협력 및 조정훈련을 통해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경찰, 소방
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지역 기반으로 편성되기 각 지역별 재난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응체
계를 강화할 수 있다.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비상시 동원 체계와 유사
한 상황에서 훈련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전시 동원시의 준비성 및 신속성을 자연
스럽게 높임으로써 동원의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참
여하는 것과 유사한 훈련에 자주 투입된다면 훈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책임의
식도 강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재난대응훈련에 연계할 수 있는 세부 지침과 
제도적 장치가 현재는 부족하다. 이러한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
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이미 중앙 부처 및 공
공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틀에 민방위대
와 에비군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와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인다. 

<표 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세부내용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의 9,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13, 14, 15

∙ 재난 훈련 지침

훈련 목적
∙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민간참여 훈련 

실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시 신속히 대응

훈련주관 / 

참여기관

∙ 행정안전부(훈련 기획・총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2024년 

훈련계획

∙ 훈련방향 : 재난유형에 따라 상·하반기로 훈련 상황을 설정

하여 실전 중심의 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빈발재난, 

신종 위험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재난유형에 대한 중점 훈

련으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 방지

∙ 훈련시기 : 1회차(5.20.~ 31.), 

           2회차(10.21.~11.1.)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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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외 재난재해 발생시 동원사례 분석

가. 국내사례

위 <그림 11>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해왔다. 기후 변화, 도시화, 인구 밀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연재해와 인재의 빈
도가 증가하면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비군법』에 근거한 재난 동원 사례는 극히 드물며, 2007년 단 한 차
례에 불과하다. 당시 동원된 지역 예비군은 이수해야 할 보충 훈련 시간만큼 폭설 
제거를 지원했었다. 그 밖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 대신에 피해 복구에 참여한 것으
로, 사실상 재난 동원으로 소집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국가 및 지자체
의 재난 대응에서 군 병력, 소방, 경찰 등 주요 구호기관의 동원을 다루어지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의 재난 대응 참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동
원이 어려웠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는 주로 비상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
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 보호 및 재난 복구를 담당할 수 있
는 역할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민방위대가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이나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 재난 시 민방위대가 체계적으

23)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2022

<그림 11>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추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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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원되지 않아 본 법의 구체적인 실행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평시 재난 대응에서 예비군이 동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 2조에 민방위업무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난 대응에서 예비군이 주
된 인력으로 동원되지 않은 점도 예비군법의 실행력 부족을 의미한다. 예비군이 
실제로 동원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도 부족하여, 산불과 같은 재난에
서 활용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1) 산불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산 산불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시 대
응절차를 살펴보면 당시 산불로 인해 사망자 2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하였으며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산불 발생으로 산림청이 상황 관제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산불 상황을 전파했고 이에 따라 산불 진화대와 진화 헬기가 투입되어 
초기대응을 실시했다. 당시 산불의 규모가 상당히 큰 대형 산불이었기 때문에 도
청을 비롯한 산림청, 행안부, 소방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산불 확산에 따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진화가 완료된 
후에 지자체는 주민들의 피해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때 군은 화재진압을 위해 병력 
1만 6,500여명을 투입하고 헬기 23대 및 차량, 감시장비 등을 투입하여 산불을 
진압하였다. 정부는 4월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였으며 6일에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불 대응에서 현역 장병이 주요 대응 세력으로 동원되었으나, 민방위와 예비군 
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도 예비군이나 민방
위대가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사례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난 대응에서 
현역 병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현역 병
력의 피로도와 재난 대비 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동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는 자원 및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을 보여준다.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시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사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의 주축으로 동원될 수 있도
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대응시 이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 및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현역병력 외에도 예비군 및 민방위대
가 산불 진화 및 복구훈련을 정례화 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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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2019년 11월 시작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COVID-19) 
상황 당시 한국은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및 감시를 강화하였고, 시‧도 단위의 대책반이 구성되어 비상방역 근무체계
가 가동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되어 위기경보단계가 격상되었다.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해 현역장병들이 투입되었고 
평시작전 등의 임무속에서도 방역 임무가 병행되었다. 특히 국군의무사령부와 특
수작전사령부 자원들이 백신수송과 선별진료, 확진자 역학조사 등에 투입되었으며 
백신 저장소 등을 경계하기 위한 병력도 다수 투입되었다. 재난이 장기화 됨에 따
라 현역 장병들의 피로도가 증대되었으며 휴식 등의 정비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기화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민방위대 혹은 예비군이 

24)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2022

<그림 12>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세부 체계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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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산불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에서 현역 병력이 지속적으로 방
역과 군 임무를 병행하면서 재난 대응이 현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점이 드러났
다. 감염병과 같은 장기 재난 상황에서 예비군 및 밍방위대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면서, 군 병력 투입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예비군 및 민방위대가 단계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들이 방역 지원 및 물자 수송,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현역 병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염병과 같은 장기 재난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인력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3) 태풍

2020년 여름, 연이어 발생한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전국적으
로 심각한피해를 입었다. 특히 남부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건물, 도로, 농경지 등
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였으며, 복구 작업을 위해 
군 병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국방부는 대규모의 현역 병력을 피해 복구와 구조 작
업에 투입하여 도로 복구, 침수 지역 배수 작업 등을 실시했다. 

현역 병력의 투입으로 초기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나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장기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현역 병력의 피로도
가 누적되었다. 민방위 기본법과 예비군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과 민방위대는 체계적으로 동원되지 못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 재
난 복구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지만 이들이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재
난대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많은 장병들이 일과 후 및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서야 했고, 이러
한 자원은 대규모 재난에서 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장병
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군 장병에 대한 보상
은 주로 자원봉사 시간 부여나 군 경력 증명서에 기재되는 명예로운 경력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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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복구 작업과 어려운 근무환경을 감안했을 때 매우 
부족한 보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병력 동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히 대민지원 활동의 근거로 사용되기에 법적 불명확성도 존재한다. 
군인의 대민 지원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종종 논란이 발생하
고 있다. 

4) 홍수

2020년 여름, 6월부터 9월까지 약 54일간 지속된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
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
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이재민 수천명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에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역 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피
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군은 도로 복구, 농경지 배수 작업, 이재민 대피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했으며, 
주택 및 도로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남부지역이 농경지 침
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군 병력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었으나 
현역 병력만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복구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른 재난사례와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현역 병력이 
동원되었으나, 예비군과 민방위대는 체계적으로 동원되지 않았다. 이는 법적 근거
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현역 병력이 재난 대응의 중심에 있었으며, 장기적 복구 
과정에서 현역 병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이 재난 대응에 
관한 사전 훈련을 충분히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에 장기화된 복구 작업에 따른 어
려움이 가중되었다. 군 병력과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54일 동안의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복구 작업 
역시 매우 길어졌으며, 도로와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기 때
문에, 정부는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복구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
만 반복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시 피
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연이어 피해가 발생하여 장병들 피로도는 극심
해졌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역량이 동원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
는 여지가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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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FEMA(연방재난관리청)를 비롯하여 연방정부, 주정
부, 지방정부 산하 기관들이 재해구호에 참여한다. 대형 재난 발생시 국가 위기관
리시스템을 활용하며 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EMA는 1979년 창설
되어 주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
보하며, 재난 복구를 위한 현장을 지원한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국가 규모에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며 FEMA가 개입하게 된다 .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은 전체 31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
며, 평시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 시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활동한다. 주방위군의 
사령관은 주지사로, 재난 상황이나 유사시 연방정부에서 할당해 준 비행기, 차량, 
기타 장비와 연료, 음식 등 대체가 가능한 장비나 보급품에 대해 사용한 만큼 보
상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방위군의 민간지원에 관한 근거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군 재난관리체제에서는 민간에 대한 군의 원조(Military Support to 
Civil Authorities, MACA)와 민간 소요에 대한 군의 지원(Military Assistance 
for Civil Disturbance, MACDIS)의 개념을 포함한다. MACA는 국내의 자연재
난과 인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 및 활동을 말하며, MACDIS는 테
러 상황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국방부의 지원 및 대책을 의
미한다.

<그림 13> 미국 재난관리 4단계(FEMA 2009)25)

재난발생 이전 재난발생 동안 재난발생 이후

재난예방/재난경감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수

대부분의 재난은 민간차원에서 해결이 되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민
간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 경우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5) 하규만,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권 1호 (2011),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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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과 경찰등 필요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요소는 한국의 
재난대응체계상 재난대책본부가 군부대(예비군) 지원을 요청하고 민방위대원에 의
해 주민대피, 교통통제, 화재소화 등을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재난 발생 시 시·군은 1차적으로 재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능력을 초과할 경
우 인접 시·군에 지원을 요청한다. 주지사는 재난 대응 2단계에서 주정부 차원에
서 재난 대응을 지휘하며, 주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접 주정부에 지
원을 요청하게 된다. 재난 대응 3단계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 이후에도 충분하
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연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단계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주방위군은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복구 활동을 지원한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사례는 주방위군의 재난 대응의 대표적인 예이다. 2012
년 10월 26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재난을 선포한 이후 펜실베이니아 주방위군
은 750여 명을 소집하였고, 뉴욕은 1,000여 명의 주방위군을 소집하였다. 버지니
아의 630여 명의 주방위군도 재난 복구를 위해 대기하였다. 샌디가 뉴저지로 향
할 때 7개 주에서 45,000여 명의 주방위군이 대기 중이었으며, 재난 이후에는 음
식과 물, 보급품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통신 시스템 및 장비, 대규모 공사를 위한 
토목 공사 장비, 이재민을 위한 침상·담요,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였다.

사망자가 106명 발생하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 및 침수를 겪었으며 해안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대중교통 시스템 마비, 산업 설비들의 서비스 단절과 에너지 
문제도 발생하였다. 주방위군은 재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피
해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 치안 유지, 복구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당시 1,800여명이 사망하고 연방정부, 주정
부, 시 당국, 지자체 등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은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
하고 복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미시시피 주방위군과 루이지애나 주방위군이 파견
되어 5만여명이 허리케인에 따른 복구 피해에 응하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정부가 군을 통제하며 국내의 응급상황과 재난에까지 군
의 역할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FEMA는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재난 수습을 실
질적으로 총괄하는 독립기관이다. FEMA는 연방대응계획(FRP)을 주도하며, 긴급지
원기능(ESF)을 설정하여 각 기능별 조정, 주무,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
하고 있다. 군은 모든 긴급지원기능에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ESF#3(공공사업 
및 엔지니어링)에서는 주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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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민간당국에 대한 군의 지원은 민간지원(DSCA)라고 하며, 국방부는 주
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난대응과 긴급구조와 관련된 군의 능력을 제공한다. 군의 
지원은 ‘요청 시 지원’이 원칙이며, 민간의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만 지
원된다. 또한, 군의 자발적 ‘즉각 대응 지원’도 가능하며, 주로 의료 지원, 공공서
비스 복구, 음식‧물자 지원 등이 해당한다.

미국의 각 주와 FEMA 지역청에는 재난 대비 및 군 지원체계에 능숙한 예비군 
장교들을 비상대비연락관(EPLO)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지원 시
설과 역량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지방정부의 계획관이나 지역군 지휘관에게 보고
하며, 주지사와 FEMA 지역청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군 자산의 최신 현황을 파악
하게 된다. 국방조정관은 주로 공무원과 현역이 맡지만, 연락관은 예비역이 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이 민방위대 및 예비군을 활
용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사후적인 재난대응 차원에서라도 현역부대가 응하는 것 보다 민방위대를 우선
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보완하며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를 갖추게 되었다. 중앙정부 내각부에 중앙방재회의가 있고 국토청 방재국에서 업
무를 총괄 관리한다. 재난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재계획에 의거 지방방재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주요조직으로 
포함하여 현장을 통제한다. 자위대를 포함하여 가용 기관과 부대는 신속하게 재난
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재난발생 직후 정보의 수집‧연락 등 활동체계확립과 인명 
구조, 구급활동, 의료활동, 소화활동 등의 응급대책 활동이 시행되며 지방공공단체
의 대응능력을 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는 국가가 응급대책을 지원한다. 파견 요
청시 자위대 약 26만명이 응급대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관련 법령으로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재의 책임, 방재계획, 재
난 시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일본의 위기
관련법으로는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소방법』, 『석유콤비나트등재해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에서 자위대의 긍정적 역할 중 하나는 재해와 같은 긴급사태에서 대규모 
동원되어 구조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26) 다만 자위대가 재해지원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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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중지하면서 재해구조와 복구훈련 등에 투입되는 
행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는 안보에
서 재해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일본의 재난 피해규모가 
파국적 재난수준과 같이 조치해야할 범위가 정부의 기존 대응 범위를 넘어선 경우
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본 대규모 재난의 사례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진
도 9.0의 지진이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지진으로 인해 전원공급하는 송
전탑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쓰나미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다. 방사능 물질의 외
부 방출로 인해 수소폭발이 발생되었으며, 작업원과 자위대 및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전원을 복구하여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고발생 후 『재해대책기본
법』과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에 따른 대응체계가 작동되었으며 긴급재해대책본부
와 원자력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지진‧쓰나미로 인해 원전사고 수습에 투입
된 자위대 인원은 10만명에 달했으며 부대 규모를 고려하면 자위대 병력의 절반
에 가까운 인원이 재난대응에 투입되었다. 

26) 박인보, 이화준, "재해대응과 미일동맹", 『한국군사학논집󰡕, 78권 1호 (2022), p.238.

27) 신희영, "일본 재난대응절차의 현황“,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호 (2019), p.4.

<그림 14> 일본 재난대응 절차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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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례를 통해 원전 사고와 같은 국내 대규모 재난 발생시 현재의 재난대
응 조직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자위대 인원 10만명 가량
이 투입되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필연적으로 민방위대 및 예비군 조직이 운용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대응의 중심이 지방자치단체가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초대형 재난은 현장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는 대규모 재난이 갖는 본질적 특성이 발생 여부와 
시각, 규모, 피해양상 등을 가늠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현재의 『재난관리자원법』 등의 재난대응 체계는 이러한 대규모 수준의 재난대응을 
염두해두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홈 프론트 사령부(Home Front Command)는 1992년 창설되어 이
스라엘 내에서 주요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홈 프
론트 사령부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민방위대나 예비군과 정확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군의 일환으로, 주로 재난 대응과 구호 활동을 담당하는 
군사적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민간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 상
황에서는 민간 자원봉사자나 기타 구호조직들과도 협력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군 혹은 민방위대와 같이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군사적 성
격을 지닌 민간 보호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시에도 민간 방어 훈련을 수
행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군 병력과 민간 구조팀을 포함한 여러 구호 조직을 동원
해 대응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민방위대 및 예비군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
다. 다만 재난 대응과 민간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 군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평시에도 민간 보호를 위한 준비와 훈련을 수행하는데, 이스라엘 내 모
든 주요 지역에 대한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 민간인 대피 및 민간이 보호 훈련, 구조 훈련 등을 정기적으
로 수행하여 재난이나 군사적 위협 발생시 민간인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임무
를 수행한다. 

특히 민간인들에게 재난 대응 방법이나 비상시 행동 지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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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위기 발생시 민간인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화
학, 생물학, 방사능 핵 위협에 대비한 구조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기도 한다.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동원되어 구조 및 복구작업을 주도하며 필요한 경우 국
제적인 구호 활동에도 참여한다. 2010년 카멜 산불이나 2023년 터키-시리아 지
진에서 이스라엘 내외에서 구조 및 구호임무를 수행하였다. 평시에는 예방과 대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동원되어 대응하는 것이 운영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방위체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방위대는 
재난 대응 훈련이 기본 수준에 그치고, 주로 비상시 대피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원과의 연계성이 약한편이다. 

이스라엘은 재난 발생시 홈 프론트 사령부를 통한 대응군이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 및 대피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동원 체계는 초기 대응 속
도를 크게 향상시키며,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한국에서도 재난 상황에 대해 
민방위대와 예비군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대응하도록 훈련과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예비군법에 근거해 예비군이 민방위 지원에 동원될 수 있지만, 실
질적입 협력 체계와 훈련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역할 분
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8) 홈프론트 사령부와 미국 주방위군(National Guard)간의 협약을 통한 재난구조활동 훈련, 
https://www.nationalguard.mil/News/Article-View/Article/3467829/new-york-guard-s
oldiers-learn-urban-search-and-rescue-skills (검색일 24.9.1)

<그림 15> 이스라엘 홈 프론트 사령부 활동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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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2013년 유럽 홍수는 강력한 폭우로 발생되어 5월말 경 독일을 포함한 중부 유
럽 다수 국가에서 심각한 강 범람과 홍수가 일어났다. 독일의 여러 연방주가 피해
를 입었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교통 및 통신 인프
라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때 독일은 연방군을 투입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예
비군이었다. 예비군들은 대규모 배수 작업, 방호벽 구축, 구호물자 수송, 피해지역 
복구 등의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다. 

 이때, 독일의 기술적 구조 지원기관인 “Technisches Hilfswerk”(THW)가 재
난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술적 지원과 구조활동을 담당하였다. 
THW는 독일 연방 내무부 산하의 재난 대응기관으로, 민방위 성격이 강하며, 다
양한 재난에 대응한다. 자원봉사자 비율이 99%에 달하는 조직으로 주로 자원봉사
자들이 대규모 재난에서 인명 구조, 복구 작업, 긴급 수리 등을 수행한다. 

THW는 자연 재해난 대규모 재난 시 기술적 지원과 인명 구조를 담당하며 연
방군 예비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2013년 홍수 발생시에 독일 
연방군 예비군과 함께 홍수로 인한 대규모 배수 작업과 방호벽 구축을 실시하였
고, THW가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고 예비군은 군용자산(헬기, 차량 등)을 
통해 구조 활동 및 구호 물자 수송을 지원하여 피해복구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9) 이상필 외, ”독일 연방기술지원단(THW) 및 함부르크 대학 평화안보연구소 방문 출장보고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p.9.

<그림 16> 독일 THW 재난구조 장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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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을 통해 독일은 대규모 재난시 특화된 기술적 구조 지원이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 THW의 역할은 주로 소방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 대
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독일의 THW처럼 특정 기술적 지원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THW가 좀더 기술적 구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복잡한 작업을 수
행하는데 강점을 지닌다. 특히 THW는 99%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간구조 조
직인 반면 한국의 소방조직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난 발생시 소방 
조직역시 과중한 부담을 받게 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민방위대와 예비군 체계에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독일 예비군 및 THW와 마찬가지로 군사 훈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
라,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대규모 홍수, 산사태, 화재 등의 상황에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어떻게 기술
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5) 해외 사례를 고려한 민‧군 자원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대응 체계

이들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민‧군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
와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이다. 미국의 FEMA와 주방위군, 일본의 자위대, 이스라
엘의 홈 프론트 사령부, 독일의 THW와 연방군 예비군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민간 자원봉사자,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난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
다. 특히, 군사 조직과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대규모 재난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재난 대응에서는 주로 현역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민
방위대와 예비군 활용은 제한적이다.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
서는 이러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현역 병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군 본연의 임무와 재난 대응 업무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현역 병력과 민방위대 및 예비군과의 역할 분담체계를 두고 재난이 장
기화되는 복구 작업이나 현역 병력의 지원, 지역 사회의 대피 및 지원 업무를 민
방위대와 예비군이 전담하는 체계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군 훈련
이나 민방위 훈련에 재난 대응 교육을 포함시켜, 이들이 현역 병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단위의 
복합 재난 대비 훈련에 민방위대, 예비군, 현역 병력을 모두 참여시켜 협력 방안
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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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원과 군 자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체계
가 강화될 때 재난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한국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민
방위대와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와 민간 자원을 재난 대응 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게적이
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실현할 수 있다. 

Ⅳ. 동원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재해에서의 역할 강화

가.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 중심성 강화

민방위대와 에비군은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아왔던 인력들이므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군사적 소양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주로 전시 동원 체계 내에서만 중요
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평시 재난대응에도 주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들이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 대응의 중심적인 인력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재난 대응과 관련한 훈련을 통해, 각 재난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 홍수,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교육받고 이를 실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훈련
의 강화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진다. 

재난 대응에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평시 재난 
대처를 넘어, 전시 상황에서의 동원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재난 상황을 통해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실제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고, 전시 상황에 요구되는 동원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평시 재난 대응 활동에서 그들의 역할과 임무를 경험하게 된다면, 전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동원 절차와 자원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재난 대응이 결국 전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동원원 절차를 미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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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과정에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현역군과 협력하는 경험을 가져볼 수 있
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으며 실제 동원 시 혼선이 줄
어들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재난대응 훈련과 실제 대응을 통
해 올바른 동원관이 확립되면 이들의 책임감과 임무수행 의지를 강화시키고 전시 
동원 응소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평시에 형성된 동원관이 전시에도 그대로 
이어져 자발적인 참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필수적이다.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재난 대
응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기 부여가 강
화되어야 한다. 예비군과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바다오았던 인력으
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의 참여 의욕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행 법률이나 지침에서는 재난 대응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거나 
보상의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보상 방안을 구체적
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난 대응 활동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수
당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 일일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이 소모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실제 재난 대응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에 정해진 수당
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위험 수당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 산불 진화, 홍수 피해 복구 등 물리적 위험이 높은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여 이들의 위험에 대한 보상
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장기 근무 보
상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인 보상 외에도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재난 대응 활동으로 인해 소모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휴가를 제공
하는 제도르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에 참여한 인원이 일정 시간 이
상의 활동에 대해 추가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업무를 대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일 이상 연속으로 재난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1∼2일
의 휴가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재난 대응 활동을 완료한 민방위대와 예비군에게는 명예증서를 발급하
여, 경력증명서에도 공식적인 경력으로 기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예적 보상은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개인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
단으로 사기 진작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도입될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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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 참여율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단순히 의무적인 참
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난 대응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상 체계는 이들의 재난 대응
동기부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시 동원 체계의 효율성도 높이는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대응참여에 대해 의무적인 참여규정을 추가
할 수 있다. 평시 재난 대응 훈련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현행 
법률 및 훈련 과정에서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 참여가 선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재난 대응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을 경우(미응소)의 처벌 및 페널티를 강화한다면 참여율
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현역의 피로 완화 및 자원 최적화

현재는 현역군인이 재난 대응에 자주 투입되어, 본래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면
서도 재난 대응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피로 누적의 요인이 된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현역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여
력이 부족해 질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안보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현역 자원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현역 자원은 재난 상황에서 모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와 예
비군을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역군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역
군은 본연의 군사 임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난 대응에서 민방위대와 예
비군을 비롯한 동원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전체 인적 자
원의 최적화로 이어지며, 각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현역자원이 보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이는 인
구 감소로 현역군의 충원이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인적자원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난 규모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자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결국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현역군은 불필요한 재난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안보 임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원배치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전반적인 
국가 비상대응 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의미한다.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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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비군은 초기 구조 작업 및 피해 복구 작업에 주로 투입된다면, 현역군은 통
제 및 보급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재난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와 예비군 뿐만 아니, 재난 대응 
및 동원 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확보 및 장기보직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전문성
을 가진 인력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휘활 수 있도록 장기 보직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 대응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이 재난 대응 및 동원 체계를 장기적으로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이는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재난 대응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난 대응은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충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인력 구조만으
로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재난 대응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각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민방위대 및 예비군 내에 재난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재난 유형별 대응 전략, 자원 배치와 
동원 계획, 현장 지휘 및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 현역군 자원이 전면에 나서는 대신,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중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시 현역 자원이 보완적인 차
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유연한 자원 조정이 가능해져 대규모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재난 규모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민방
위대와 예비군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되, 부족한 인적 자원은 현역군이 보완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재난 대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현역
군은 대민지원 형태의 재난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군사 임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국가 비상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2. 재난 대응과 동원 준비 강화

가. 실전 경험을 통한 동원 준비 강화

실제 재난 상황에 투입된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현장에서 위기 대응 경험을 쌓
을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결단력과 조직적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
다. 이러한 실전 경험은 전시 동원시 효율적인 인력 동원과 위기 관리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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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 재난 상황은 전시상황에서 긴급한 자원 배치가 요구되는 전시 상황과 
비슷한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대응 경험이 많은 인원들은 전시에도 
신속하게 동원 체계에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재난 대응에 참여한 밍방위대 
및 예비군은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대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시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재난 대응 훈련에 관한 다음의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재난대응을 통해 발생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동원 응소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다. 재난대응훈련이 훈련참가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019, 김대진 외)
에 따르면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다음 <그림 17>은 연구의 핵심 결과이다. 

<그림 17> 재난 대응 모의 훈련 전후 비교 결과30)

훈련 전후 참가자들의 점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재난대비단계 : 2.2점에서 4.2점으로 상승
・초동대처 : 1.9점에서 4.2점으로 상승
・경고발령 : 1.7점에서 4.2점으로 상승
・대응단계 : 2.0점에서 4.2점으로 상승

30) 김대진 외, “재난대응훈련이 훈련참가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12권 1호 (2019),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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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참가자들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이들
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통해 행동 변화가 일
어났음을 입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단순한 점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행동
과 인식 변화가 어떻게 전시 동원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참
가자들은 훈련 전에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지만, 훈련 후에는 자
신의 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전시 상황
에서도 민방위대 및 예비군이 신속하게 동원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가 된
다. 특히, 실질적인 재난상황을 통해 얻은 경험기반의 학습은 전시 동원에서도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리적 대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난 대응 경험이 풍부
한 인원들은 전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더 효과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준비
를 갖추게 된다. 재난 대응을 통한 인식과 행동 변화가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재난 대응을 통해 얻은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전시 동원 시 심리적 안정과 결단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어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민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 참여 및 훈련을 의무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률 개정 방안도 필요하다. 『재난관리자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민
방위대와 예비군의 재난 대응활동을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각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반드시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에 재난 대응 훈련 시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요 재난에 대응하는 실전적 훈
련을 추가시켜야 한다. 

각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예
를 들어 화재, 홍수, 지진, 화생방, 감염병 등에 특화된 훈련 과정을 포함하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민방위대와 예비군 훈련 과정에 통
합시켜, 실질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결정과정과 행동을 모의 실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
을 구체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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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역별 특화된 시나리오로 민방위대와 예비군이 현장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를 실습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훈련 후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훈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도 명시되
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훈련 결과를 통해 훈련 점수 및 
평가를 통해 보상과 인센티브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나. 자원 배분과 동원 인프라 확립

재난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전시 동원 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재난 대응에서의 자원 관리 경험이 전시 상황에서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원의 배분 및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홍수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식량, 
의료 장비, 구조 장비 등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경험은 전시 동원시 물자나 인력 
배치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자원 및 인력 배치 인프라는 전시 상황에서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재난 대응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
으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
스템을 반복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 재난 상황에서 불균형하게 자
원이 분배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식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된다. 

더불어 자원 배치 인프라 확립은 단순히 물자 배치의 경험 이상으로, 국가적 동원 
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전시 자원의 
이동과 보급망 운영을 신속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난시 발생하는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학습하고 대응하면서, 전시 상황에서도 자원 분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자원들을 보다 정확하게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통해 쌓은 자원 관리와 인프라 확립 경험은 단순히 평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동원과 자원 배치의 기초를 다
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각종 자원과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점검할 수 있어, 전시 동원 시 신속하고 일관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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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관리체계 개선 및 통합

가. 지역사회 기반 자원의 활용성 강화

재난 대응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평시 자원관
리 뿐만 아니라 전시 동원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단위에서 자원을 관
리하고, 이를 통해 전시 동원계획의 실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사회는 재난 대응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자원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 전시에는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단위의 자원 외에도 지역단위에서의 자
원 공급도 필수적이다. 재난 대응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쌓아둔 경우 전시에도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
용할 수 있다. 

둘째, 재난 대응에서 지역 기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시 상황과 
연계하여 자원관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전시 상황에서의 복잡성을 감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단위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동원훈련 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지역자원의 활용은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시에 필요한 자원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평시 재난대응이 지
역단위 자원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에도 지
역 자원이 원활하게 동원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원의 통합 관리

자원 관리의 통합성은 전시 동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평시 재난 대응을 통해 
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치와 자원의 활용이 가
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역단위 자원의 관리를 통해 이러한 자원의 활용
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관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자원을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자원의 통합 관리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중앙에서 전략적인 수준에서 자원을 통합해서 배분하고 관리를 주도하고, 지자
체에서는 이에 맞춰 배분과 운영을 실행하여 자원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진다. 
2024년 1월 부 시행된 『재난관리 자원법』은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자원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을 통해 자원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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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리되고 필요시 빠르게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동원자원의 속
도와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을 통해 구축된 중앙과 지역의 협력 체계는 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원의 중복배치와 적시에 자원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자원
이 전달되도록 한다. 현재 예비군 자원의 경우는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난 대응을 통해 이를 연습해보고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재난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동원되고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중앙화된 자원관리체계가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훈련 및 
실전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으며, 평시의 관리체계가 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시 동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테
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시에 중앙 화된 자원을 실전처럼 동원하고 연습해
보는 과정이 곧 전시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결된다
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자원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평시 재난 관리 체계와 전시 동원효율성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향후 국가 안보와 재난 관리의 통합적 발전을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난 대응이 전시 동원 응소율을 비롯한 전시 동원계
획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다. 이를 위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재난 및 동원체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
석을 수행하고, 예비군과 민방위대의 재난 대응 실태를 검토하였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시 민방위 및 예비군을 포함한 재난 대응은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이러한 변화가 동원체계에서 실질적
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평시 재난 관리 체계에서 예비군과 민
방위대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동원 응소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순히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시 동원
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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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등의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의 재난대응 
체계와 동원체계 간의 연계성 및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재난 대응 
체계가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재난 대응과 동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축적된 경험과 대응 방식이 전시 동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재난 관리 및 동원 체계와 비
교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훈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현행 재난대응 체계와 민방위 
및 예비군 동원체계가 여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시 재난 대응을 통해 
전시 동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민방위 및 예비군을 재
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군의 
역할은 전시 동원으로 국한된 시각이 팽배하여 평시 재난 대응에서의 역할은 상대
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예비군과 민방위대 자원을 재난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시 동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군과 민방위대가 평시 재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훈련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해 전시 동원체계의 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며 발생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시 재난 대응과 
전시 동원 효율성 개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이
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이 한국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제
도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와 동원 체계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
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해외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국형 동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경험을 통한 전시 동원체계의 유기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나
아가 국가 안보와 재난 관리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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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2004년 
∙ 최근개정: 2024년 1월 16일

2) 법의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
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
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
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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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
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
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

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
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
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
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
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04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
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
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
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
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
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
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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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민방위 기본법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1975년 
∙ 최근개정: 2021년 11월 30일

2) 법의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
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

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
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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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협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
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
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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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예비군법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1961년 
∙ 최근개정: 2022년 12월 13일

2) 법의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
(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2조(임무)

2) 제5조(동원)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
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
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
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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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벌칙)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
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
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
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

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
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ㆍ연대ㆍ
대대ㆍ중대ㆍ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
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
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
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
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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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
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 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

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

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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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

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
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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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헌법

가.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1948년
∙ 최근개정: 1987년 10월 29일

나. 핵심조항

1) 제37조

2) 제76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
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
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
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
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
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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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

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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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1984년 
∙ 최근개정: 2007년 4월 27일

2) 법의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
서 국가의 인력ㆍ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
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3조(비상대비의무)

2) 제14조(훈련의 실시)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ㆍ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
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③ 1개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
관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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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출석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
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
일내에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자에게 문서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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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병역법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1949년 
∙ 최근개정: 2024년 2월 6일

2) 법의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2) 제46조(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
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
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
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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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
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
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
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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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 법률 개요 

1) 제정 연도 및 개정 내역

∙ 제정 : 2023년 
∙ 최근개정 : -

2) 법의 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핵심조항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 제44조(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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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4)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
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
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
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
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